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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0여개의 학회, 국책 및 시·도 연구기관 등 약 20여개 유관기관

들과 공동으로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및 온라인에서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박람회에서는 “지역주도 한국판 뉴딜 균형발전의 길을 찾는다!”를 

대주제로 하여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간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향후과제에 관해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청주대학교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번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서는 작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개최한 정책박람회에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문·사회과학 학회를 중심으로 지식인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균형발전 담론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해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논의

했던 실천적 내용과 아이디어를 가급적 빠짐없이 담을 수 있도록 정리하여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역, 균형발전의 길을 찾다’ 는 2020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원 저자의 정책적 

아이디어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달하여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되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조직위원회, 집행

위원회, 참여 학회, 연구기관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 실무를 담당해준 정책개발실 박재영 정책개발실장과 정책개발실 실무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책박람회를 통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이 정책적 실천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조만간 이 책이 전자저널(e-journal) 형태로도 발간되어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학술적 정보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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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역할 및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   011010   •  제1편 사람

가. 서론: 지역 인구 변화 검토

지역 인구 변화의 동태적 양상의 총합이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변화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구학적 

검토가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구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접근은 다소 미진

하였다고 판단되고 있다. 즉,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역별 인구동태가 서로 다른 양상에 

대하여 인구학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관점의 

정책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변화와 지역 불균형 간 상호 연관성 및 이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에 주목하고자 

하는 바, 현재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의 근본적인 저변은 지역 불균형 양상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 변화의 양상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지역 불균형의 문제의 

심화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보다 미시적 패러다임을 견지한 지역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서의 인구 변화 요인, 그리고 

지역 불균형의 결과적 산물로서의 인구 변화 양상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고찰은 현재 적극 추진 중인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방향을 보다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나. 지역 인구 변화와 지역 경제 격차

1) 주요 지표의 관측

먼저, 시·군·구 단위의 합계출산율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본 바, 합계출산율 중위값 1~2 사이에서 

지역 인구 변화와 정책적 함의1

성명 : 장인수

소속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메일 : sescis@kihasa.re.kr

1

 

1     본고는 현재 연구 진행 중인 장인수 등(2020).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며, 완료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인용은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Ⅰ지역인구변화, 지방소멸, 

그리고 균형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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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약간의 변이(fluctuation)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그 변이의 폭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첫째, 범위 초과 극단치(outlier)가 각 연도별 합계출산율 분포에

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단치의 분포의 편차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각 

연도별 이들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별 출산율 관련 요인을 탐색한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둘째, 평균의 추세에 있어서도 약간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합계출산율 감소 양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찰기간 내 인구 규모 분포의 평균의 상향 이동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바, 이는 인구의 지속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역시 박스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통해 지역 간 인구의 편차 역시 지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균의 

상향 이동과 더불어 범위 이외의 극단치 역시 점차 상향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 간 인구의 양적 수준 편차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추가적

으로 지역 간 인구의 양적 수준 편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즉, 인구의 공간적 분포(spatial distribution)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간 인구 편차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역 단위의 인구 

분석이 획일적인 특정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를 의미하는 시·군·구 

단위 노년부양비는 관찰기간 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위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위쪽의 펜스 위 극단치들의 분포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 노년

부양비는 한국 사회의 인구 변동에 대한 가장 큰 영향 요인 중 하나인 연령 변화의 특성을 요연하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 내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지역 자체적인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위값의 지속적인 

상승은 단적으로 시·군·구 전체적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박스 크기의 증가 및 극단치 분포 폭 확대는 이러한 양상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확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박스 플롯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위쪽 펜스보다 위에 있는 

극단치 지역과 같이 노년부양비가 크게 높은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된다. 이는 지역의 재정 

및 경제, 일자리 여건 등 핵심적인 정책 추진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지역 인구 정책: 출산지원금 사례의 효과 분석

공주시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서 판단되는 연령 20-44세 인구의 전입 양상을 살펴본 결과, 공주시의 출산장려금 지급 이전인 

2017년에 비하여 2018년에 크게 증가한 양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2019년에 다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심지어 2019년의 전입인구는 현재 수준의 출산장려금 지급 시기 이전인 2017년을 포함한 이전의 

전입 인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보다 자세하게 관측하기 

위하여 20-44세 연령대를 5세 단위로 구분하고, 전입을 시도 내 전입과 시도 간 전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5-29, 30-34, 35-39, 40-44세 연령대의 시·도 내 전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시·도 간 전입은 미미한 

증가 내지는 오히려 감소의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수준의 출산 장려금 지급 직후에 전입 인구가 증가한 

결과와 2019년 다시 전입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을 종합하여 논의하면, 공주시 출산장려금이 인구 유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정적 영향력이 장기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공주시 출산장려금 

정책이 지속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유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2018)을 통해 살펴본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은 2017년 기준 전국 227개 지자체별로 결혼 

관련 92건, 임신 관련 603건, 출산 관련 746건, 양육 관련 728건으로 총 2,169건이며, 지원형태로 구분한 

결과는 현금 지원 571건, 현물지원 346건, 바우처 지원 98건, 서비스 지원 614건, 교육 304건, 홍보 236건

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수혜인원은 총 496만 여명이며, 결혼 관련 29천여 명, 임신 관련 576천여 명, 

출산 관련 896천여 명, 육아 관련 345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양적 수준에도 불구

하고, 상기 언급한 지속적인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지역 사회 인프라와 같은 흡인요인의 구축이나 노동

시장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내지는 자본 축적과 관련된 경제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비록 출산지원정책은 개인 수준의 미시적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도 심도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출산지원정책과 같은 현재의 지자체 단위의 인구유입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동태에 대한 면밀한 관측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 여건의 심도 있는 진단, 지역 간 

인구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주체의 설정이 선결될 필요가 있으며, 인구 유입이 보다 

중장기적인 지속성을 띨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 등 삶의 질 여건 개선에 보다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라. 결론: 지역 인구정책 방향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거버넌스 통합 

및 정책 추진 여건의 검토가 적극 요구된다.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은 지역 사무가 무엇보다도 지역 자체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목표로 하는 “지역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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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 성장기반 마련”과도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의 전체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같은 자치재정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

으로 심화되고 있는 군 지역의 경우 자치재정의 비중이 낮은데, 이러한 양상은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목표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립적 성장기반은 자립적인 재정 여건 기반 조성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는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

들이거나 혹은 인센티브와 같이 자립적인 재정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인 동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 동기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지자체 

간 재정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심각한 불균형에 있다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균형의 양상에 

대한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방세의 기반이 되는 지역 인구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인구의 증가가 요구되며, 이에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입을 바탕으로 하는 인구 증가 

정책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수 증가를 통한 자치재정을 늘리기 위한 대응 정책의 결과적 양상으로 

특정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 간 주민등록인구 경합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인구 유입 정책이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자체 간 기능 공간 설정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 통합을 도모하여 

지자체 간 인구 및 재정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정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통합은 국가 불균형 양상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거버넌스 통합은 재정력이 유사한 수준의 지자체 간 통합이 아닌,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와 낮은 

지자체 간 통합의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의 제반 인구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생적인 재정 여건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될 여지가 존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의 통합을 바탕으로 도시가 자활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확보하고, 서비스

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반작용적 양상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의 

지자체 통폐합의 결과 나타난 지역 간 갈등 문제를 상기할 때,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비스 공급을 

포함한 기본적인 행정 단위가 상향되고 도시에 주목하는 정책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촌 지역

은 상대적으로 이질감, 소외감을 느끼고, 이에 따른 갈등의 양상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안

과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제시할 수 있다. 특별지방

자치단체는 “자치행정상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자치단체”

를 말하는데, 이러한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특수사업·광역사무·기업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이에 해당된다. 즉,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마다 잠재력이나 부존자원 등 애초의 여건이 다르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자본의 

공간적 집중이 불가피하므로, 지역 불균형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지나친 지역 간 불균형 

양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이 억제되는 제동효과가 발생되며, 낙후 지역의 사회경제적 박탈감 심화, 

지역 갈등, 방만한 재정 운영 등의 악순환이 야기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자립적인 지역 특화 발전을 통한 다극 분산 체제로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은 이러한 지역 불균형 양상을 해소하여 실질적

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향후 지역 인구정책은 지역별 인구 변화의 차등적 양상과 지역 불균형 양상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자체 재정 여건과 같은 정책 추진 

여력이 고려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과제)가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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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의 소멸 현상은 사회 전반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각 지자체들 또한 

지방소멸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출산율 증대를 

핵심 목표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 수도권 지방의 지방 소멸 현상의 원인은 ‘출산율 감소와 

함께 도심지로의 인구 유출’ 에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단순히 출산율의 감소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부 정책의 기조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비 수도권 지방에서는 출산을 담당하는 주요 계층인 

20-30대의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단순히 출산율 감소에만 대응한 정부 

정책은 현재 직면한 지방소멸 문제, 특히 비 수도권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없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기존의 지표를 검토하고, 해당 지표의 장단점을 분류한 

뒤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거주지를 분류하고 이러한 거주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방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문제 대응을 위하여 지방의 구성원 거주지 이동을 

지방 소멸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설정한다. 거주지를 이동하는 선택을 한 구성원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시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거주민으로 살펴본 지방의 존속 연구

: 지방 존속 지표 개발과 인구이동 영향요인 분석

성명 : 하용현

소속기관명 : 서울대학교

이메일 : leftover@snu.ac.kr

2 나. 지방의 존속과 관련된 선행연구

1) 지방 존속 정도의 측정

지방소멸지수를 소개하고,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연구들 주를 이룬다. 오노아키라(2008)의 연구1에서는 

한계집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방소멸에 대한 기초적 논의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일본

창성회의 저출산극복전략(통칭 마스다리포트) 가 대표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 국내도 과소화마을에 대한 

연구나 농촌공동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2018년 이후에는 일본의 지방소멸지수를 활용하여 이를 소개

하고 국내 여건에 적용해 보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지방소멸지수나 여타 다른 여건들을 

검토하여 지방소멸을 논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녀교육이나 주거 형태, 가구형태(1인), 직업을 포함한 

지방의 경제력이 지방의 존속에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한다.

2) 지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계마을, 한계집락, 과소화마을, 공동화 등 다수의 용어가 혼재되고 여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핵심은 해당 지방의 존속 가능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 존속을 

위한 정책제안 등이 있다.

3) 지방 존속 상황 파악과 지방 범주화

지방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유형화는 군집분석이나 AHP 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과소화마을이나 한계마을 등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고 있다.

4) 지역민의 거주지 이전 영향요인

출ㆍ퇴근 등 단기가 아닌 거주지를 이동한 연구는 인구이동의 원인(2008)2을 분석한 연구가 대표적

이다. 유사하게 이상림(2009)의 연구에서는 인구의 이동을 최초이동, 반복이동, 귀환이동(일반적으로 U턴형 

이동)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리영(2013)3의 연구에서는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지방

의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1  　오노아키라. (2008). 한계집락과 지역재생(限界集落と地域再生)

2  　최진호. (2008).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이동 이유: 수도권을 중심으로

3  　김리영, 양광식. (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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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지방 존속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수 개발과 지방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 필요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방의 존속 정도를 명확하게 살펴 볼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 및 두 개 정도의 변수만 고려하여 제시된 지수를 통해 지역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거나, 정성적 방법을 통한 분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자료의 생성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존재할 수 있어도 지방 상황의 명확한 반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합리적이면서도 수치에 근거한 지방 존속 정도의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을 분류

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 지방 소멸 및 존속 판단 지수 개발: 지방소멸지수와 지방존속지수

1) 용어의 설정

지방소멸지수는 기존의 인구 중심 지표와는 달리, 출산율과 여성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 

재생산성과 유지력을 본다. 다만 일본창성회의(2014)가 처음 사용한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소멸’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각종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4 본 연구에서는 해당 용어는 ‘위기감을 

조장하는 악의적 활용’이라는 야마시타유스케(2014)의 논의를 고려하여, 용어 자체를 본래 용도와 의미에 

맞게 새로이 정의하고 보다 올바른 용어의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스다리포트(2014)에서 제안한 ‘지방소멸’ 이 측정하고자 한 지방의 재생산성 및 

유지력이라는 목적은 가져오되, 관련한 용어는 연구의 목적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보다 순화하여, 

‘소멸 위기지역’, ‘소멸 안정지역’ 등은 ‘인구 감소지역’, ‘인구 유지지역’ 등으로 순화하며, ‘지방소멸지수’는 

‘지방존속지수’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한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감소인 거주지 이동, 특히 거주민의 유출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의 경우에서와 같이, 비수도권 지방(농산어촌 지방) 의 거주민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인구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역 인구 성장 중 인구이동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자연적 감소와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규명한 바 있다.5

4　 실제로 지방소멸과 관련된 연구가 발간되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지자체에서 용어에 대한 항의가 발생한 바 있다.(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5　 비록 지자체 출산정책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 집행이나 지역주민의 생애 과정 진전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차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러한 지역 단위 저출산정책이 지방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pp 73)

3) 지방소멸지수를 활용한 지방존속지수의 개발 및 국내 지자체의 적용

① 지방소멸지수의 정의 및 의의

지방소멸지수는 비교적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생성이 가능한 등 좋은 지수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장 이후 폭넓고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소멸지수는 가임기 여성 수를 주요 변수로 고려했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변동을 보는 것이 아닌, 지방의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소멸지수 

지방소멸위험지수 =
20 ~ 39세 여성

65세 이상 인구

지방소멸지수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와 20-30대 여성 인구(가임기 여성)의 비율로 측정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이미 지방소멸지수가 1.0 에 도달한 이후 계속해서 1.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소멸지수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지수를 통해 살펴 본 국내의 각 지방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던 주요 대도시, 특히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지역이 소멸 위험 주의 단계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국내의 인구 및 지방소멸·존속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인식에는 여러 가지 반론이 존재하며, 따라서 해당 지수를 고려 없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② 지방소멸지수의 한계

그러나 현재 마스다리포트에서 제시된 지방소멸지수는 해당 지방의 가임기 여성과 노령인구의 

비율만을 기계적으로 고려한 간단한 형태의 지수로서, 현재는 지수의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지수는 가임기 여성이 많을 경우 출산으로 이어져 인구증가를 통한 지방의 재생산성과 

유지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임기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출산율이 

높다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일 양국에서 여성비율과 출산율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임기 여성변수가 중점이 되는 단순한 형태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그 자체로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소멸지수 체계는 정확한 정책 수립의 목표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지방존속지수’ 는 일본창성회의의 지방소멸지수의 측정목표인 지방의 재생산

성과 유지력을 측정할 수 있으면서, 출산을 담당하는 계층의 비율을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특징을 중점적

으로 반영한다. ‘지방존속지수’는 사회경제구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기존에 활용되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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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양비 지표를 응용 하여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보정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존속지수의 도출 

인구안정지수 = 
생산가능인구

65세 이상 인구
× 유지출산비 × 인구순유입비 × 재정자주도 

유지출산비 도출

유지출산비 = 
지방 출산율

유지출산율(2.1명)
 

인구순유입비 도출

인구순유입비 = 
해당지방 순 유입인구

해당지방 순 유출인구

[표 1] 각 지방별 지방존속지수 구분(시ㆍ군 기준)

구분 성장 및 안정(4이상) 유지 및 주의(2이상 4미만) 감소 시작(1이상 - 2미만) 급감 및 위험(1미만)

주요

도시
세종

서울,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대전, 울산

부산

경기 시흥, 화성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김포, 광주, 양주, 포천

동두천, 안성,여주, 연천, 가평, 양평

강원 춘천, 원주, 인제,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충북 청주, 증평, 진천 충주, 제천, 옥천, 영동, 괴산, 음성 보은, 단양

충남 천안, 아산, 계룡,
공주, 보령, 서산, 논산, 당진, 금산, 
홍성, 태안

부여, 서천, 청양, 예산

전북 전주, 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 광양,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암, 무안,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호순,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 구미 포항, 칠곡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경산, 
울릉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경남 거제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사천, 밀양, 함안, 창녕, 
거창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이러한 지방소멸지수의 분석 결과 전통적으로 낙후지역이라 여겨졌던 강원 산간지역보다 전북-

전남 지역 및 경남-경북 지역에서의 지방존속지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즉 ‘강원 산간지역이 가장 낙후

되었다’라는 일반적 통념에 반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라. 거주지 이동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MIS) 인구주택총조사(2015)의 

2% 추출 항목을 활용하였다. 여기에 도시에서 격오지로 간 경우, 도시에서 격오지로 간 2030세대인 경우, 

농어촌에서 도시로 간 경우, 농어촌에서 도시로 간 2030인 경우의 경우로 구분하여 로짓 회귀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각 집단별로 유의한 변수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했다. 주로 1인가구 여부, 연령, 주택소유 

여부, 학력, 자녀계획, 자녀 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거주지 이전을 도심지 

출발, 농산어촌 출발의 분류로 나눔과 동시에 연령을 핵심요소로 설정하여 분석 대상을 세분화 하였고, 

그 결과 각 집단마다 거주지 이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및 도시의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도시로 진입하는 인구에 대한 분석과 함께 농산어촌

으로 진입하는 인구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분석 대상에 대한 면밀한 접근과 정확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세부집단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거주지 이동 영향요인 분석 결과

도시-격오지 도시-격오지(2030) 농산어촌-도시 농산어촌-도시(2030)

citymove Coef. P>|z| Coef. P>|z| Coef. P>|z| Coef. P>|z|

sex -0.0512 0.662 -0.1256 0.368 -0.2635*** 0.000 -0.2514*** 0.000

age  0.0340*** 0.000 -0.0006 0.955 -0.0146*** 0.000 -0.0104** 0.038

school -0.0049 0.644  0.0043 0.858  0.0668*** 0.000  0.0924*** 0.000

uturn  1.1971*** 0.000  1.1253*** 0.000 -0.0465 0.288  0.1459** 0.024

comm_time -0.0304*** 0.000 -0.0388*** 0.000  0.0164*** 0.000  0.0182*** 0.000

workyear -0.0925*** 0.000 -0.0862* 0.011  0.0228 0.003  0.0164 0.245

dmarr -0.2612 0.207  1.073 0.195 -0.1007 0.368 -0.6929 0.200

baby  0.2274* 0.026  0.1528 0.558  0.0655 0.171  0.0319 0.747

babyplan -0.3489*** 0.003 -0.3157 0.182 -0.0912* 0.085 -0.0976 0.270

car  0.4461*** 0.000  0.5979*** 0.000 -0.6524*** 0.000 -0.6868*** 0.000

home  0.5366*** 0.000  0.0804 0.500 -0.2223*** 0.000 -0.1706*** 0.001

single  0.4215*** 0.000  0.1181 0.271 -0.0411 0.213  0.1227*** 0.009

_cons -2.3308*** 0.000 -1.0251* 0.038 -0.0089 0.940 -0.63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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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제언

① 현실적인 정책성과평가 지표 및 지수의 개발 및 적용

특정한 정책 사업 수립 단계에서부터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현재처럼 단점이나 문제점이 다수 존재하는 지방소멸지수로 지방 개발 정책 

및 국토 개발 정책을 수립한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 균형발전과 같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실 반영도가 높으면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정책 지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수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존속지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20-30대 농산어촌 이주 정책 확대: U턴 가능 인구의 확보 및 관리

20-30대가 도시에서 농산어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영향요인 중 하나는 U턴이다. U턴은 출생지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농산어촌으로 회귀하는 과정 중에서 태어난 고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턴이 도시에서 농산어촌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U턴 형 거주지 이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U턴 가능성이 

있는 인구의 지속적 관리 및 U턴형 거주지 이동자에 대한 보상체계 등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산어촌에서 도시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U턴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에서 농산어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이들이 현재 거주지를 

떠나 도시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U턴형 거주지 이동은 잠재 정책 대상의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U턴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제시하여 유사 U턴 형 거주지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③ 농산어촌의 교육 회복 정책 수립: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 및 특성화 교육

분석 대상의 주요 변수인 자녀 유무와 추가 자녀 계획은 도시에서 인구감소 농산어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데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으면 인구감소 농산어촌

으로의 이전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인구감소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문제 때문에 농산어촌을 떠나거나 농산어촌으로의 진입을 주저하는 인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

어촌 도시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④ 1인가구6의 거주지 이전 유인 및 거주 유인 확대

도시에서 농산어촌으로의 거주지 이전, 혹은 농산어촌에서 도시로의 거주지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1인가구 여부다. 1인가구일 경우, 도시에서 인구감소 농산어촌으로의 이주 확률이 

높으며, 농산어촌에서 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확률 또한 높다.

이동성향도 높으며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농산어촌으로 유인하거나, 농산어촌의 1인

가구를 계속 유지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인가구의 정착 및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주거공간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주거 공간과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6　1인가구의 정의: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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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2월 한 달 동안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600명에 불과하다.2 출생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거의 40년 만에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강원도의 예이긴 하지만 2018년 우리나라 전체의 합계출산률이 0.98이라는 역대 최저치임을 

감안해 볼 때, 전국적으로도 동 기간 유사한 출산수준을 보였으리라 예측된다. 이처럼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은 과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도시기능의 쇠퇴와 축소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신생아의 출생은 거의 없고 시간이 감에 따라 고령자들만 

남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지역은 그 쇠퇴정도가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가 사라져 

가면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최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인구감소로 촉발된 지역의 쇠퇴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이면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물론 인구사회학적 요소 이외에도 그 동안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 왔던 제조업, 광산업, 서비스업 등 지역산업의 침체 내지 붕괴, 

그리고 교육, 주거환경, 보건, 사회·문화 환경 등 다른 많은 요소들이 이러한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인구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인구의 자연적 감소든, 사회적 감소든 인구의 감소가 상기의 여러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해 

지역의 쇠퇴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

하듯 최근에 이 분야에서의 연구 경향도 단순히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쇠퇴에 대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가 가져 오는 여태껏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새로운 상황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 가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도시축소의 문제 및 그 대안으로서의 컴팩트 도시(Compact City) 

1  　본 연구는 GRI경기논총 제21권 제3호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였다.

2  　2019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월 인구동향’ 참고.

강원도 기초지자체 지역쇠퇴 분석1

성명 : 이제연

소속기관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메일 : leejy@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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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나아가 지역 소멸의 예측과 그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3 따라서 이제는 

지역의 쇠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단순히 그 쇠퇴 정도나 낙후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인구

감소 내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역의 축소문제, 더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지역의 쇠퇴 정도를 측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하여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 18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의 쇠퇴수준 진단 및 쇠퇴유형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강원도 사례로 연구범위를 특정한 것은 최근 수년 간 

강원도의 출생률, 고령화 현상이 전국 평균치를 넘어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2000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다. 이 기간 동안 강원도 내 각 시·군의 지역

쇠퇴도를 측정해 보고 쇠퇴의 실태, 쇠퇴의 유형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지역쇠퇴 지표들을 검토한 후 가장 대표성이 있고 사용빈도가 높았던 지표 위주로 쇠퇴지표를 선정하였고, 

전통적인 지역쇠퇴측정 지표 이외에 축소도시 선정 지표와 지방소멸위험지수도 함께 고려하여 지역쇠퇴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쇠퇴측정 지표의 경우 선정된 지표들의 측정단위가 다양하므로 지역쇠퇴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선형변형방법 중 하나인 점수범위화 방법을 사용하여 표준화하였고, 지표들 간의 중요도나 영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인분석으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산출된 표준화점수와 가중치를 가중선형결합

(weighted linear combination method)방식으로 적용해 부문별 쇠퇴지수를 산출하고, 부문별 쇠퇴지수의 산술

평균으로 지역별 종합쇠퇴지수를 계산하였다.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X`ĳ = 
Xĳ - Xj

min

Xjmax - Xjmin
, (0 ≤ Xĳ` ≤ 1)

여기서, X ĳ̀: i지역의 j지표의 표준화점수, Xj
min: j지표 최솟값, Xj

max: j지표 최댓값, Xj
max-Xj

min: 지표범위

가중치 = 
각 지표의 공통성(communality)

추출된 요인들의 고유치(eigenvalue) 합계 

쇠퇴 지수j = ∑ ∑ Wij Xij 

n

i=1 j=1

m

여기서, 쇠퇴 지수j: j부문의 쇠퇴 지수, Wij: j부문의 i지표에 대한 가중치, Xij: j부문의 i지표

m

종합 쇠퇴 지수 = 
∑ 쇠퇴 지수j

3
j=1

 

3  　 인구의 감소 내지 인구구조의 변화, 나아가 인구소멸과 관련된 주요한 선행연구로는 마스다 히로야(2014), 이상호(2016), 박진경·김상민
(2017), 김순은(2016), 기정훈(2011), 박세훈(2012), 제현정·이희연(2017), 박상헌 외(2018), 박승규·이제연(2017), 김대성·신동훈(2016), 
심재헌(2016), 성주인 외(2014) 등이 있다. 한편, 축소도시에 대한 주요한 선행연구로는 구형수 외(2016), 이희연·한수경(2014), 김성길 
외(2017), 박종철(2011), 임준홍 외(2017), 전경구·전형준(2016), 한인구(2014), 강인호(2018), 이삼수(2018), 성은영 외(2015) 등이 있다.

나. 본론 

분석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기초지자체들의 지역쇠퇴의 특성과 양태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강원도 내 18개 기초자치단체의 쇠퇴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장래에 도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소멸의 위기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상대적으로 쇠퇴정도가 양호한 춘천, 원주, 강릉의 3대 중심도시와 나머지 15개 

지역들과의 쇠퇴수준 상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강원도 시·군 중에 군 지역의 

쇠퇴정도가 시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 넷째, 비슷한 지역적 특색이나 조건을 가진 지역

이라도 지역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이나 지역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여부에 따라 지역쇠퇴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주력산업의 침체 내지 붕괴가 지역쇠퇴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상기 종합한 쇠퇴특성을 토대로 하여 세 가지 지역쇠퇴 분석 기준에 의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

으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쇠퇴 측정 기준에서 지역쇠퇴지수 0.5 이하, 축소

도시 진단기준상의 ‘축소’단계, 인구소멸위험지수 기준상의 소멸진입단계를 각각의 기준상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보았을 때, 강원도 시·군 중에서 가장 지역쇠퇴의 상태가 심각한 곳은 고성군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종합쇠퇴지수(0.46), 축소도시 진단기준  1.20%, 인구소멸위험지수 0.30을 기록하여 이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쇠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8년 이후 금강산 관광의 중단, 주력산업인 어업의 침체 등이 

핵심 원인으로 보여 진다. 이어서 태백시, 철원군, 평창군의 경우도 상기 세 가지 기준상 가장 심각한 상태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쇠퇴지수에 의한 도내 시·군의 지역쇠퇴 정도를 파악해 보았을 때 쇠퇴 정도가 가장 심한 하위 10개 

시·군 중에 시 지역은 속초시와 동해시, 태백시, 강릉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6개는 군 지역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쇠퇴가 강원도 내 시와 군 지역 간에 별반 차이가 없이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축소’지역에 해당 하는 하위 10개의 지자체 중에 4개가 시 지역인데 이는 2000년 이래 현재까지 

강원도의 소규모 시 단위에서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현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지수에 의한 시·군 비교에서도 소멸진입단계에 속해 있는 하위 10개의 지자체 

중 태백시와 삼척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 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출생률 저하에 의한 지역소멸 위기가 시 보다는 군 단위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특히 양양군은 인구소멸위험지수가 18개 시·군 중 가장 낮아 신생아의 출생률 저하가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먼저 현실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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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진단지표 분석 결과

시ㆍ군 쇠퇴지수 축소도시 진단지표 인구소멸위험지수

춘천시 0.65 0.58% 0.77
원주시 0.66 1.28% 0.92
강릉시 0.48 -0.48% 0.54
동해시 0.42 -0.67% 0.53
태백시 0.45 -1.25% 0.41
속초시 0.23 -0.51% 0.61
삼척시 0.57 -0.97% 0.44
홍천군 0.63 -0.33% 0.36
횡성군 0.54 0.09% 0.30
영월군 0.51 -1.03% 0.28
평창군 0.47 -0.53% 0.31
정선군 0.53 -1.53% 0.31
철원군 0.45 -0.71% 0.47
화천군 0.47 -0.02% 0.50
양구군 0.52 0.00% 0.55
인제군 0.52 -0.24% 0.54
고성군 0.46 -1.20% 0.30
양양군 0.61 -0.51% 0.27
최소값 0.23 -1.53% 0.27
최대값 0.66 1.28% 0.92
평균 0.51 -0.45% 0.47
중앙값 0.52 -0.51% 0.45

[그림 1] 강원도 기초지자체 쇠퇴분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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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에게서 보여 지고 있는 심각한 지역쇠퇴현상의 핵심 원인은 무엇

이고,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쇠퇴정도가 더 심각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3대 중심도시와 나머지 

도시 간에 쇠퇴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일자리와 고소득의 기회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를 떠나거나 도내 중심도시로 몰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강원도 내 중심도시나 도 밖으로의 인구유출이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도권이나 대도시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복지·문화·생활서비스 환경이 인구

유출과 낮은 출생률을 부추겨 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상수원규제, 산림규제 등 

각종 규제가 강원도 각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의 침체를 가속화 하고 있다고 본다. 마지막

으로 지역의 주력산업의 침체 내지 붕괴가 지역쇠퇴를 촉진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쇠퇴의 원인들은 특히 군 지역 침체와 쇠퇴를 가져오는데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군 지역들은 산업·경제적인 환경, 교육환경, 사회·문화 환경, 각종 규제 면에서 

도내 시 지역들 보다 훨씬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5개 군 지자체, 탄광

산업의 붕괴로 지역 침체가 지속되어 온 정선군, 영월군,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 어업의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고성군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상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 대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유치와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많은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원주시와 횡성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핵심 이유는 역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역들이 수도권에서의 

원활한 접근성을 십분 활용하여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 펼친 

결과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양군의 경우에도 최근 수년간 현남면, 현북면을 중심으로 

서핑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층의 지역 내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을 모기지항으로 한 항공운송면허를 받아내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회사측에 따르면 2021년까지는 총 900명까지 확대 충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양양군

에서는 이런 기회들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청년층의 주거환경, 사회·

문화 환경 등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원도 중소도시, 농촌지역에서의 인구유출 중에 핵심원인

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없이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도 밖으로 전출과 도내 중심도시

로의 전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강원도 본청이나 각 지자체들은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열악한 재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소년, 대학생

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장학금 지급사업을 펼쳐 지역 인재 육성은 물론 인구유출에 대처하고 

있는 화천군의 사례를 다른 도내 지자체들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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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거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퇴역군인들을 지역에 정주시키기 위한 화천군과 인제군의 

퇴역군인 주거환경 지원 사업처럼 적극적인 정주환경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7년 현재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가율이 10.6, 노후주택비율이 14.1%임을 감안해 볼 때 빈집이나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적극 펼쳐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공가율이 높은 평창군, 

양양군, 그리고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영월군 등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적극

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강원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완화는 노력, 그리고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처럼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결혼·출산·육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일과 가정 삶의 조화를 위한 조직문화개선 등 다양한 시책들의 추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쇠퇴 정도를 지역쇠퇴지표, 축소도시 진단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아 강원도 모든 시·군 중에서 군 자치단체들이 시 자치단체

보다 지역쇠퇴의 정도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지역

쇠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군 지역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3개 측정 지표에 

의한 분석결과에서 모두 최 하위권에 속해 있는 고성군, 평창군, 철원군, 양양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쇠퇴지수가 낮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종합쇠퇴지수에 의한 쇠퇴도도 고려해야겠지만 인구

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의 개별 영역에서 특별히 상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역쇠퇴나 축소도시 현상, 그리고 인구소멸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

으려면 강원도 기초지자체, 도 본청, 그리고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에서의 사태심각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를 바탕으로 하여 대책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세심하게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에 의한 고통과 재앙은 지역주민 모두가 똑같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자체 주민, 나아가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구문제의 해소책임이 공공부문에만 있다고 생각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에만 의존해서는 국가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닥치게 될 인구문제로 인한 재앙을 결코 막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주민, 그리고 

국민들의 철저한 자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인의식이 발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농촌지역의 지역쇠퇴 현상이 도시지역보다 

대체로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도시지역 중심의 도시쇠퇴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시도하였듯이 전통적인 

지역쇠퇴지표 뿐만 아니라 축소도시 진단지표, 인구소멸위험지수 등 여타 지표들도 함께 활용하면 지역

쇠퇴의 특성이나 양태, 그리고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좀 더 다각적인 진단과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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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정부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핵심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 투자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창출 사업,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수도권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낙후된 접경지역 

요청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체 사업의 약 70%가 도로·철도 등 인프라와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 투자

되어 기존 교통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간은 물론 도시 혹은 지역의 주요 중심지의 연결

성이 높아져 지역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양지청, 2003), 또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대도시-

주변도시, 주요거점-주변도시, 지역 간 교통, 산업, 환경,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간 연계·협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지역변화요인을 국토공간의 형성 방향과 새로운 지역정책의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간 산업연관표와 한국교통DB를 활용하여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영향을 시·군단위로 분석하였다.

나. 본론 

1) 진단방법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분석지표선정, 분석자료작성, 지역영향분석, 

지역영향분류의 4단계 과정을 수행하였다([그림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영향진단과 전망 

성명 : 양광식

소속기관명 : 순천향대학교

이메일 : ksyang@sch.ac.kr

4
[그림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지역영향진단 과정

분석지표 선정지역경제파급효과 교통접근성

지역경제파급효과지수 교통접근성지수•  2013년 기준16개 
시ㆍ도 지역간 산업 
연관표 (통합대분류 
30개 부문) 이용

•  통행량
•  사회경제지표 (인구, 
취업자수, 종사자수, 
수용학생수)

•  장래 토지이용계획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시도별 투자예산 교통인프라네트워크

지역영향 분석

지역간산업연관표 국가교통 DB

지역영향평가 매트릭스

분석자료 작성

지역영향 분류

먼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영향진단을 위해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을 분석항목

으로 선정하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분석하고 교통접근

성은 시·군 접근성과 고속도로IC, 고속철도역, 거점도시접근성으로 분석하였다([표 1]).

둘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사업을 유형화하고 사업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투자비를 

산정한 후 2013년 기준 16개 시·도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투자규모에 

따른 시·군 단위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통접근성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DB를 

활용하여 시·군 도로와 철도통행량을 각각 산정한 후 시·군 간 접근성을 산정하고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 고속철도역, 거점도시까지의 접근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셋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지영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군별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의 표준화한 후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분석지표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군별 지역영향

진단지수를 산정하였다, 시·군별 지역영향진단지수는 등간격으로 매우높은 지역, 높은지역, 보통지역, 낮은

지역, 매우 낮은지역 5개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의 등급을 매트릭스 

방법을 통해 시·군별 지역영향등급을 분류하였다([그림 3]).

[표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영향진단 지표

분석항목 분석지표 분석방법 분석목적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시ㆍ도별 투자규모에 따른 지역경제효과
지역의 
경제기반경쟁력 분석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교통

접근성

시ㆍ군접근성
시ㆍ군간 통행량을 기반으로 평균 통행시간 (도로) 전국차원의 

교통접근성시ㆍ군간 통행량을 기반으로 평균 통행시간 (철도)

고속도로IC 접근성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 까지의 접근시간

지역 및 권역차원의 
교통접근성 분석

고속철도역 접근성 가장 가까운 고속철도역까지의 접근시간

거점도시 접근성
가장 가까운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까지 접근시간 　

가장 가까운 균형발전거점 (혁신도시)까지 접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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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지역영향등급 분류과정

지역경제파급효과

0-2 A ■
3-4 B ■
5-6 C ■
6-8 D ■
8-10 E ■

0-2 A ■
3-4 B ■
5-6 C ■
6-8 D ■
8-10 E ■

교통접근성

지역경제파급효과
매우
높음

A

A

A

A

B

C

매우
낮음

CA

E

DB

EC

ED

EE

높음

A

B

B

B

C

D

보통

A

C

B

C

D

E

낮음

B매우
높음

D

C높음

D보통

D낮음

E매우
낮음

교
통
접
근
성

구분 평가기준

매우 
높은지역 

(A)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이 모두 매우 높은지역(A)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 중 하나가 매우 높고(A)하나가 높거나(B) 보통 
지역(C)

높은지역 
(B)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이 모두 높은 지역(B)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 중 하나가 높고(B) 하나가 보통 지역(C)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 중 하나가 매우 높고(A)하나가 낮은 지역(D)

보통지역 
(C)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이 모두 보통 지역(C)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 중 하나가 높고(B) 하나가 낮은 지역(D)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 중 하나가 매우 높고(A) 매우 낮은 지역(E)

낮은지역 
(D)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이 모두 낮은 지역(D)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 중 하나가 보통 이거나(C) 낮은 지역(D)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 중 하나가 높거나(B) 매우 낮은 지역(E)

매우 
낮은지역 

(E)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이 모두 매우 낮은 지역(E)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 중 하나가 보통(C)이거나 매우 낮은 지역(E)
•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 중 하나가 낮거나(D) 매우 낮은 지역(E)

2) 연구결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시·도에 유발되는 총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2조 4,30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 8,306억원, 고용유발효과 349,00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인한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수도권 남부와 충남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투입비가 가장 

많은 경남의 생산유발효과가 8조 1,0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조 7,404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4,587명으로 

나타났고 충남 아산, 전남 여수, 경남 김해, 울산 남구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났다([표 2]). 

[표 2]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단위: 억원, 명, %)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서울 35,046 6.7 16,451 9.2 29,278 8.4
인천 15,364 2.9 4,850 2.7 8,441 2.4
경기 65,879 12.6 22,470 12.6 42,955 12.3
대전 13,412 2.6 5,011 2.8 12,037 3.4
충북 42,107 8.0 15,104 8.5 28,938 8.3
충남 65,460 12.5 20,046 11.2 35,872 10.3
광주 10,548 2.0 4,067 2.3 10,026 2.9
전북 20,302 3.9 7,661 4.3 16,620 4.8
전남 37,896 7.2 9,720 5.5 17,559 5.0
대구 20,957 4.0 7,776 4.4 18,433 5.3
경북 34,087 6.5 9,194 5.2 12,912 3.7
부산 24,702 4.7 9,205 5.2 19,963 5.7
울산 31,762 6.1 9,201 5.2 16,221 4.6
경남 81,096 15.5 27,404 15.4 54,587 15.6
강원 17,340 3.3 6,711 3.8 15,956 4.6
제주 8,344 1.6 3,434 1.9 9,208 2.6
합계 524,302 100.0 178,306 100.0 349,006 100.0

※ 주: 세종시 사업비는 충청남도에 포함하여 분석

2016년에 비해 2040년 지역간 도로접근성은 수도권과 충남, 대구, 부산, 경남지역이 크게 개선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접경지역과 강원, 호남지역의 도로접근성의 변화는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간 철도접근성은 경부축과 강원축, 경전선이 크게 개선되고 수도권, 강원권과 동해안, 경전선 

축의 철도접근성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2016년에 비해 2040년의 고속도로 IC 접근성은 경기북부, 강원도,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속철도역 접근성은 강원권과 경상권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년 고속도로IC까지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시·군이 2016년 57%에서 75%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속철도역까지 30분이내 접근 가능 시·군이 2016년 52%에서 72%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 2040년의 대도시 접근성은 강원도 및 경남 중부, 전남지역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혁신도시 접근성

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영향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지역경제파급효과(0.616)가 교통접근성(0.384)에 비해 1.6배 이상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경제파급효과와 교통접근성의 상대적 중요도는 각각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속도로 IC 접근성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영향진단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경제파급

효과와 교통접근성을 종합한 결과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충청권(아산, 청주, 천안)과 경남(김해, 창원)권이 

높게 나타났고 교통접근성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와 주변지역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

과 [그림 4]).

[그림 3]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등급 [그림 4]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교통접근성 등급

지역경제파급효과

■ 1 (12)
■ 2 (5)
■ 3 (12)
■ 4 (18)
■ 5 (111)

 

교통접근성

■ 1 (30)
■ 2 (44)
■ 3 (42)
■ 4 (25)
■ 5 (17)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시·군별 지역영향등급을 매트릭스 방법을 통해 종합한 결과 

수도권과 충청권, 동남권으로 연결되는 경부축의 지역영향이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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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 광역시와 경기남부(성남, 수원, 용인 등), 충청권(천안, 아산, 청주 등), 전북 전주, 경북 

구미, 경남(김해, 창원, 진주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권과 충북 

그리고 호남권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5]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영향등급

지역영향등급

■ 1 (18)
■ 2 (13)
■ 3 (19)
■ 4 (36)
■ 5 (72)

다. 결론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여건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군단위로 

경제기반과 교통체계 연결성 및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가 국토균형발전 정책, 계획, 그리고 사업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균형발전의 목표와 성과평가를 하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지역영향등급을 

고려한 국고보조금과 지역예산 배분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수준, 

지역갱쟁력, 삶의 질 등 지역발전여건을 진단하는데 본 연구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지역영향등급을 

고려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균형발전지표, 지역낙후도, 인수소멸지수 등 

지역진단지표와 본 연구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지역영향등급을 연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지역영향진단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토관리의 다양성

(diversity)과 연결성 (connectivity)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의 시·군별 지역영향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권을 구상하거나 다층적 

공간단위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도시권 형성, 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 육성계획에 국가균형발전 프로

젝트 추진에 따른 지역영향진단의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업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지역영향진단 결과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예를들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필요한 

전략사업 도출하는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지역영향진단의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시·군별 지역영향을 고려하여 낙후지역과 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모델을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공간적 연결을 향상시켜 새로운 통행을 유발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간 교류 활성화와 부가적인 생산 및 소비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과 강원, 호남권의 불균형적 발전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따라서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강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존산업 개선, 신산업 유치 등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

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수립 그리고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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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성장저하, 세대갈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 등 한국의 경제·사회적 불안 징후는 심화되고 있지만, 

지역문제의 해법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국의 포용적 지역발전 관련 연구는 포용도시 지표개발과 포용성 

진단 등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연구 및 과제발굴은 진행중이나, 지역적 격차 및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보다 큰 틀인 포용적 균형발전정책 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전 

국토 차원에서의 포용성(inclusivity) 규범을 정립하고, 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실천적인 정책방안을 강구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나. 본론 

1) 포용성 관련 개념

사회적 배제와 대비되는 개념인 포용성은 다양한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 뿐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여 사회적 배제를 완화·극복하는 과정이자 내�외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동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UN/DESA, 

2009, 2016; 박인권, 2015; 조권중, 2017; 홍사흠 외, 2018). 

본 연구 또한 포용성은 ‘다양한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 뿐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여 사회적 배제를 완화·극복하는 과정이자 내·외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도록 한다.

포용성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성명 : 이소영

소속기관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메일 : sy2@krila.re.kr

5
2) 한국의 균형발전정책의 포용성 분석

① 정책방향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구하는 3대 가치는 분권, 

포용, 혁신으로 제시되어, 포용이 3대 가치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헌법 전문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경제부문의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의 실현 추구와 낙후지역 배려, 지방소멸 대응, 

도심 재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등을 포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즉 포용성이 

시대적 화두임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구 가치로서도 천명하여 정책방향 속에서는 포용성이 

인지되고 있다. 

② 비전 및 전략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수립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으로서 ‘균형’을 제시, 포용적 가치로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의 실현을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다. 3대 전략으로 사람, 공간, 산업 전략을 제시, 기존의 공간 

및 산업 위주의 전략에서 사람 전략을 최우선시하며 기존 정책과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월드뱅크의 

포용도시 프레임이 공간적 포용, 경제적 포용, 사회적 포용임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전략은 영역적 차원에서는 포용적 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략별 주요과제로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 중 혁신은 전략별 주요과제로 채택되고 

있으나, 포용은 정책과제를 통해 구현되지 못한 편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가치 재정립을 천명하며, 3대 

가치는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에 체화되어 정책과제를 통해 구현된다고 하였는데, 포용은 거버넌스 측면

에서 추진체계에서 주요하게 고려되고 정책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빈약한 수준이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대, 지역교통체계 개편 등 해당 부처별로 제안한 일부 과제만 포용적 정책과제로 

판단된다.

③ 낙후지역 지원정책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배려하여 지원하는 낙후지역 지원정책은 포용적 지역발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사회�경제�공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판별하여, 낙후지역 주민들

에게도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포용적 

지역발전정책이 다루어야할 근본적인 정책영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로 제시된 포용의 영역에서도 ‘낙후지역 배려’, ‘지방소멸 대응’ 등이 

제시되어 포용적 지역발전정책의 중요 영역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차원에서는 큰 변화없이 

과거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역발전정책의 무게 중심을 ‘형평성 증대’ 대신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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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로 전환시키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지역 경쟁력을 중시하는 이른바 신지역 발전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있다.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던 낙후지역 관련 지역개발사업을 통폐합하여,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3개 부처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전국의 

시�군 공간을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시�군�구에 대한 마을단위 개발사업은 우선 일반농산

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구분하고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시�군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도로 등) 확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 체계내에서 낙후지역 지원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장촉진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만 100% 국고보조율 지원 혜택이 있을 뿐,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타 지역과 동일하여 

낙후지역이라고 특별한 지원정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제도적 기반

포용적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이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했을 때,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및 소수의 지방 대도시 발전 위주의 정책 시행으로 발전의 혜택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고 대다수의 지역을 

배제시켰던 이전 정책에서 벗어나, 전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등 지역발전

정책에서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프레임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김현호, 2019).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명칭 복원을 통한 법 제정 취지 강화 등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복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특화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개념 대신 ‘지역발전’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관련된 정책 수단 또한 모두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포용성을 강화한 법적 기반이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

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 및 정의 관련된 

모든 규정을 재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복원하여 포용성을 재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⑤ 추진체계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은 지역혁신체계 이론이었는데,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천이 되는 혁신은 특정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간의 상호작용의 체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아, 이른바 ‘상호작용에 의한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차원의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3) 포용성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근간이 되는 지표는 지역간 격차 수준을 명확히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를 대비시켜 비수도

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을 마련하거나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선별하여 이를 지원하는 전략

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전략은 시·도 단위로 수립되어 왔으며, 후자의 전략은 시·군 단위로 수립되어 왔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내에서도 균형발전총괄지표개발 및 지역차등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여건을 종합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간 격차 완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지표개발이 차등지원지역 선정 및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분석결과 발표 이후, 구체적인 낙후지역

을 배려한 정책지원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포용적 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소외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② 사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강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로 제안된 분권, 포용, 혁신 중 문재인 정부가 처음 새롭게 정립한 

가치가 포용이었다.

혁신은 노무현 정부 당시 중요한 정책 키워드였으며, 국가균형발전정책 또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설계되었으며, 시·도계획이 지역혁신발전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수립

될 만큼 지역발전정책에 있어 혁신을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물론 이후 정권 교체에 따라 혁신보다는 지역 

경쟁력 등 다른 가치를 중시하여 균형발전계획 또한 지역발전계획으로 명칭 변경할 정도로 혁신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었으나, 한번 구축된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에서 학습되고 배태되어 공고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분권 또한 참여정부의 중요한 키워드였으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라 제도적 발전은 지속되어 

왔으며, 분권은 사업의 영역이 아니라 제도의 영역이므로 다양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의 실험을 통해 

학습되고 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 수립된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되고 임의

기구인 광역경제권발전협의회(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운영되었다고는 하나, 지방인력구조 특성상 관련 

조직을 지원하는 전문기구 등의 인력은 유지되어 거버넌스 추진경험은 계속 축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인 포용 또한 거버넌스 영역으로 축소, 균형

발전 추진체계에 내재되어 있다고만 제시되었을 뿐 국가균형발전정책 내용에서 주요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였다. 월드뱅크의 포용도시 프레임에 따르면, 정책내용적으로는 사회적 포용, 공간적 포용, 경제적 

포용이 대상영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에서도 이 틀과 유사한 사람 전략,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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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산업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공간 전략 및 산업 전략에 비해 사람 전략은 

매우 빈약하며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 개인역량강화, 안전, 커뮤니티 주도 개발, 참여계획 

등의 영역인 사회적 포용, 즉 사람 전략이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 복지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문화관광 등 공간 전략이 사람 

전략에 포함되기도 하다. 공간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이라는 전략이 사람 

전략으로 구성될 수도 있었으나,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공간 전략으로 구성·편재되었다. 포용적 가치가 

보다 강조되기 위해서는 사람 전략에 해당되는 정책과제를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③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수평적 협력체계 강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단위의 지역혁신협의회가 복원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혁신지원단까지 두게 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시·도 지역혁신협의회-시·군·구 지역혁신

협의회의 수직적 협력체계는 강화되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지역발전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주요 심의안건은 지역혁신

사업 등 산업전략 위주로 위원으로 편재되어 있다.

균형발전정책은 산업, 공간, 사람 전략 등 다양한 시책을 다루고 있는데, 관련 혁신주체로 시�도에서 

목록화한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산업 관련 산학연 주체와만 연계되어 있다. 지역자율계정의 시·도 자율

편성사업은 공간 및 사람 전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로 편재되어 있어, 지역혁신협의회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관련 추진주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④ 기존 낙후지역 지원정책 재편 방안 마련

낙후지역 관련 지원정책의 영역인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부처별로 지역 할거

주의식으로 운영되어 부처별 칸막이가 지역별 칸막이로 작용하는 한계를 보인다. 과거 낙후지역 관련 종합

개발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등 관할 부처간 이기주의에 따라 전국을 

도시, 농촌, 접경지역으로 분할하여,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각 부처가 관할하는 식으로 기형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이 지역별 운용을 현재까지 지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마을 단위 사업을 

지역별로 분할하여, 균형발전정책에서 다루지 않던 도시지역의 마을단위 사업까지 균특회계로 운용하는 

등 균특법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도 편재되어 있다.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구분은 국토 할거주의가 아닌 부처별 기능에 따른 담당

부서 지정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시설은 환경부가 담당하듯이, SOC 건설은 국토부, 농업 지원은 농식품부,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은 

행안부 등 기능에 맞는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여, 개별 사업부서가 해당 시·군의 지역발전정책을 총괄 담당

하는 기형적인 추진체계를 재편, 지역내에서 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유사·

중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는 주체는 해당 지역, 즉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분권적 지역발전정책 추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 결론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대상으로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기존 정책의 정책방향, 비전 및 전략, 낙후지역 지원정책, 제도적 기반, 추진체계의 각 영역에서 

포용성 정도를 진단하였다. 포용성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소외지역, 즉 낙후지역 배려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사람, 공간, 산업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 국가균형발전 전략 중에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람 전략, 

즉 사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추진체계상에서 수직적 협력체계 뿐만 아니라 

수평적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넷째 고착화되어 있는 기존 낙후지역 지원정책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전 국토 차원에서의 포용성을 정립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안하고 있지만, 정책화하기에는 여전히 추상적인 구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향후 전 국토 차원의 포용성 진단과 제도, 추진체계, 낙후지역 지원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별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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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국내 외국인주민 규모의 지속적 확대로, 경제, 사회 및 정책 측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10년(2008-2017)간 외국인주민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다수 해외 

연구들을 통해, 외국인(이민자)의 증가가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복지, 교육 분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인종 다양성 또는 이민자 증가가 대체로 공공지출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다양성 심화는 공공재 수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드는 정치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자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이민자의 혜택을 위해 쓰이기를 원하지 않고, 저소득(저숙련)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적 지지, 지출 규모를 줄이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민자 비중이 낮고 인종적 동질성이 높은 북유럽국가에서도 이민자 증가가 복지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스페인에서도 90년대 이후 발생한 이민자의 급증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지출 감소를 초래했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이민자 증가가 복지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며, 

국내에서는 외국인 증가가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 내 외국인주민 증가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국인주민은 

지역 주민으로서, 내국인과는 다른 정책적 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민의 영향은 공공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외국인주민 증가가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지출규모 및 

정책유형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외국인주민이 한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

성명 : 김도원

소속기관명 : 이민정책연구원

이메일 : dw.kim@mrtc.re.kr

1

Ⅱ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지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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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226개 한국 기초자치단체(자치구·시·군) 패널데이터(2008-2017년)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주민 비율 

증가가 각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 규모 및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는 각 지자체의 주민 

1인당 총 지출 및 정책 유형별(재분배·개발·할당정책) 지출이며, 주요 설명변수로는 기초자치단체 내 외국인

주민 비율을 이용하였다. 이때, 복지 등 지자체 정책을 고려한 외국인의 내생적인 거주지역 선택(Tiebout-type 

sorting)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의(self-selection bias)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출신국적별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를 이용한 외국인주민 비율 예측치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활용하였다. 

아래 수식은 도구변수 구축 방법을 나타낸다.

도구변수 구축 과정1

predicted FPOPj,i,t = FPOPi,t-1 × 
FPOPj,t

FPOPj,t-1

predicted FPOPi,t = ∑ predicted FPOPj,i,t

where predicted FPOPj,i,2007 = FPOPj,i,2007, t = 2008,...2016

predicted FPOP sharei,t =
predicted FPOPi,t

POPi,t
× 100

J

j=1

 

※ 주: 하첨자 j 는 외국인주민의 출신국적을 나타냄

[표 1]은 1단계 추정 결과로, 도구변수인 외국인주민 비율 예측치가 설명변수(실제 외국인주민 비율)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출신국적별 외국인주민 통계자료 제약으로 일부 출신국가 정보는 2010년 자료를 기초값(initial values)으로 이용하였음.

[표 1] 1단계 추정 결과

Dependent variable (t-1, in log)
⑴

Actual FPOP share
⑵ ⑶

Actual UFPOP share
⑷

Predicted FPOP share(t-1, in log) 0.864***
(0.072)

0.862***
(0.073)

Predicted UFPOP share(t-1, in log) 0.925***
(0.070)

0.922***
(0.072)

Total Exp. (pc, in log) -0.010
(0.040)

–0.017
(0.052)

LTR PC (in log) -0.012
(0.018)

–0.011
(0.019)

–0.009
(0.022)

–0.007
(0.023)

POP (in log) 0.060
(0.142)

0.051
(0.146)

–0.104
(0.161)

–0.118
(0.169)

Elderly (% of POP) -0.012
(0.009)

–0.012
(0.009)

–0.023**
(0.011)

-0.023**
(0.011)

Youth (% of POP) 0.001
(0.007)

0.001
(0.007)

0.018**
(0.009)

0.018**
(0.009)

Beneficiaries (% of POP) -0.020***
(0.004)

-0.020***
(0.004)

-0.025***
(0.005)

-0.025***
(0.005)

Obs. 2,250 2,250 2,250 2,250

Municipalities 226 226 226 226

Instr. partial R-squared 0.119 0.117 0.139 0.135

F-stat Excl. instr. 144.9 139.6 174.1 164.8

※ 주: 모든 항은 지역 고정효과와 연도도미를 포함한다.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이다 (*** p<0.01, ** p<0.05, * p<0.1).

실증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기초분석 모형으로,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고정효과(FE 2SLS) 모형을 

주요 분석모형으로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모형은 아래의 식과 같다.

lnY i,`t = α + βlnFPOPi, t-1 + γXi,t + θi + μt + εi,t

위의 식에서, Yi, t는 i지역에서 t기에 발생한 1인당 재정지출(전체/분야별)을 나타내고, FPOPi, t-1는 

주요 설명변수인 i 지역의 t-1 기 외국인주민 비율을 뜻한다.2 Xi,t는 사회경제적 통제변수 벡터, θi는 관측

되지 않는 지역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지역 고정효과, μt는 연도 더미, εi,t는 오차항을 나타낸다.3 표준오차 

추정은 이분산성을 고려한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다.

2　외국인주민 비율은 측정오차 및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하여 t-1 기 값을 사용.

3　사회경제적 통제변수로는 지역 인구규모, 65세이상 인구비율, 15세미만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 수입 등의 변수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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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론 

1)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기초 분석모형인 고정효과 모형 분석결과, 외국인주민 비율의 증가는 전체 지출에 대해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유형별 지출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분배정책(사회복지, 보건, 교육) 지출은 감소, 개발정책(산업, 지역개발 등) 및 할당정책(행정, 치안, 환경 등)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모형인 2단계 고정효과 모형 분석결과는 외국인주민 증가의 

영향을 보다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1% 증가할 때, 재분배 정책 지출은 

0.26% 감소한 반면, 개발정책 지출은 0.40% 증가, 할당 정책 지출은 0.1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표 2] 주요 분석결과

Dependent variable
(Exp.per capita, in log)

⑴

Tatal 
Exp.

⑵

Redistributive 
Exp.

⑶

Developmental 
Exp.

⑷

Allocational Exp.

패널A. 고정효과(FE) 모형

FPOP share (t-1, in log) -0.032
-0.024

–0.075***
(0.025)

0.109***
(0.029)

0.046**
(0.022)

Obs. 2,250 2,250 2,250 2,250

Municipalities 226 226 226 226

Adjusted R2 0.809 0.932 0.625 0.748

패널B. 2단계 고정효과 (FE SLS) 모형

FPOP share(t-1, in log) -0.235***
(0.045)

-0.257***
(0.039)

0.403***
(0.067)

0.132***
(0.042)

Obs. 2,250 2,250 2,250 2,250

Municipalities 226 226 226 226

F-stat Excl. instr. 144.9 139.6 139.6 139.6

※ 주:  모든 항은 지역고정효과와 연도더미를 포함. 생략된 사회경제적 통제변수는 1인당 지방세수입(자연로그값), 인구규모(자연로그값), 65세이상 인구비율, 
15세미만 인구비율, 기초수급자 비율임. 2-4항에는 전체 재정지출의 규모효과(scale effect)를 통제하기 위해 1인당 총 지출(자연로그값)이 통제변수 그룹
에 포함됨. 실제 외국인주민 비율에 대한 도구변수는 외국인주민 비율의 예측치.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sutered robust standard errors)임 
(*** p<0.01, ** p<0.05, * p<0.1). 

전체 지출 측면에서 볼 때,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외국인주민이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

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의 영향은 정책유형별 지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재분배 정책 지출 감소는 결혼이민자, 난민 등 특정 집단을 제외한 다수의 외국인주민이 공공부조 

등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외국인주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발 및 할당 정책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국인의 정책 수요가 반영된 

간접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대부분 내국인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또한, 외국인주민은 내국인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취약하고, 언어 제약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접근성 역시 낮다. 할당정책 지출의 증가는 각종 민원, 치안 서비스 등 외국인주민

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4

다. 결론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226개 한국 기초자치단체 패널 실증분석 결과, 지역 내 외국인주민 증가는 지자체 재정지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분야별 지출항목 간 

대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이민자 규모의 확대는 이민 또는 소득재분배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정책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책입안자가 이민 관련 이슈를 특정 분야 예산 증가 등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2) 연구의 한계점

소득세수, 외국인의 국내소비, 투자활동 등에 의한 세수 효과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및 효과 추정이 

어려워, 지자체 재정의 수입-지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외국인정책 기본/시행계획에 포함된 외국인정책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어렵다. 향후 외국인 정책 예산의 DB화 등 통계자료 보완 및 후속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정책 제언

외국인주민 규모 확대에 따른 지자체 지출 구성 변화는 내, 외국인 간 정책 수요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은 장기적으로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4　 실제로, 경기도 안산시 등 외국인주민 규모가 큰 지자체들은 이러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외국인주민 
규모를 확대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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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일반적 인식에 비해 실제 외국인 정책 관련 예산 배분 규모는 훨씬 작고, 외국인주민은 선거권의 

제한 등으로 내국인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 또한 취약하다. 또한, 특정 집단에 편중된 지원 등 정책적 불균형, 

비효율적 자원배분은 내국인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 관련 개인, 가구 

단위의 소득수준 등 사회조사/통계자료 보완을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부분적 확대, 

내국인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제고를 목표로 한 외국인 정책 수립 방향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또한, 우리나라 지자체의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개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자원 배분이 제한적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주민 규모 등 각 지자체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지방재정 분권 수준의 제고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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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정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앞서 국내 거주 고려인 현황과 이들의 정책 수요 및 개발

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고려인의 문제는 사회통합과 함께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중앙아시아 

동포에 대한 민족통합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의 고려인들에게 제대로 된 

민족통합을 위한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까지 진행된 고려인 관련 실태조사(임채완외, 2014; 오정은외, 2015)는 전체 고려인의 정책 욕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태 파악 및 정책 수요 개발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경기도는 전국

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며, 아울러 경기도 거주 고려인의 기초 실태 및 정책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경기도 차원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거주 고려인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경기도 

차원의 고려인의 국내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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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 본론

① 일반적 현황 

성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42.8%(171명), 여성 

57.3%(229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14.5%p 많고, 연령별로는 20대 15.0%, 30대 30.8%, 40대 25.5%, 50대 이상 

28.7% 정도이다. 학력 수준은 중졸 이하(35.8%)와 대학(2년제 포함)이상(35.3%)이 가장 많다. 

기혼자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같이 거주(90.1%)한 경우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72.5%)가 그렇지 않은 경우(27.5%)보다 약 45.0%p 많다. 직업별은 단순노무(가사, 공장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미숙련 노동자 등)가 57.6%로 가장 많고, 서비스/판매직/농림어업 10.6%, 사무직/

전문가/관리직 6.2%, 기능/기계조립 4.1%, 기타(전업주부/학생/무직 등) 21.4% 순이다. 비자 유형은 

F-4(재외동포)가 51.8%가 가장 많고, H-2(방문취업) 40.9%, 기타 7.4% 순이다. 재외동포와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거주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출신국 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이 61.9%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 21.2%, 러시아 8.7%, 타지

키스탄 2.6% 등의 순이다. 한국거주기간은 2년 미만이 26.3%, 2년 이상~5년 미만 36.5%, 5년 이상 37.3%의 

분포를 차지한다.

② 자녀양육 및 교육 

자녀가 있는 경우가 72.5%로 없는 경우(27.5%)보다 45.0%p 많다. 자녀수는 평균 1.9명이고, 한국거주 

자녀수는 평균 1.5명 수준으로 본국에 남아있는 자녀보다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더 많다. 자녀가 

있다(N=280)고 응답한 경우, 자녀와 대화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주로 러시아어’가 92.5%로 

가장 많고, ‘러시아어와 한국어 반반’ 7.1%, ‘주로 한국어’ 0.4%로 자녀와 대화 시 한국어 사용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50.2%가 자녀가 현재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다. 

자녀양육에 따르는 어려움(중복응답)의 1순위는 ‘경제적 부담’이 37.9%로 가장 많고, ‘대화단절’ 

10.2%, ‘학업성적’ 3.9%, ‘게임중독’ 3.1%, ‘진로문제’ 1.8% 등의 순임. 응답자 3명 중 1명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37.9%)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인 자녀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중복응답)의 1순위는 ‘한국어 

교육’이 79.9%로 가장 많고, ‘진로 및 직업교육’ 4.9%, ‘러시아어 교육’ 4.9%, ‘학교진입을 돕는 예비학교 

운영’ 3.4% ‘한국인 학생-고려인 학생 멘토링’ 2.7% 등의 순이다.

③ 경제적 상황 및 건강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지난 1년 동안 돈 때문에 생활고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분석결과 의료적 

서비스 이용 관련한 빈곤 상황(병원 가지 못함 28.9%, 치과 가지 못함 36.5%)을 경험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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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대략 응답자 3명 중 1명 정도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할 정도로 곤궁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가 가입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형태(다중응답)는 ‘지역가입 건강보험’이 58.4%로 가장 많고, 

‘직장가입 건강보험’ 24.5%, ‘개인 의료보험’ 13.8%, ‘아무것도 없다’ 10.7% 순이다. 또한 의료기관에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N=62)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중복응답)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21%로 가장 많고, ‘병원 운영시간을 못 맞춰서’ 19.4%, ‘병원비가 

비싸서’ 16.1%,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되어서’ 6.5%,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몰라서’ 6.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④ 지역주민과의 관계 

응답자의 한국어 수준을 4가지(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은 전반적인 한국어 수준(4점 척도)은 높지 

않다. ‘말하기’는 2.29점(잘하는 편 36.0%, 못하는 편 64.0%), ‘듣기’ 2.19점(잘하는 편 33.4%, 못하는 편 66.6%), 

‘읽기’ 2.15점(잘하는 편 34.2%, 못하는 편 65.8%), ‘쓰기’ 1.98점(잘하는 편 23.6%, 못하는 편 76.4%) 순이다. 

현재 사는 거주지 주민과의 관계망 및 사회적지지 수준은 한국인 선주민과 고려인 모두 두텁지 못한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사는 거주지에서 한국인과의 갈등 경험(문화 및 생활습관, 의사소통, 편견과 

차별, 자녀 학교 교육, 주거 관련 문제)은 모든 영역에서 갈등 경험은 평균 2점(5점 척도) 미만으로 거주지의 

한국인과 갈등 경험은 많지 않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가 41.7%

로 가장 많고, ‘편견과 차별 문제’ 36.7%, ‘주거 문제’ 30.4%, ‘문화 및 생활습관 차이’ 29.0% , ‘자녀 학교 교육’ 

19.5% 순이다. 지난 1년 동안 동포 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9.4%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30.9%),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고용

노동부)」(21.2%)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⑤ 신규정책 발굴 

경기도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중복응답)의 1순위는 ‘언어문제’ 64.3%가 다수를 차지하고, 

‘특별한 어려움 없음’ 12.8%, ‘경제 활동 기회 획득’ 4.5%, ‘동포(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4.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지원받은 서비스(다중응답) 1순위는 ‘한국어 교육’이 68.0%로 

가장 많고, ‘통번역 서비스’ 45.4%, ‘진료, 의료서비스’ 41.4%, ‘비자 및 체류 관리 상담’ 40.1%, ‘취업/일자리 

관련 정보’ 20.8%, ‘자녀의 학습 및 교육지원’ 17.5%, ‘주거관련 서비스 상담’ 17.5% 등의 순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서비스(중복응답)의 1순위는 ‘한국어 교육’ 61.1%로 

가장 많고, ‘비자 및 체류 관리 상담’ 9.4%, ‘취업/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5.9%, ‘진료, 의료서비스’ 5.6%, 

‘자녀의 학습 및 교육지원’ 5.1%, ‘통번역서비스’ 3.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 결론

1) 연구결과의 시사점 

① 취약한 한국생활 실태

본 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많은 영역에서 고려인들의 한국생활 실태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고려인이 한국인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빈곤 경험 빈도가 상당히 높으며,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여 이주민으로서 경제적 자립과 적응을 위한 기초적 생활기반 제공 대응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정책 과제: 사회권 보장을 위한 특화된 조치들의 도입 필요성 

•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특히 건강권 영역에 있어서 지방정부 차원의 보완 필요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개정 촉구 필요

② 가족 정주형 정책으로의 확대

본 연구는 고려인의 한국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가족 체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중국 및 CIS 국적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로 재외동포 자격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족 이주에서 파생되는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 

방문취업제(H-2) 노동자가 아니라 장기 정착형 “가족 정주”의 의미로 정책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정책 과제: 고려인동포 가족을 돌보는 정책으로 보완될 필요

• 특히 자녀 지원 (보육, 교육, 건강권 보장) 정책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
• 적응을 넘어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의 필요성

③ 신규 서비스의 새로운 접근 필요성: 기존 프로그램의 다각화 및 연계강화 

고려인의 경우 안산을 제외하고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본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단계의 한국어이지만 현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맞추어져 있지는 않음. 또한 집합교육

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려인’ 세대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정책 과제: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다원화

• 현재의 정책 이용도에 입각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근거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의 필요성
• 기존 프로그램 개선의 필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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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호문화교류의 장 마련

면접조사에 참여한 고려인 4세의 경우에는 본인들을 왜 고려인이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한국의 경우 근현대사의 부분이 많은 부분 생략되었고, 게다가 ‘이주사’에 부분은 비어있다고 

볼 수 있다. 면접조사 결과에서 단순한 선주민-이주민 이분법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역주민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시각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갈등의 대상과 양상은 지역

사회 주민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지만 아직 한국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이러한 다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과제: 상호문화 교류의 장 마련

• 이주민-선주민 이분법적 대상을 넘어서는 문화다양성 확산
•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 콘텐츠 강화 필요

⑤ 경기도, “고려인”을 향한 역사적 책임의식 - 선언적 노력 필요 

고려인을 단순한 정책 수혜대상으로서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우리의 의무로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매우 강한 “정책적 당위성”을 갖게 한다. 방문

취업제(H-2) 노동자로 입국해, 한국사회 저숙련 노동자로 자리 잡은 이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러한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선언적 노력은 결국 이들의 “동포”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정책 과제: 정책적 당위성 강조를 위한 조치들

• 고려인에 대한 도민 의식 함양 
• 방문취업제(H-2) 노동자를 넘어서는 지위 확보

2) 정책제언

조사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에 근거하여, 신규 사업 개발 시 참조해야 하는 지침을 제안해

볼 수 있다([표 1] 참고).

[표 1] 신규 사업 개설 시 참조지침

정책방향 신규사업명 추진체계 

법 및 조례 개정
• 고려인 동포법 개정(안) 중앙정부

• 경기도 고려인주민 지원조례 개정(안) 경기도

장단기 정착지원
외국인주민 통합 
지원사업 발굴

(장기)

• 한국어 교육/통번역 지원 통합 운영단 경기도/시ㆍ군

•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 경기도/시ㆍ군

• 이주민 소외계층 의료지원 서비스 경기도/도립병원

장단기 정착지원
고려인 특화사업

(단기)

• 세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경기도/시ㆍ군

• 러시아어 통번역사 배치 경기도/시ㆍ군

분리된 생활문화 공간에서 
통합된 생활문화 공간으로

• 연계사업 강화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 제공)

경기도/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 마을공동체 사업 등 지역사업 테마 다양화 
(고려인과 함께 하는 아리랑 활성화)

경기도/시ㆍ군/읍ㆍ면ㆍ동

경기도, 고려인을 향한 
역사적 책임의식 고취

•  (가칭) 경기도 동포문화관 설립 경기도

• 고려인과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역사탐방 교육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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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와 소속 전문기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사업

수행기관 등이 다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간 혹은 부문 간 협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오던 정부 간 협력 일자리사업 방식에 

대한 의문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몇몇 

지방정부의 역량이 부각되면서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기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원을 집행해왔던 지방정부

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부 간 협력 일자리사업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 간 상생과 협력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남지역 청년 일자리의 정부 간 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전남지역의 청년고용률이 

전국 광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며 코로나19는 전국이나 인근 지역인 광주에 비해서도 전남지역의 

청년 실업률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연구방법은 전남 청년일자리 사업의 정부 간 협력의 유형별 사례조사

를 통해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전남지역의 청년 일자리 정부 간 협력사업

전남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부 간 협력 유형은 중앙-광역, 중앙-기초, 중앙-광역-기초 그리고 광역-

기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광역 혹은 중앙-기초 일자리 협력 유형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으며 중앙-광역-기초 협력 유형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리고 광역-

기초 유형으로는 동행일자리 사업을 들 수 있다.

전남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 

정부 간 협력방안

성명 : 배정아

소속기관명 : 전남대학교

이메일 : jb07e@jnu.ac.kr

1

Ⅲ청년, 지역대학, 

그리고 지역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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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남지역의 일자리 사업 정부 간 협력 유형

정부 간 협력 유형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 유형 주관

중앙-광역 
중앙-기초

• 지역산업 맞춤형 
•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직업훈련 
• 고용서비스

고용노동부

중앙-광역-기초 • 지역공동체 일자리 • 직접 일자리 창출 행정안전부

광역-기초 • 동행일자리 • 직접일자리 창출 및 기타 전라남도

※ 출처: 저자 작성

먼저, 중앙-광역 혹은 중앙-기초 유형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다. 고용

노동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낙후된 지역의 노동시장 개선과 지역산업 고용침체 극복을 

위해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일반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광역과 기초가 각기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공모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지방정부 권역 내에 해당 교육훈련 및 구인구직 매칭 활동을 수행해 줄 연구기관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될 여지가 많아진다.

전남지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남 일자리 꿈터사업이다. 

전라남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 및 스카트업 기업에게 일자리 꿈터라는 

입주공간, 기업지원멘토링, 상생 협의체 구성 그리고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일자리 꿈터는 2018년 개소식를 

시작으로 2019년 얼라이브라운지와 전남JOB카페 개설하엿다.

꿈터의 코워킹 스페이스 상담센터에서는 구직자 발굴, 취업단기특강(청년 대상은 7회) 그리고 

일자리 서포터즈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JOB-US는 22개 시·군 방문 및 취업상담, 

일자리매칭활동 그리고 구인기업을 발굴한다. 일자리 꿈터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공간 지원(청년 창업

기업은 3개)과 함께 상생 협의체 조직과 입주기업취약계층 채용을 지원한다. 2019년 기준 일자리 꿈터 

운영을 통한 취업연계는 130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일자리 꿈터에서는 꿈터 일자리 반상회를 개최하여 

구입기업 7개 업체가 28명 취업희망자 현장면접을 실시하여 7명이 취업과 연계될 예정이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중앙-광역-기초 유형으로 기초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국비와 

광역 및 기초 예산으로 충당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구가 일정기간 

고용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

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등 4개 유형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유형

유형 사업구분 사업내용

1유형: 
지역자원활용형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사업

• 지역특산물 상품화 사업
•  체험 먹거리 단지 조성, 산채 재배단지 조성, 전통식품 
가공저장사업 등

• 국궁,한지등 전통 기술활용 공예품 제작

시책일자리사업

• 청년일자리사업, 자전거길ㆍ녹색길 조성 
• 일자리안정자금 현장홍보지원사업
• 쪽방촌 지원사업

자원재생사업
• 자전거 수리센터운영
• 폐현수막수거ㆍ제작

2유형: 
지역기업연계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 중소기업등 취업지원 –일자리 발굴단 운영

3유형: 
서민생활지원형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서비스
• 다문화가정 학습 도우미 사업
• 다문화여성 교사 활용

4유형: 
지역공간개선형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 시설 활용사업

• 레일바이크 관광명품화 사업
• 걷기탐방로,문화유적지 탐방길 조성
• 지역 유휴공간 활용 사업
•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초화류 보식

※ 출처: 행정안전부(2020)

2019년 기준 전남지역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3]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실적

시ㆍ도

(비율) 계

1유형(5,587명)
(31.8%)

2유형(793명)
(4.5%)

3유형(1,227명)
(7.0%)

4유형
(56.7%)

지역

특산물

시책

일자리
자원재생

관광

자원

활용

공동

작업장

운영

중소

기업

지원

취약계층

집수리

다문화

가정

지원

마을

가꾸기

계
17,569 1,040 2,011 1,764 772 440 353 204 1,023 9,962

(100.0%) (5.9%) (11.5%) (10.0%) (4.4%) (2.5%) (2.0%) (1.2%) (5.8%) (56.7%)

광주
970 12 197 89 9 1 27 0 49 586

(5.5%) (0.1%) (1.1%) (0.5%) (0.1%) (0.0%) (0.2%) (0.0%) (0.3%) (3.3%)

전남
1,170 41 83 107 74 9 0 7 65 784

(6.7%) (0.2%) (0.5%) (0.6%) (0.4%) (0.1%) (0.0%) (0.0%) (0.4%) (4.5%)

※ 출처: 행정안전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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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대표 사례는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청년에게 맞는 도내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오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표 3] 전남지역의 일자리 사업 정부 간 협력 

유형 것이 목적이다. 청년 활동가의 2년간 인건비, 교통 및 숙박비, 직무교육, 청년 교류활동, 사업장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전라남도, 2020년).

세 번째 동행 일자리 사업은 광역-기초 유형으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역의 인구, 산업구조, 

노동시장 특성에 최적화된 일자리창출 사업을 공모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창직 

등을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사업이다. 2017년 하반기에 전라남도가 기획하여 2019년 6월 기준 전라남도 

20개 시·군에서 총 73개 사업 (2018년 47개, 2019년 26개)를 시행하였다. 총 사업 73개 중 시·군이 직접 수행한 

사업은 14개이고 민간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59개이다.

전라남도 4대 권역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동부권(광양만권)과 북부권(광주근교권)이 전체 사업의 

69.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업 유형별 비중은 교육훈련 사업이 총 73개 중 39개로 53.4%, 창업창직은 

12개로 16.4%를 차지한다. 동행일자리사업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구, 산업구조, 노동시장 특성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 동행 지원 사업의 방향성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맞춤형 컨설팅, 

우수사례 공동 브랜딩화, 지역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시스템적인 정보조사기구 및 협력체제가 중요하다.

이상에서 기존의 정부 간 협력 일자리사업의 현 실태를 살펴보았다. 전남지역 청년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 LH 등 유관기관 

등이 다층적으로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전남지역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한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전라남도는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확대(596명에서 1,000명),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확대(555명에서 1,000명), 코로나19 실직자 등 공공일자리 지원(9,500명), 에너지신산업 및 ICT 분야 

일 경험 지원 사업(140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남 지역 정부 간 상생과 협력방안과 

관련된 새로운 접근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지역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동행일자리 사업을 비추어 볼 때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과 인력에 비해 고용률 및 실업률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남지역 일자리 사업의 협력체계는 아래와 같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협력주체 간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는 민선7기 공약 실전 

계획 바탕 일자리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타겟 대상별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제시한다. 전라남도 유관기관은 

일자리 사업 전 과정에서 협업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일자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일자리 사업 성과를 심층 분석하여 효율성을 확보한다. 

협력 주체 역할 중 무엇보다도 통합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광주전남연구원의 일자리

평가분석터가 일자리통합정보망, 일자리종합센터, 잡스퀘어, 일자리꿈터 등으로부터의 취업연계 데이터를 

축적하고 취합하여 자료를 심층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파악하고 예측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는 데 구심점이 되어 통합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계

되어 있다. 하지만 일자리통합정보망, 일자리종합센터, 동서부권 일자리거점센터, 잡스퀘어 그리고 일자리 

꿈터 모두 명칭에서나 기능에서 통합플랫폼이 가능해 보인다. 어느 기관이 통합플랫폼이 되더라도 모든 

협력 주체들이 축적·취합한 취업연계 데이터를 통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신속하게 공유되어 

적절한 시점에서 잘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교육·훈련 및 구인·구직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전남지역 

일자리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지역 일자리 관련 

데이터를 구심점이 되는 플랫폼에서 수집하고 정책설계가 필요한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일자리 유관 

기관 그리고 구인기업과 적시에 공유하는 동시에 컨설팅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비대면 교육훈련의 경우

에는 전남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및 중앙부처 그리고 해외 관련 기관 등 협력의 폭을 단계적으로 넓혀 

가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전남지역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동행일자리 사업을 비추어 볼 때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의문이다.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과 인력에 

비해 고용률 및 실업률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 지속되므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목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남지역의 청년 오프라인 네트워크는 청년발전위원회와 「청년의 목소리」 그리고 온라인은 청년 

소통방과 청년의 목소리 밴드 및 단톡방이 있다.

「청년의 목소리」 의 경우 2016년 출범하여 3개 분과 60명으로 시작하여 2016년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2기는 4개 분과 199명으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등 정책제안 31건, 청년의 

목소리 주관 청년정책박람회 개최, 청년발전위원회에 「청년의 목소리」 임원 포함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3기는 4개 권역 160명으로 시·군 청년 센터 운영방향 등 정책제안 9건과 청년 주도형 권역별 감담회 개최 

2회를 실시하였다. 4기는 현재 회원을 모집하여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

「청년의 목소리」가 단순 의견제시 수준에서 청년발전위원회 임원으로 포함되고 정책제안이 수용

되는 등 역할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획에서 집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

까지 전 단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권한이 커지게 되면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한다. 「청년의 목소리」 구성부터 운영 모든 면에서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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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기존의 정부 간 협력 일자리사업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 간 상생과 협력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논의를 시도해 보았다. 전남지역 청년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 LH 등 유관기관 

등이 다층적으로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라남도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간 협력과 정부 지원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일자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앞서 제시한 일자리통합플랫폼과 「청년의 목소리」 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19 위기 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시의적절하고 전남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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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지난해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湖北省)의 성도 우한시(武漢市)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은 단순한 질병 확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 및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으면서 기존의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19는 업무와 일상이 ‘언택트(비대면)’로 이뤄지는 것을 당연하고도 편하게 여기는 사회를 예상보다 

빨리 앞당김으로써 장병규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장의 표현과도 같이 “코로나19가 4차산업혁명으로 가는 

‘방아쇠’를 당겼다(triggering)”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한국경제, 2020. 5. 4).

생산 및 소비(거래) 측면에서 인력(人力)이 필요없는 경제활동 패턴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고용패러

다임의 전환’으로 직결된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이전의 고용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고용패러다임은 어떻게 전환될 것

인지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한 일자리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본론: 포스트 코로나 및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고용패러다임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이어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예상되는 고용(일자리)패러다임의 전환은 

크게 ‘양적 고용감소’ 및 ‘질적 고용성격(구조)의 변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패러다임 전환과 일자리정책 방향

성명 : 염명배

소속기관명 : 충남대학교

이메일 : mbyeom@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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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의 소멸 (양적 고용감소)1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고용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른바 ‘노동의 소멸’ 주장이다.2 4차산업혁명이 기술적으로 인간에게 편리함과 혜택을 주는 반면 인공

지능(AI)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노동의 종말 (The End of Work)」(1995)에서 “IT 기술의 발달은 거의 

‘노동자 없는 경제(노동의 종말)’로 향한 길을 열어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부문에서 수천만개의 일자리를 

없애 전 세계적으로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견했다. 칼 베네딕트 프레이(Carl Benedikt Frey)와 

마이클 오스본(Michael Osborne)은 「고용의 미래: 우리의 직업은 컴퓨터화(化)에 얼마나 민감한가?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2013) 보고서에서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20년 이내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리고 경고했다.

베르나르 스티글레르(Bernard Stiegler)와 아리엘 키루(Ariel Kyrou)(2015)는 「고용은 끝났다, 일이여 

오라! (L’emploi est mort, vive le travail!)」(2015)에서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향후 20년 안에 (임금제) 

고용에 기초한 사회는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노우에 도모히로(井上智洋)는 「2030 고용절벽 

시대가 온다 (人工知能と經濟の未來 2030年雇用大崩壞)」(2017)에서 “2030년 즈음 인간과 같은 수준의 지적 

행동을 하는 범용 인공지능과 그것을 탑재한 로봇 등의 기계가 인간이 해왔던 온갖 노동을 대신하게 됨에 

따라 (‘순수 기계화 경제’) 수많은 노동자가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겨 결국 노동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렌 러펠 셸(Ellen Ruppel Shell)은 「일자리의 미래 (Job)」(2019)에서 기술이 발달할수록 고임금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로봇과 인공지능(AI)의 상용화로 촉발되고 있는 일자리의 자동화가 특히 “중산층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치오 카쿠(加來道雄)는 「인류의 미래 (Future of Humanity)」(2019)에서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완벽한 자본주의에서는 반복적 작업을 하는 노동자나 중개인(middle men)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적 자본가(intellectual capitalist)나 인간을 상대하는 서비스 

직업, 로봇이 대체하기 힘든 직업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니얼 서스킨드(Daniel Susskind)는 「노동 없는 세상 (A World Without Work: Technology, Automation, 

and How We Should Respond)」(2020)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실업 문제는 인간노동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실업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AI와 기계가 인간의 영역을 잠식함으로써 사람이 일할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리처드 볼드윈(Richard Baldwin)은 

「글로보틱스 격변 (The Globotics Upheaval)」(2019)에서 “‘글로보틱스(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로보틱스

1　이 부분의 논의는 염명배(2019)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2　 물론 임금노동(고용)이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재로서는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은 어디까지나 가설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소멸’ 가설에 
대한 반론에 관해서는 염명배(2018) 참조 바람.

(로봇공학))’ 격변(전환)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작업을 모두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컨설턴트 스즈키 타카히로(鈴木尚広)는 「직업소멸 (職業消滅)」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직업을 독점하면서 30년 후에는 지적노동을 포함한 인간 직업의 50~90%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카이푸(李开复) 전 구글차이나 사장은 “인공지능(AI)이, 15년내 일자리 40%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런 머스크(Elon Reeve Musk) 테슬라 CEO는 “미래는 인공지능(AI)의 상용화로 인간의 20%만 의미 있는 직업

을 갖게 되고 80%의 근로자가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20:80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보고서 「Deep Shift: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2015)에서 

2025년에는 인공지능이 화이트칼라 노동을 대체하고 2026년에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보고서 「직업의 미래 (The Future of Jobs)」(2016)에서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향후 5년 뒤인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로봇과 같은 

새로운 첨단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71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2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남으로써 약 510만개가 넘는 순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UN의 「유엔미래보고서 (State of the Future)」(2015)는 2045년이면 지금 일자리의 80%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레스터리서치(Forrester Research)는 2027년까지 자동화와 AI 채택의 결과 미국 

취업자 수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겠지만3 반면에 2,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자리를 메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가트너(Gartner)는 2023년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업무의 1/3 이상이 AI로 대체될 것이며, 2030년에는 

현재 일자리의 90%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6)가 발간한 백악관 보고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미국에서만 220만~310만 개의 택시, 버스, 화물차 기사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앞으로 시간당 20달러 이하의 일자리가 83%, 20~40달러의 일자리가 31% 자동화

되거나 기계로 대체될 것이란 예측을 발표했다(최한수, 2017). 매킨지(McKinsey)는 「파괴적 기술: 일상생활

과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변화시킬 발전 (Disruptive Technologies: Advances That Will Transform Life, 

Business, and the Global Economy)」(2013)이라는 보고서에서 신기술이 2025년까지 수백만명의 생산직 근로자

뿐 아니라 1억명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와 전문 경영인을 실업자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A. Oppenheimer, 

2019).

매사추세츠공대(MIT)와 보스턴대(BU) 공동 연구에서는 “로봇 한 대가 생산 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인간의 일자리는 6개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Oxford Economics 보고서는 “산업용 로봇 1대가 1.6개의 

3　 새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자인, 유지·훈련 등의 영역들로 특화될 것이며, 로봇의 일자리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
했다. 예를 들어 법률가들은 사람과 로봇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법 규정을 만들고 적용하는 새로운 일을 맡게 된다는 분석이다(조선일보,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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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라 2030년에는 로봇이 전 세계 2,0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보고서 「Will Robots Really Steal Our Jobs?」에서 로봇을 일자리 

도둑으로 간주하고 로봇이 운수·창고업(50%대), 제조업(40%대), 건설업(30%대), 행정·지원서비스(30%대) 

순으로 단순업무에서부터 전문업무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고 평했다. 노스

이스턴(Northeastern)대학과 갤럽(Gallup)은 “미국인의 58%는 앞으로 10년간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할 최대 

요인으로 로봇과 인공지능(AI)을 꼽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 일자리 패턴의 변화 (질적 고용성격(구조)의 변환)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일자리 총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짐과 동시에 일자리 성격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대신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나기도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없어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성격이 서로 다르고 진행속도도 

상이하다는 것이다. 없어지는 일자리는 주로 AI와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의 일로서 

상당 부분 단순·반복·저숙련 노동이 이에 해당하는 반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AI와 로봇의 기능을 보완

하는 고도의 전문직이거나 AI와 로봇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거나 인간 본연의 창조적 직종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반복 직종(없어지는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저숙련 실업자를 바로 고도·전문직의 

직종(새로 생기는 일자리)에 취업시킬 수는 없다. 더구나 고도·전문직에 필요한 인력은 소수의 기술직이나 

관리직일 가능성이 크므로 아무리 단순·반복직 직종의 실업자를 교육시킨다고 하더라도 단순·반복직 실업자 

모두를 고도·전문직에 다 취업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홍춘욱·박종훈(2019)은 일자리(노동)의 특성에 따라 육체노동, 지식노동, 반복적 노동, 비반복적 

노동으로 분류하여 반복적 육체노동(routine manual), 반복적 지식노동(routine cognitive), 비반복적 육체

노동(non-routine manual), 비반복적 지식노동(non-routine cognitive)) 등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다. 홍춘욱·

박종훈(2019)이 인용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조사결과(2019)에4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및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반복적인 일자리는 육체노동이든 지식노동이든 간에 자동화 및 기계에 의해 쉽게 대체되는 

반면, 비반복적인 일자리는 로봇 도입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펜하이머(2019)는 미래학자들이 미래 일자리의 핵심 요인으로 학문적 훈련, 창의성, 독창성, 사회성, 

감성지능 등을 꼽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　 A. Bharadwaj and M.Dvorkin, “The Rise of Automation : How Robots May Impact the U.S. Labor Market,”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July 10, 2019(홍춘욱ㆍ박종훈(2019)에서 재인용).

다. 결론: 포스트 코로나 및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일자리 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때부터 ‘일자리 중심 경제’를 주요 국정운영 기치로 내걸고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두어 ‘대통령 1호 업무’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직을 맡았으며,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는 등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염명배, 2019). 

하지만 일자리 창출 노력은 앞으로 곧 닥쳐올 포스트 코로나 및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고용패러다임을 

제대로 읽고 대비할 때에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일자리 자체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일자리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이 

닥칠 경우 종래 ‘산업화 시대’적 발상에 기반한 양적 일자리 위주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부응하는 차별화

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거지향형) 반복적·단순직 일자리보다는 소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미래지향형) 비반복적·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일자리 형태로 보면 향후 노동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동적·반복적 부문의 ‘취업’보다는 창의적

이고 비반복적인 ‘창업(스타트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서의 (양적) 일자리가 아니라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질적) 일자리를 확대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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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에 지방소재 사립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 등록금 인상 동결, 장기화된 경기침체, 지역의 

발전저하, 청년일자리 부족, 정부의 비효율적인 대학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인하여 대학

운영에 곤란을 받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대학들을 지속적으로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전�충청

지역의 사립대학들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데, 이 대학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학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재정의 효율성을 달성’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현재 재정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사용하여 대전과 충남북지역 사립대학의 재정을 연구하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재정적 제안을 시도

하는데 있다. 또한, 재정효율성이 낮은 대학의 투입변수를 줄이고 산출변수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벤치마킹(benchmarking)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3)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운영연구(operations research)나 경제�경영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생산 프런티어 

(production frontier)의 측정을 위한 비모수적(non-parametric) 추정방법인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다. 

DEA 분석을 위한 모형은 많은 연구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으로는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의 CCR모형과 Banker, Charnes and Cooper(1984)의 BCC모형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 두 가지 모형을 사용할 예정이다.

대전�충청지역 사립대학의 

재정효율성 분석

성명 : 배세영

소속기관명 : 건양대학교

이메일 : sybae@konyang.ac.kr

3 나. 대전�충남지역 사립대학의 재정효율성 분석

1) 대학을 둘러싼 재정압박 요인

최근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대학을 둘러싼 재정압박을 받고, 몇 몇 대학은 

고사직전에 와있는 실정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대학을 둘러싼 재정압박 요인

대학 

재정압박 요인

학력인구감소

등록금 
인상동결

장기화된 
경기침체

지역의 
발전저하

청년 
일자리 부족

정부의 낮은 
지원비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아래 [표 1]에 따르면, 2013~2016년 까지만 해도 (전체) 학부의 등록금 수입은 연간 10조원 대에 달하

였으나 2017년 들어 9조원대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상 대학 146개 중 4분의 3이 넘는 113개 대학의 학부등록

금수입이 감소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의 등록금수입 감소가 두드러져 지방대학은 등록금

수입 감소액의 66%를 차지하였다.

[표 1] 학부 등록금 수입 (2013~2017) 
(단위: 백만원, %, %p)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등록금

수입

학부a 8,343,323
(81.9)

8,397,299
(81.8)

8,280,368
(81.4)

8,187,576
(81.3)

8,052,165
(81.5) -291,158

증감 - 53,976 -116,931 -92,792 -135,411 -

전체b
(십억원) 10,181 10,272 10,172 10,069 9,884 -297

※ 주: 등록금수입=입학금+수업료(계절학기 제외)
※ 출처: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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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부의 비효율적인 대학지원도 하나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느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정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뜻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출 비중’은 34%에 불과했고, 초·중·고교의 공교육 

지원은 전체 공교육비의 87%로 대학보다 훨씬 높다. 대학들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에 비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유독 고등교육(대학교육)에는 재정투자가 인색해 대학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둘째로,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분석이 있다. 「대학별 정부 재정지원 현황 분석 

보도자료」(2019.10.17)에 따르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특정대학에 쏠리고 있어서 대학재정의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즉, 2018년 BK21 + 사업비의 65.9%가 서울의 일부 대학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사립대학의 재정 현황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대전시에는 사립대학 10개, 충남에는 17개 대학 및 충북에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립대학교는 총 150개교 (산업대학과 대학원 대학 제외) 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사립대학이 대전과 충남북에 존재한다. 이들의 ‘등록금 의존율’ (각 대학의 등록금, 

국고보조금, 법인전입금 및 기부금 등의 대학의 지출을 가능케 하는 재정자원 중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대학의 경우에는 16.2%였고, 제일 높은 대학은 69.8%나 되었다. 전체 평균 

의존율은 53.4%였다. 지역별로는 2015년에는 대전이 47.8%로 가장 낮았고, 충남과 충북이 각 각 54.4%과 

57.5%의 수치를 보였다. 2016년도에는 대전이 48.5%로 조금 상승하였고, 충남과 충북은 53.2%와 57.1%로 

조금 하락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전과 충남북 지역 사립대학들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치를 보였으나, 60%가 넘는 대학도 1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적 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재원은 등록금수입, 수강료수입,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자산및부채수입과 전기이월자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규모는 18,367,447 백만원으로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56.8%), 국고보조금수입(15.4%), 전입금수입

(8.0%) 순으로 나타났다. (중략…)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비목은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

외비용, 전출금, 자산및부채지출과 차기이월자금으로 구성된다. 우선, 2018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

규모는 18,367,44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54억원 감소하였다. 교비회계 자금지출 비중은 보수(42.5%), 

연구학생경비(31.6%), 자산및부채지출(11.1%), 관리운영비(10.8%) 순으로 나타났다. (중략…)

(3장의 기존연구와 모형설명은 생략)

다. 실증분석

1) 데이터 자료 설명

본 논문에서 사용한 2017-2018년도의 투입변수(인건비, 운영비, 학생1인당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수혜액), 산출변수(취업률, 충원율, 연구실적)은 아래의 기관으로 부터 부분별로 추출하였다.

⦁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 국가 통계포털(KOSIS) ⦁ 사학진흥재단

⦁ 대학 알리미 ⦁ 대학별 공시지표

또한, 추출된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로 아래와 같은([표 2]) 방법론(DEA)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표 2] 투입 및 산출 변수와 방법론

투입변수 방법론 산출변수

• 인건비, 학생1인당교육비
• 장학금, 연구비수혜액

• DEA로 효율성 측정
• 투영분석

• 교육: 취업률, 충원률
• 연구: 연구실적

2) 재정효율성 측정 및 결과분석

DEA의 CCR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 기술적 효율성의 경우, 대전 및 충남북의 24개 사립대학 중 

DMU(Decision Making Unit, 의사결정단위) A2, A7, A8, A9, A11, A19, A22, A23 대학이 가장 재정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1.000) 가장 낮은 수치는 A14 DMU로 0.585를 나타냈다. BCC의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몇 개의 대학의 효율성이 첨가적으로 1.000(최고 효율적)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효율성이 

낮은 대학들은 규모효율성(SE: Scale Efficiency)에 있어서도 비교적 낮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낮은 기술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 수치의 원인이 되고 있다.(기술효율성을 일반적으로 효율성으로 

간주한다.) 

3) 투영분석 (Projection Analysis -  Bench Marking)

투영분석(projection analysis)의 결과에 의하면, 재정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대학은 아래의 네 가지 

유형을 따른다.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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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효율적인 대학의 4가지 유형

유형 내용 해당 대학 개선책

1 투입요소 과대, DRS A1, A3, A5, A6, A7, A12, A13,
A18, A20, A24 

투입을 적정선까지 감소

2 투입요소 과소, IRS A4 투입 증가

3 낮은 산출량, IRS, DRS A8, A9, A10, A14, A15 IRS - 투입 증가
CRS - 투입 증가 혹은 유지

4 높은 산출량, IRS A16, A17, A21 투입을 적정선까지 증가

※ 주:  DRS (Decreasing Returns to Scale)은 규모수익체감, 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는 규모수익체증, CRS (Constant Returns to Scale)는 
규모수익불변을 의미함.

위의 [표 3]에서 투입 만에 변화를 주는 것은 산출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 쉽다. 예를 들어서 유형 1의 

경우 투입요소가 과대하고 ‘한 단위의 투입을 증가시킬 때 산출은 한 단위의 증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투입을 적정선(최적화)까지 감소하면 된다. 산출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형 2~4처럼 

투입을 통해 산출의 변화를 꾀하는 경우, 취업률, 연구실적 및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는 부수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업적에 대하여 살펴보자. 2018년 우리나라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 전국 하위 10개 

대학 중 대전과 충남북 소재 대학이 세 개나 존재한다. 이것은 물론 이 대학들의 낮은 연구에 있어서의 

교원의 질과 낮은 연구비 지원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다른 요소, 즉 강의시간 단축, 교원업적 시 연구활동 

장려 등 ‘연구활동 환경조성’의 실패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라. 결론 

연구의 대상 사립대학에서는 투입요소인 등록금수입과 인건비는 단 기간 내에 어떤 구조조정에 

의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산출인 취업률과 연구업적 등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연구활동이 가능한 환경조성 등의 부수적인 정책과 우수 연구대학의 재정적 벤치

마킹 등을 통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사립대학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등록금 수입 외에도 ‘수익용 기본 자산’ 확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로, 대학병원이나 한방병원 및 사이버 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이를 연계하는 수익 사업 모델을 창출

하여 재정압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정책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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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

(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한국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명칭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구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 실험의 단계로 2019년부터 1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선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시범선도사업은 대상지와 대상자 맞춤형 통합돌봄 모형을 도출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거버넌스형 연계모델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맞춤형 모형 도출을 

위한 대상지 및 대상자 수요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도출을 위한 첫 단계로 수행돼야 할 수요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기초분석이 선행돼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의 기초가 될 기초분석 

설계를 구조화하고, 이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공동체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지표 개발을 위한 방법론 개발

 -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성명 : 박선미

소속기관명 : 사회자본연구소

이메일 : p225465@daum.net

1

Ⅳ지역사회 관련 지표와 

균형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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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예산 또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 형태로 지원한다. 이를 

통히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민관의 다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직종 연계모형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아래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대상은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시설 

입소가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대상자 맞춤형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지는 과정에서 위의 

두 가지 요소들이 반영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 지표를 활용한 세부 항목 및 비목을 [표 1]과 같이 설정했으며, 이를 활용해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호천마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2동 봉산마을1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연결망 조사를 실시했다. 호천마을은 부산진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선도사업(노인형) 대상지로 선정

됐다는 점에서, 봉산마을은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스마트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대상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표 1] 공동체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항목

항목 세부 조사 항목

인적사항 성함 / 연령대 / 주소지 / 거주기간 / 연락처 / 가구형태 / 혼인상태 / 직종

공동체연결망 면대면 교류 / 공적 교류 / 사회적 돌봄 연결망 / 개인적 질병질환 정보

문제점 및 현안 마을의 문제점 / 물리적·사회경제적 개선방안 / 마을점수 / 개인적 특기와 자격

[표 1]을 활용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의 유형은 [표 2]와 같다. 

[표 2]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및 활용방안

관계망 유형 특징 및 활용방안

주민연결망
• 개별 주민 간 신속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인적 관계망
• 단절된 공동체를 유무형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기초자료

헬스케어 연결망
• 개별 주민의 질병ㆍ질환 데이터베이스 및 질병ㆍ질환군별 관계망
• 긴급ㆍ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의 기초자료로 활용

소셜케어 연결망
• 개별 주민의 물리적ㆍ심리적ㆍ경제적 원조 네트워크
• 주민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적ㆍ질적 수요 파악 및 예측가능성 제고

1　봉산마을은 본 연구자가 2019년도에 기 수행한 조사결과로, 호천마을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본 조사에서 활용하였음

나. 시범선도사업 vs 도시재생형 통합돌봄 대상지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본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은 호천마을이 225명, 봉산마을이 224명으로 총 449명이다. 조사 

참여 주민 응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민연결망은 [그림 1],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1] 호천마을 주민연결망 [그림 2] 봉산마을 주민연결망

 

[그림 1]의 호천마을 주민연결망은 통장,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산마을 주민연결망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형성된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중심성 높은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활영역 공동체의 인적 관계망이 오피니언리더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오피니언리더를 중심 노드(node)로 한 정책 

운영 체계가 마련돼야 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조사 참여 주민들의 질병질환 관계망을 분석한 헬스케어 연결망은 [그림 3],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3] 호천마을 헬스케어 연결망 [그림 4] 봉산마을 헬스케어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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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지수가 높은 양 대상지에서는 헬스케어 연결망의 중심성이 공통적으로 노인성 만성질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당뇨, 척추질환, 관절질환 등의 질병질환 노드에 복수로 연결된 

응답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성우울증을 포함한 신경정신질환, 치매 등과 연계된 연결망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같은 헬스케어 연결망이 갖는 함의는, 개별 노드, 즉 주민이 다수의 질병질환 노드에 연결된 

관계망을 손쉽게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생활권역 단위 질병질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된 주민연결망, 이후 제시될 소셜케어 연결망과 연계될 때 보다 효율적인 실행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소셜케어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 [그림 6]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5] 호천마을 소셜케어 연결망 [그림 6] 봉산마을 소셜케어 연결망

 

소셜케어 연결망 분석 결과, 양 대상지에서 공통적으로 중심성이 가장 높은 연결망은 ‘가족’ 노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물리적-심리적-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접촉하는 최단경로의 노드는 가족

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대상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할 때, 소셜케어 연결망

에서 ‘가족’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심성을 형성하는 것은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돌봄 관계망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이 다수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그림 5]와 [그림 6]의 좌측에 위치한 고립된 노드의 

분포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들 고립된 노드들은 물리적-심리적-경제적 돌봄 관계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주민들이다.

이러한 소셜케어 연결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맞춤형 돌봄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가족’을 제외한 ‘근린이웃’, ‘마을

리더’, ‘관공서’ 등 다양한 돌봄 관계망 노드의 중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실행체계를 수립

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raw-data이자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연구결과 및 제안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연결망 분석과 관련해서는 양 대상지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발견됐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민조직 회원들이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높은 중심성을 형성하는 

네트워크에 연계됐으며, 인적 관계망의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장, 주민조직 대표 및 임원을 중심

으로 한 인적 관계망의 중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 과정에서 이들 

그룹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연계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1차적으로 주민연결망 조사에 대한 방법론이 적용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내부의 중심성 높은 인적 관계망을 파악하는 것은 통합돌봄 실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더불어 중심성 높은 주민연결망이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운영주체 그룹으로 설정돼야 할 필요성도 제시한다. 

이러한 주민연결망이 파악될 때 비로소 돌봄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못하는 대상자의 규모 및 현황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들 고립된 노드들이 주민연결망 네트워크에 포함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헬스케어 연결망 분석과 관련해서는 양 대상지 모두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통적

으로 노인성 만성질환 노드의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 연결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

계획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현장중심형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요하는 질병질환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 지표가 된다. 특히 지속적인 관찰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치매, 정신질환 등의 질병질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수립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주민연결망이 공동체 내부 통합돌봄 실행주체 관계망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면, 헬스케어 연결망은 통합돌봄 대상자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소셜케어 연결망 분석과 관련해서는 양 대상지 모두 공통적으로 ‘가족’ 노드에 대한 돌봄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셜케어 연결망을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돌봄 관계망에서 배제되거나 고립된 주민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노드들을 적극적으로 소셜

케어 연결망과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파악돼야 할 데이터 지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맞춤형 모델이 도출돼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체계가 설계돼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도출한 주민연결망, 헬스케어 연결망, 소셜케어 연결망은 통합돌봄 실행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 지표이며 계획 수립 및 모델 구축 과정에서 반드시 파악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082   •  제1편 사람 1.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역할 및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   083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위와 같은 공동체 맞춤형 연결망 데이터 지표를 확보했다면 이를 지속

가능한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 결합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고독사 방지 센서, 빅데이터 질병예측 모형 

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과 결합한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과정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연결망 데이터 지표

들은 매우 중요한 raw-data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실행에 대한 물리적-시간적-경제적 비용

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맞춤형 접근성과 공공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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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양적 성장 중심의 균형발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삶의 질’ 중심의 

질적 성장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전환되었다. 삶의 질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가늠하는 척도가 달라질 수 

있다(김현식, 2005).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신종 사회재난의 

확산에 따라 재난 안전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배민기 외, 2018; 재구성).

재난 안전은 일반적으로 방재자원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재 자원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방재 인력(재난 취약계층, 구조인력, 전문가 등), 

방재 시설, 재난안전예산, 시민 및 공무원 의식, 지자체간 대응 및 협력 체계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다. 지역간 

방재자원 수준의 격차는 피해 경감능력, 회복력 등의 차이로 이어져 지역간 성장 격차를 발생시킨다. 즉,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간 방재력 수준의 진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전국 또는 단일 지역에 한정하여 수행되고 있어 방재력을 지역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지역 방재력과 관련한 연구(서울연구원, 2015; 장은미, 김은경 2015; 배민기 외, 2018 등)에서는 주로 

자연재난 중심의 방재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신종 사회재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반면 사회

재난 관련 연구(김현주 외, 2013; 국민안전처 2015; 행정안전부 2018)는 주로 정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주관적 지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주민체감형 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의 방재력과 해당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는 드물었다. 종합하면 보다 

효과적인 지역별 방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종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의 방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민

체감형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 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신종 사회재난(감염병과 미세먼지)을 중심으로

성명 : 이현경, 주진호, 박시진

소속기관명 : 한양대학교

이메일 : lhk29@nate.co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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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신종 사회재난(미세

먼지, 감염병)에 관한 주민체감형 방재력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체감형 방재력 지표를 기초로 

지역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진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유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체계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구득 한계를 고려하여 2018년으로 한정하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종사회재난 방재력

지표를 선정한다. 둘째, 선정된 방재력지표와 통계청(2018)의 「2018년 사회조사」의 안전 만족도간의 영향

관계를 바탕으로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를 개발한다. 끝으로, 지역유형을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 현황에 

따라 구분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맞춤형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2장은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방재력지표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 다룬다. 제 3장에서는 선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를 개발한다. 제 4장

에서는 앞 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재력 진단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제시한다.

나. 본론

1) 방재력지표 선정

① 감염병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는 [표 1]과 같다. 선정된 지표는 행정안전부

(2019)의 구성체계를 따라 위해(3개), 경감(5개), 취약(12개)으로 상위항목과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

[표 1] 감염병 방재력지표

구분 관련분야 지표명 세부지표 출처

위해 감염병

감염병 발생자 수 인구만명당 감염병 발생 수 (명) 보건복지부, 「법정감염병발생보고」

감염병 사망자 수 인구만명당 감염병 사망자 수 (명) 보건복지부, 「법정감염병발생보고」

감염병 안전만족도 감염병 안전 만족도 점수 지역평균 (점) 통계청, 「사회조사」

취약

도시특성

인구밀도 면적당 인구밀도 (인/ha)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시가화면적 전체면적 대비 시가화면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토지이용복합도 토지이용복합도지 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재가공)

교통 대중교통이용 인구백명당 대중교통이용자 수 (명)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현황」

취약인구
고령자 수 인구백명당 65세이상 인구 (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어린이 수 인구백명당 어린이 수 (명)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경감

의료서비스 
및 

대피시설

의료기관 인력 인구만명당 구급대원 수 (개)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입원 병실 시설 인구만명당 병실 (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현황」

의료기관 인구만명당 의원 (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대피시설 수 인구만명당 비상대피시설 (개) 국민재난안전포털, 「비상시설 및 대피시설」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 (매우만족+약간만족답변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보건

예방 접종률 인구만명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응급처치 교육 인구천명당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이수 현황 (명) 2018년 응급의료통계연보

보건예산 인구백명당 보건분야 예산액 (백만원)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사회신뢰 
및 

공동체의식

사회 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
(매우신뢰+신뢰 답변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공동체의식
사회단체참여율 (%) 통계청, 「사회조사」

투표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DB」

사회안전

공공질서준수수준 (%) 
(아주 잘 지킨다+지킨다 답변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재난이나긴급상황시대처수준 (%) 
(아주 잘 안다+안다 답변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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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세먼지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는 [표 2]와 같다. 위해(3개), 경감(11개), 취약

(12개)으로 상위항목과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

[표 2] 미세먼지 방재력지표

구분 관련분야 지표명 세부지표 출처

위해 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PM10)

미세먼지 농도(PM10) (㎍/㎥)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미세먼지 
농도(PM2.5)

미세먼지 농도(PM2.5) (㎍/㎥)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미세먼지 안전만족도 미세먼지 안전만족도 점수 지역평균 (점) 통계청, 「사회조사」

취약

도시특성

인구밀도 면적당 인구밀도 (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시가화면적 전체면적 대비 시가화면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토지이용복합도 토지이용 복합도지 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재가공)

교통

운송산업 인구만명당 운수업사업체 수 (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항만시설 전체면적 대비 항만시설면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공항시설 전체면적 대비 공항시설면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간선도로 전체면적 대비 간선도로면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경유사용량 1일 경유자동차 주행거리 (㎞/대/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주행거리통계」

취약인구

고령자수 인구백명당 65세이상 인구 (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외국인수 인구백명당 등록외국인 수 (명)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어린이수 인구백명당 어린이 수 (명)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경감

기상요소
강수량 연간강수량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풍속 최대풍속 (㎧) 기상청, 「기상관측통계」

토지이용

농업면적 전체면적 대비 농업면적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산림면적 전체면적 대비 산림면적 (%)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녹지면적 1인당 녹지면적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교통 대중교통이용 인구백만명당 대중교통이용자 수 (명)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현황」

환경

신재생에너지 인구만명당 신재생에너지생산량 (TOE)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전기자동차 인구만명당 전기자동차 보급량 (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현황(2018년)」

환경예산 전체 예산 중 환경예산비율 (%)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사회신뢰 
및 

공동체의식

사회신뢰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 (매우신뢰+신뢰 답변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공동체의식
사회단체참여율 (%) 통계청, 「사회조사」

투표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DB」

사회안전

공공질서 준수수준 (%) 
(아주 잘 지킨다+지킨다 답변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재난이나긴급상황시대처수준 (%) 
(아주 잘 안다+안다 답변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2)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 개발

지역의 방재력지표는 주민이 실제로 느끼는 안전만족도와 영향관계가 존재할 때 방재력을 대표

하는 지표로써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선정된 방재력지표 

중 재난안전만족도와 영향관계가 있는, 즉 실제로 주민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주민체감형 방재력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주민체감형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주민들의 주관적 평가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조사(2018)」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 재난안전만족도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방재력

지표를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로 선정하기로 한다. 방재력지표와 재난안전만족도간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재난안전만족도, 독립변수는 지역 방재력지표와 개인

변수를 사용하였다. 재난안전만족도와 개인변수는 사회조사를, 지역 방재력지표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때 5점 리커트 척도로 분류된 재난안전만족도를 1과 0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 미세먼지 안전

만족도 매우 높음, 높음을 1로 구분하였고 안전만족도 보통, 낮음, 매우 낮음은 0으로 구분하였다.

① 감염병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감염병의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는 [표 3]과 같다.

[표 3] 감염병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

핵심지표 관련분야 세부지표

위해 감염병 • 감염병 사망자수

취약

교통 • 대중교통이용

취약인구
• 고령자수

• 어린이수

경감
보건 • 응급처치교육

의료 서비스 • 의료기관 인력

② 미세먼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미세먼지의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는 [표 4]와 같다.

[표 4] 미세먼지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

핵심지표 관련분야 세부지표

위해 미세먼지 • 미세먼지 농도(PM2.5)

취약

취약인구 • 어린이수

교통
• 운송산업

• 항만시설

경감

기상요소 • 강수량

환경 • 전기자동차

토지이용 • 녹지면적



088   •  제1편 사람 1.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역할 및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   089

3) 지역맞춤형 방재정책 제언

본 절에서는 개발된 주민체감형 방재력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을 유형화하였고, 지역 유형별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k-평균군집분석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유형별로 우수한 

지표와 열등한 지표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역별로 특화하거나 보완해야 할 방재력 지표

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균형발전을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지역별 방재력 격차를 해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이 똑같은 기능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이 다른 기능으로 보완 및 특화해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변창흠, 2018).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각 지역 유형이 지닌 자원별로 방재자원을 특화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지역간 방재력 격차를 효율적으로 완화하고자 하였다. 

다. 결론

1)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와 감염병에 한정하여 지역의 방재력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주민 재난안전

만족도와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주민체감형 방재력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유형화

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균형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 삶의 질, 안전, 방재력간의 용어 관계를 정리하고 주민

체감형 방재력에 대해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방재력 지표 관련 연구, 신종 사회재난(미세먼지, 감염병)에 

대한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를 종합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방재력지표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방재력지표 중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변수와 지역 방재력 지표들이 주민의 안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난안전만족도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감염병은 감염병 사망자 수, 대중교통 이용자 수, 고령자 수, 어린이 수, 응급처치 교육

(감염병 관련 교육), 의료기관 인력이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로 도출되었다. 한편 미세먼지의 경우 미세

먼지 농도, 어린이 수, 운송사업체 수, 항만시설 면적, 연평균 강수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녹지면적이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민체감형 방재력지표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17개 시�도지역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유형별 방재력 현황진단 및 지역맞춤형 방재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방재력 측면

에서의 국가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2)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주민체감형 방재력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유형화하여 지역맞춤형 방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수준을 적용하여 지역의 현실을 보다 올바르게 

파악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방재력 측면에서의 국가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향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종 사회재난(미세먼지, 감염병)에 관한 지표별 가중치를 AHP기법 등을 통해 도출하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방재력 수준이 지역경제 수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재난 발생 전 시점과 이후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방재력은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회복속도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시�군�구 단위로 지역방재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체계를 활용

하고, 지자체의 지역사회조사를 이용하면 지역방재력을 시�군�구 단위로 구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시계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구득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조사」 

자료는 2년 주기로 조사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조사시점 이전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최근 시점처럼 신종 사회재난이 대규모로 확산되었을 때의 만족도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계열을 확보한 자료를 구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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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발전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시발전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정주인구수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인구수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차이로서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서울을 비롯한 인구 수백만의 대도시들은 국토차원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변 중소

도시들 간의 긴밀한 공간적 협력과 연계를 해줄 것이라는 균형적 국토발전론의 이론적 내용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주변의 중소도시들의 인구를 흡인하고 종속적이고 지배적이며 편중적인 국토문제를 야기하고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구수의 절대적 부족은 기본적인 도시기능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교육시스템이 붕괴되며 

도시재정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며 상대적으로 노령인구비율은 더욱 증가하는 다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도시의 파산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정도로 악화되는 것이다. 자립적 도시재정확보는 불가능하게 되고, 도시 

내의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의 기능조차 약화되는 도시관리의 어려움도 봉착하게 된다. 심리적으로도 

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점차 약해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인구도 타도시로 이전하려는 도시탈출을 

부추기는 현상도 진행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조류와 트렌드에 대응하는 중소도시의 생존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중소도시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맞춤형 발전전략과 기법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지역 중소도시 발전전략

성명 : 박태원

소속기관명 : 광운대학교

이메일 : realestate@kw.ac.kr

1

Ⅰ관광 환경의 변화와 

지역 중소도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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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중소도시의 발전전략과 기법 탐색

1) 로컬리티를 활용한 지역자원의 융합적 활용전략

지역중소도시의 발전략의 핵심은 중소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총체적 가치로서의 로컬리티(Locality)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로컬리티는 다양성의 핵심적 요소이며, 대도시가 넘볼 수 없는 중소도시만의 매력과 

아이덴티티가 녹아 있는 문화적 산물이다. 로컬리티는 다양한 지역자원과 결합하는 융합적 가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서의 입체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자원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없다면 로컬리티의 가치확산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중소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로케이션적 특성, 자연적 자원, 역사적 자원, 문화와 예술적 자원, 인적자원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한다.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소도시의 현재가치, 미래가치의 비젼을 구상할 수 있으며, 단계별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중소도시의 지역자원의 융합적 활용을 통한 로컬리티의 새로운 창출은 

장소성을 바탕으로 방문객의 증가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증가된 방문객의 소비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초기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방문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정주인구의 급속한 회복이나 증가는 어렵지만, 

유동인구의 흐름을 중소도시에 연결시킴으로서 도시적 활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의 단초를 

통해 매력적인 도시를 어필하고 생존·발전할 수 있는 구조적 발전전략을 실행해야한다.

[그림 1] 지역자원분석과 도시비젼 설정(예시)

문제점 
해결

KEY 01

잠재력 
활용

KEY 02

주민
의견
수렴

KEY 03

역사자원 방문매력도 
저하

마을 마케팅을 통한 
지역자원 가치제고 마을 마케팅 & 브랜딩 사업

마을기업 지원사업 가로환경개선, 
가로그늘막 설치

문화예술인 축제연계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

4.19민주묘지 재생공론화 사업

마을 마케팅 & 브랜딩 사업

역사,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마을기업 지원사업,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주민공모사업

4.19 도시재생 지원사업
(상인, 주민, 문화ㆍ예술인)

젠트리피케이션 관리 및 대응사업
테마거리 조성사업

주거지 골목길 활성화 사업
반딧불가로등, CCTV확충

지역성과 지역자원기반 
마을기업 발굴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일상생활환경 개선

분산된 지역 고유자원의 
전략적 연계

지역성을 담은 장소 만들기

지역 공동체의 연계와 
사업참여

주민계층별 공동체 조직구성 
및 활성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권활성화

주민체감형 정주환경 개선

고유한 역사, 
문화예술, 여가지원

지역 제반여건 강화

역량있는 지역 공동체

주민공동체 활성화

상권 활성화

주거 환경 개선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지역상권 경쟁력 저하

정주기반 낙후

대표적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공론화

[이 슈] [해결방향] [사업화 적용] [목표설정]

※ 출처: 서울특별시(2019)

2) 지역자원의 원형가치, 부가가치, 파생가치의 연속적 추구

지역자원은 로컬리티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가치의 원단위이기도 하다. 중소도시의 가치를 

형성해나가는 구성요소로서 지역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자원이 단순히 

스스로 가치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자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현실적 가치를 증폭시키는 방향성과 

계획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가치확산을 위한 단계적 개념모델과 이를 실천해서 구현하는 실천전략이 

함께 융합되어야한다. 중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방향성을 찾게 

되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를 찾아내야한다. 그것이 바로 원형가치이다. 원형가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향후 연계를 통해 더욱 다양한 가치로 확산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원형가치가 부가

가치, 파생가치를 추구하는 하나의 매트릭스이자, 가치 확산 플랫폼으로 거듭나야한다. 이러한 가치확산

플랫폼의 틀에서 지역의 중소도시의 연속적 가치추구모델은 실천수단으로서의 힘을 가지게 되고, 중소

도시의 로컬리티 찾아내며 또한 그것을 활용하는 가치확산모델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3) 인적자원의 활용과 새로운 창조계층의 유입을 위한 다각적 접근

지역중소도시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로 부터 출발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적자원이

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중소도시의 발전을 효과적 관점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유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일시적인 방문인구의 증가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지는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창조계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지역자원의 입체적 분석 속에서 자원활용의 주체로서 적합한 창조계층이 누구일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중에서 최근의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자원과 연동될 수 있는 창조적 주체를 상상력 있게 구상해야 한다. 그동안 방치했던 자원이 새로운 

가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높은 파도는 그저 그런 자원이었으나, 파도를 활용한 서핑이라는 새로운 레저

문화는 지역의 새로운 창조계층을 불러들였고 중소도시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라는 입체적 

가치로 발전한 중소도시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대도시의 숨막히는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급박하게 돌아

가는 대도시의 환경은 새로운 창조계급을 중소도시의 잠재력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로 도전할 수 있는 

거시적 환경이 되기도 한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에 따라 느림의 미학과 가치, 생태와 건강에 높은 

가치관을 두는 새로운 창조계층의 출현도 주목할 만한 사회적 현상이다. 다만, 지역중소도시는 이러한 

창조계층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지역중소도시의 매력을 홍보하고 브랜딩하는 1차적 행정과 함께 삶의 터전의 마련과 행정적 지원이 

창조계층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서 오랫동안 머물며 중소도시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혁신적 계층으로 



098   •  제1편 사람 2.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   099

자리잡을 수 있는 2차적 행정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한다. 창조계층의 관심과 유입 그리고 정주라는 단계가 

지속될 수 있는 운영·관리적 행정이 마련되고 작동되어야한다.

4) 로컬리티 창출을 위한 지역재생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연계전략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쇠퇴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이 중소도시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익숙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점의 단위사업으로 일정한 시간적 스케줄을 기준으로 진행

된다는 점이다. 도시재생의 목표와 비젼을 수립하고 지원재정규모에 맞는 마중물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해가는 과정을 밟는다. 모든 사업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사업은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계획수립에 관여하는 전문업체도 많지 않기도 하지만 성과물의 성격도 매우 흡사

하여 중소도시마다 비슷한 결과물이 양산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지역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로컬 프러덕트

(local product)을 진정성 있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로컬자원을 바탕으로 

로컬프로듀서가 로컬프라덕트를 생산하는 로컬리티 생산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구상하는 전략적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 즉, 지역 중소도시 재생형 커뮤티니 비즈니스의 연계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의 새로운 해석을 하고, 창조적 계층의 생산에 의한 매력적인 지역상품이 만들어지고 이를 소비

하는 새로운 계층의 유입을 통한 지역 중소도시의 회생이 가능해진다. 지속가능한 중소도시의 재생이 커뮤

니티 비즈니스의 확립을 통해 실천력을 갖는 것이다. 지역중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자원성을 바탕

으로 스몰비즈니스(small business)적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실체가 있는 비즈니스사업모델로 연계하는 

가치확산 프로세스가 작동되어야 한다.

5) 지원자원과 융복합적 테크날러지의 결합모델 창출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국토발전을 선도한 측면도 있고 

중소도시의 쇠퇴라는 문제점도 동시에 안겨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의 확충은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KTX와 같은 초고속 교통기관은 인구의 대도시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혁신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4차 산업의 핵심적 기술인 초연

결성과 자동화 그리고 지능화의 속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 확실한다. 중소도시의 발전적 입장에서 이러한 

기술혁신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ICT기술혁신은 지역 중소도시의 자원을 보다 매력적인 성과물로 

바꿔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스마트 기술은 적은 인구로도 효과적 생산물을 안정

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지역중소도시의 생산품 특히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온디맨드 

기반의 온라인시스템으로 대도시의 잠재적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쌍방향 거래가 가능해지며, 

방문과 관광시스템도 스마트적 관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지역자원의 다양성과 속성에 

따라 IT, BT, CT 등 6T 브라더스의 결합에 의한 융복합적 기술결합모델도 더욱 많이 창출될 것이다. 지역

중소도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앞에서도 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활성화, 창조계급의 유인전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틀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다. 결론 및 시사점

지역 중소도시의 문제점을 단시일내 해결하고 발전을 현실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인구의 분산과 인구수의 급격한 감소는 도시파산이나 도시의 소멸이라는 부정적 예측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지역자원성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의 원천

을 로컬리티로 규정하였다.

로컬리티를 바탕으로 지역자원과 융합하는 가치확산모델이 실천될 때 중소도시의 발전이 점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맞춰 창조계층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작동될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 마련이 구축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역자산의 활용의 관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이 갖고 있는 현재자산과 잠재적 자산을 

‘소의 언덕’으로 여겨야 한다.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은 타 지역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갖고 있고, 

다른 것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매력으로 작용한다. 그것이 1차적 원형적 자원으로서의 장점이고, 이를 

2차적 부가활용, 3차적 파생활용으로 지역가치 확산을 실천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태가 있는 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 인적자산, 역사·

문화적 자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매력적 결과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른바 지역자산화 전략이다. 매력적 생산품은 곧, 커뮤니티 

상품이 되는 것이고, 로컬 프러덕트(Local Product)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물의 주체적 참여자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면서, 핵심적 장인기술을 보유한 주민들로 볼 수 있다.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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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로컬프라덕트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된다. 결국 도시재생사업은 처음부터 지역

자원에 대한 철저한 탐색을 통한 선택적 활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즈니스 차원의 연속적 프로

세스가 지속될 때, 비즈니스 모델의 맹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물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프로세스를 경험하며, 장기적 관점으로 꾸준하게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한 가시적 성과 

중심의 속전속결의 형태로는 추진할 수 없는 모델이다. 결국, 지역중소도시의 발전전략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중소도시의 특화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특화는 새로운 창조계층의 유입과 로컬리티 가치창출

모델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며, 방문친화적 장소만들기전략과 동일한 맥락을 갖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전략과도 맥락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가. 서론: 지역관광과 지역 중소도시 관광

지역 중소도시 관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관광’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지역관광

(regional tourism), 지방관광(local tourism)은 모두 공간의 범위와 수준과 관련된다. ‘지방관광’은 서울(혹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대비되는 ‘지방’(local)을 그 목적과 대상, 범위, 방법으로 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지역관광은 지역 차원의 관광, 국가/전국 수준의 관광(national tourism)이 아닌 ‘지역 수준의 관광’의 의미로 

이해된다. 지방관광과 달리 지역관광에서는 서울, 수도권도 하나의 지역으로서 지역관광의 범위에 포함

된다.

지역관광과 지방관광은 개념상 구별되기는 하지만, 유사한 개념이다. 지방관광이나 지역관광 모두 

실질적으로 국가/전국 수준이 아닌 지역 수준의 관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간적으로 범위가 더 좁고, 

내용적으로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는 관광의 기초이자 뿌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 지방관광이나 지역

관광은 모두 그 내용에 있어 당해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에 입각한 관광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현실적, 내용적으로 지방관광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관광의 일부로서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지역관광에서 공간적인 범위가 더 축소된 의미의 관광이 

된다.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지역관광의 대상 공간이 지역의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를 대상과 범위로 

하고 그 목적과 방법이 중소도시인 관광이자 지역 중소도시의 관광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관광 분야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한국 관광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및 계층 

간 격차다. 관광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외래관광객 중 서울에 체류하는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데 반해 지방을 방문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점에서 관광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한국 관광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중소도시 관광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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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중소도시 관광의 의의

1)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촛불정부의 약속’이다.

지역 관광,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현 정부의 약속이다. 따라서 지역관광 발전이라는 촛불정부의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2017)에서는 이전 정부와 달리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약속했다.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광 분야 공약으로 ① 관광복지사회 실현, ② 관광

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 ③ 관광산업 육성, ④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등 4가지를 공약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공약인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은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강조되어 온 내용이다.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공약은 촛불정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공약이다. 

비록 이 공약에 포함된 세부 정책이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니

었지만, 지역관광과 관련된 정책이 제시되어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주당의 관광 균형 발전 공약이 현 정부의 지역관광 정책으로 충실히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 정부의 최고 관광정책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논의를 보면, 2차 회의에서 

지역관광 발전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3차 회의에서는 관광정책이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과거로 

회귀했다. 외화획득, 관광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등이 강조되고 있고, 과거의 양적 목표가 제시되는 등 

관광정책에서 촛불정부 정체성이 희석되었다. 4차 회의에서 다시 지역관광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는 외래

관광객의 지역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서의 후퇴 조짐은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나타나기는 했다.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공표한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100대 

국정과제 중 관광 분야 국정과제에서는 더불어민주당(2017)의 대선 공약집의 내용 중 네 번째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 사라지고, 관광 분야 국정과제가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이 많이 감소되었다. 관광분야 

국정 과제의 주요 내용은 외래관광객 다변화 및 유치 확대, 관광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으로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 사라지고 이전 정부의 관광정책과의 차별성이 거의 사라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이자 의무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관광 균형 발전이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지방 공동화에 따른 지역소멸과 도시 과밀화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97곳(전체의 42.5%)에 

달한다. 여기에 지역별 고령화 현상의 가속으로 지역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17

년 8월 기준 고령사회 진입(노령 인구 비중이 14% 이상) 및 2026년에는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60년에는 

노령인구가 41%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관광에서도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외래관광객의 특정 지역 방문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지역 방문 비중은 서울이 76.4%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1선 도시(서울, 제주, 경기, 

부산) 이외 지역 방문은 10% 미만이다. 관광사업체도 수도권 및 제주, 부산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관광을 통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다. 관광사업체의 47.2%가 서울(34.1%)과 경기(13.1%)에 

분포하고 있고, 종사자 수는 48.6%가 서울(37.1%)과 경기(11.5%)에 분포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 등 특정 

지역 관광객 집중으로 서울은 교통체증과 과밀혼잡, 높은 여행물가,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여 한국 관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 지방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낮은 방문 접근성으로 방문자가 적어 빈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 관광의 질적 도약은 지역 관광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 관광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일본과 같은 관광선진국이 될 수 있다.

관광은 지역에 새로운 인구(방문자)를 유입시켜 숙박업, 음식업, 소매업 등을 활성화시키고 고용

창출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지역의 관광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지역 관광 불균형 해소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이러한 

지역간 격차 및 불평등 심화에 대한 지역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지방재정 이양으로 균특회계의 지방 

이양에 따라 관광개발사업(관광지 개발 조성 사업,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이 지역으로 이관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이는 지역관광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지역 

관광의 발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관광 혹은 지역 중소도시 관광의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의어는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어떻게 지역 중소도시 관광을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빠롤’(parole)이다. 

현대 사회에서 관광은 단순히 휴식이거나 쉼, 경험이거나 체험, 혹은 단순한 여행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대 사회에서 관광은 일종의 기호와 같은 것이다. 관광의 장이 의미를 생산하는 공간이 된다. 

관광 여행이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구조주의에 따르면 의미는 ‘차이’에서 발생된다. 소쉬르(Saussure)를 비롯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

은 의미작용을 언어 속에서 요소들이 선택되고 결합되고 접합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의미란 것은 항상 

“내재적 구조가 만들어낸 선택과 조합의 관계들이 상호교류한 결과”라는 시각이다. 레비스트로스(Lévi-

Strauss)의 구조주의 인류학에 따르면, 원시사회는 동물, 사람, 식물, 그리고 각종 사물을 분류하는 정교한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의 분류체계는 차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의 분류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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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이 곧 문화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회가 지니고 있는 표상 체계나 상징 등은 ‘차이’를 통해서 

의미를 낸다.

의미란 사물 그 자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외부, 즉 인간이 그 사물에 의미를 부여함

으로써 비로소 생겨난다는 것이다. 대상의 표면 현상이 아닌 그 이면에 내재한 내적 구성요소들과 그것들

의 상호관계의 분석을 통해서 그 지배규칙과 그것에 의한 의미작용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관광 여행도 마찬가지이다. 관광 여행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어디에도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관광 여행 그 자체에서는 관광 여행의 본질이 찾아지지 않는다. 다른 관광 여행과의 비교와 차이를 통해 

관광 여행의 의미가 생기게 되고, 관광 여행에 대한 우리의 인식 또한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관광이 의미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이가 전제되어야 한다. 관광 및 관광자의 구조는 보는 것-사는 것-먹는 

것- 등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관광 행위가 발생하고 관광자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동일성이 차이에 기반

해야 한다. 그런 차이가 없는 관광 여행 행위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러한 관광의 의미를 위해 지역의 중소

도시가 자신만의 빠롤(parole)을 발화해야 한다. 지역의 도시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이를 드러내야 

한다.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차이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성에 다름 아니다.

4)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다양한 ‘미적 체험’이다.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여행자의 주관적인 미적 체험을 다양하게 해준다. 미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미에서 주관적인 미로 변화해왔다. 미의 객관성에서는 형식이 중요하다. 아름다움, 미는 대상 

혹은 대상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미적 객관주의의 전통은 19세기 낭만주의에 이르러 ‘미적 

주관주의’에 그 바통을 넘겨주게 된다. 이러한 주관화의 경향은 현대 예술로 가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에 아름다움이란 더 이상 아름다운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움의 “체험”의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된다. 즉 미는 객관적 형상의 실현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관적 체험에서 유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한국 관광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방문자에게 주관적 체험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학적인 의미가 있다. 또 현대 예술이 지역 중소도시 관광에 주는 시사점은, 

지역의 관광자원이나 대상, 혹은 지역의 진정성, ‘지역적인 그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관광적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한국 관광의 미래’이다.

한국 관광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이 필요하다. 관광 불균형 문제나 관광을 외화획득이나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관광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 포용

관광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관광이 질적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관광수지 적자는 고질이 될 것

이고, 외래객 유치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이다. 출구는 포용관광 정책을 통한 지역 균형 관광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지역 관광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높고, 지출액이 높고, 자국민의 

국내관광자도 많다.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개되는 새로운 뉴노멀(new normal) 사회에서 

적합한 관광 여행이 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에도 국제관광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코로나는 

기후변화가 낳은 팬데믹”이라는 제러미 리프킨의 말처럼,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이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에 

따른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서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삶의 양식이 계속되는 한 새로운 

바이러스나 감염병의 위협이 계속될 것이다. 미래의 관광 여행에서 바이러스는 상수라면, 기존의 관광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 우선 분산이 답이다. 관광 여행에서 지나친 집중, 밀접은 위험하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여행지역과 여행시기의 분산이 필요하다. 서울 수도권 관광 집중의 해소와 지역 관광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뉴노멀 시대 한국 관광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6)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시대정신’의 구현이다.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시대정신의 구현이다. 시대정신(Sprit of the age, Zeitgeist)은 “각각의 시대에 

널리 퍼져있는 정신적 경향”,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상태”를 말한다. 니체의 말대

로 “각 시대는 그 시대의 적극적인 힘들에 의거해 측정될 수 있다.” 시대정신이 동시대 구성원을 지배하고 

있는 의식이라고 할 때,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뒤집어 보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과 다르지 않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적으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불평등/불공정과 격차/양극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무엇이 공정이고 정의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의와 공정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역 중소도시 관광은 관광에서의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리 시대의 요구인 

공정과 정의, 평등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역 중소도시 관광 활성화는 한국의 관광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관광) 불균형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공정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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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지역 관광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 관광 추진 방식의 중요성

이 글에서는 지역 중소도시 관광의 의의를 6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것은 지역 중소도시 관광이 

지역 관광 균형 발전을 가능케하는 촛불정부의 약속이자, 지역의 차별성과 매력성을 만드는 ‘빠롤’이며, 

관광자의 다양한 미적 체험을 가능케 하는 것이자, 관광 여행에서 공정, 정의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지역 관광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여 한국 관광의 질적 도약을 가능케하며,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한국 

관광의 미래라는 것이다.

지역 중소도시 관광의 의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 관광 균형발전이 관광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 지역관광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의 지역 관광정책에는 지역 

안배는 있을지언정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의 불균등 관광 발전 

전략, 거점 관광개발 정책에서 ‘균형과 상생’이라는 균등 관광 발전 전략,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사람 중심의 포용관광’으로 관광정책의 기조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관광산업, 외화획득 위주의 

경제중심 정책에서 지역주민, 관광자, 여행자 등 사람 중심으로 관광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광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관광재정은 대부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관광재정에서 

일반회계와 균특회계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 관광의 추진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과거의 관광정책에서는 정부의 성격이나 트렌드에 따라 

주로 WHAT(대상)을 고민했다. 축제, 이벤트, 녹색관광, 창조관광, 고부가가치관광, MICE, 의료관광, 해양

관광, 농촌관광 등 새로운 관광 정책의 대상이나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했다. 또 지역의 관광자원과 같은 

‘대상’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정작 HOW(방식,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차적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 관광에 접근하는 방식(way of doing)과 방법이다. 더이상 지역의 자원과 대상으로 지역성을 국한

해서는 안된다. 관광매력이 의심스러운 지역 자원, 지역 특성에 연연한 관광자원 개발보다는 지역 자원은 

아닐지라도 매력넘치는 관광자원을 창조하는 편이 더 낫다. 지역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 인용문헌 ]

강명구, 구교준, 기정훈, 박승규, 박종화, 배정환, … 황지욱. (2017). 지역개발론. 서울: 박영사.

관계부처 합동. (2013).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 방안.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281

관계부처 합동. (2014).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73364

관계부처 합동. (2017a). 투자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94&id=95078916

관계부처 합동. (2017b).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090

관계부처 합동. (2018).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093

관계부처 합동. (2019a).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90971

관계부처 합동. (2019b).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136#L4

관계부처 합동. (2020). 케이(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03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595 

더불어민주당. (2017). 나라를 나라답게(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https://theminjoo.kr/board/view/policyreference/90440

문화체육관광부. (2013b).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507&pDataCD=0408010000&pType=01

문화체육관광부. (2014). 관광투자 애로사항 적극 해소한다: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서비스 분야 육성대책 발표.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824&call_from=rsslink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https://know.tour.go.kr/stat/bReportsOfForeignerDisDetail19Re.do;jsessionid=3E7627302383BEEE010F0DA04BAB2D63

문화체육관광부. (2020a). 2019 국민여행조사. https://know.tour.go.kr/stat/nReportsOfForeignerDis19Re.do

문화체육관광부. (2020b). 2019 외래관광객 조사. https://know.tour.go.kr/stat/fReportsOfForeignerDis19Re.do

박유정. (2016). 미적 체험에서 본 아름다움의 본질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38(6). 411-431.

오병남. (2003). 미학강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성근, 이관률, 서경규, 김상곤, 안성조, 김태구, … 고수정. (2013). 최신 지역개발론. 서울: 도서출판 집현재.

장병권. (2020). 관광정책론. 서울: 백산출판사.

정승훈. (2013). 새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정책과 제주의 대응과제. 제주발전포럼, (45), 1-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441 

진중권. (1994). 미학 오디세이 1, 2. 서울: 새길출판사.

한국경제연구원. (2018). 일본 관광 성공요인과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제안.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

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5226

해양수산부. (2018).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31524

Kagan, S. M. (1998). 미학강의 1, 2. 진중권 옮김. (2012). 서울: 새길출판사. 

[ 웹문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3a).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684&sitePage=1-2-1



108   •  제1편 사람 2.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   109

가. 서론

2020-2024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이원희, 박주영, 조아라, 2019)에 따르면 여행의 일상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관광목적지는 일상공간으로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근거리 여행이 

증가하고 일상공간이 관광지화 되어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이 핵심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객들이 관광목적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관광

명소나 역사 유적지, 위락시설 중심의 관광목적지에서 골목, 시장, 거리, 쇼핑몰 등 지역민(도시민)의 

일상생활 영위공간 등까지도 관광목적지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후자의 관광목적지가 전통적인 

관광목적지 보다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전통적인 관광지의 정의와 경계가 모호해졌다. 지역

민의 일상공간으로 관광객들이 파고드는 현상은 국민의 여행경험이 증가할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가치소비에 소신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들이 관광 소비를 주도하고 SNS와 영상콘텐츠의 영향으로 

보다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광범위한 도시와 지역으로의 관광목적지, 또는 정책적 언어로 표현할 때의 관광자원의 영역 확장은 

지역관광정책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광 공급자 관점,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관점에서도 지역, 

또는 도시는 그 자체로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관광목적지이다. 하지만 관광목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도시는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손에 꼽을 만큼 적다. 특히, 방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하면 

지역적 편중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 10년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서울, 부산 등에 

편중되어 있고, 대다수의 지방 도시는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3% 미만에 그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광객의 지역편중 현상은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다뤄지고 있다. 관광거점도시는 

기존 지역관광정책 방향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

관광거점도시의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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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2020)의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방안 연구”와 “관광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운영) 
안내”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서울 이외의 국제적 수준의 관광 매력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 육성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본 고에서는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시작되어 문체부의 대표적인 지역관광정책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관광거점도시 정책사업의 사업추진 배경, 주요 특징과 현재 도시별로 수립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관광거점도시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나. 추진 배경과 경위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략적으로 연 2회에 걸쳐 개최하여 

다양한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연차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관광거점도시는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2018년 7월 18일 개최)에서 구상안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고, 관광거점도시는 국제적인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으로 제시하였다. 관광거점도시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추진 방향의 내용은 제3차 국가

관광전략회의(2019년 4월 2일 개최)를 통해서 제시되었다.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의 세부영역으로 지역

관광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핵심과제로 관광거점도시 육성 과제를 제시하였다.

관광 거점도시 추진 배경에는 기존 지역관광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그동안 지역관광이 하드웨어 개발 방식을 통한 매력 증진이라는 틀 안에서 성장 발전을 유도해 왔는데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역관광 정책이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프레임에서 특정지역 또는 도시의 특화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중심이 

되는 지역을 거점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관광기반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정책은 규모와 역할에 따라 국제관광도시, 관광거점도시, 체류형여행지로 

구분하고 이들 도시 상호간 및 주변지역 도시간 연계전략을 강조하였다. 실제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체류형여행지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 여건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관광도시에 부산시, 지역관광

거점도시에 목포시, 전주시, 강릉시, 안동시를 포함하는 관광거점도시 5개 육성 대상지를 발표했다. 정부 

정책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의 목적은 방한 외래객 방문 확대를 유도

하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를 육성하는 데 있다. 세계 관광시장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게 기존 도시를 

국가대표급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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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광거점도시 비전 및 목표

1) 비전 및 목표

관광거점도시의 비전은 “세계적 관광거점도시 육성으로 방한 관광객의 지역 확산 실현”이다. 비전을 

통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대표 관광도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가능하도록 하여 서울에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비전 달성을 위해 3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방한 관광객의 지역방문 패러다임을 여는 

대표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를 표방한다는 것은 도시를 방문하는데 

있어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광활동의 제약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광거점도시가 정책적

으로 의미를 갖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이 가고 싶은 모델도시를 육성하는 것이다. 관광거점도시는 지금껏 관광정책

영역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 모델이다. 따라서 기존 도시관광 또는 지역관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서는 안되고 추진방식이나 도시 육성 기간, 주체 또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5개의 도시가 

해당 도시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관광거점도시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 부산형 국제관광도시, 전주형 

관광거점도시, 강릉형 관광거점도시 등이 탄생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창의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결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목적지는 지역이며 도시이다. 따라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역량을 정부의 지원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지역의 역할은 단순히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를 관광의 

관점으로 기획하고 관광수요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적재적소에서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빛을 발하게 

하고 세밀한 서비스가 관광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관광거점도시 정책사업의 특징

관광거점도시는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과 차별화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절차적으로 제안서 공모를 통해서 도시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별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계획의 내용이 곧 해당 도시의 사업방향이자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사업 내용이 된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정부에서 큰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각각의 거점도시 모델을 만들어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는 점이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한 인바운드 요소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를 육성

하는 것이다.

셋째, 특정 도시의 관광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관광도시 정책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점적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관광관점의 도시계획에 기반을 두어 

도시 전반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총체적인 정책 사업이다. 도시 단위의 

정책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역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다. 2020년부터 지역관광정책의 상당

수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사업 기획과 예산편성 등의 사무가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바뀌었지만, 이전 지역

관광 정책은 관광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등 단위사업별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평가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하는 구조였다. 관광거점도시는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업의 세부 

내용까지 판단하여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기존 지역관광정책과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 특징이다.

라.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 주체와 방향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도시의 지자체장이다. 인근 도시와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지자체 연계사업의 경우 사전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거점도시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확정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획 수립 목표 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5년계획으로 2024년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개년 계획기간 내에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이상 지속

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계획 수립 이후 사업 실행과 운영과정에서 중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계획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도시별 사업 성공의 기준점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은 도시 관점의 종합적이면서도 총체적 계획이다.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도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내외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해야 한다. 해당 도시의 관광종합계획이 아니라 해당 도시의 관광도시계획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추구하는 관광정책 방향과 맞아야 한다. 거점도시로서 가져야 할 전제조건인 주변지역 

효과 확산 등을 고려해야 하고, 대규모 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 랜드마크 구축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지역관광 브랜드 구축, 세계적 관광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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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존 관행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부정책 방향과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기본계획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행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게 관광거점도시의 정책 목표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교통, 안내, 숙박, 콘텐츠 등 관광도시 전반에 대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한 관광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기본계획의 독창성, 연계성, 다양성, 유연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마다 개별적인 특색을 가진 관광거점도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관광거점도시 

정책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완성의 의미는 관광거점도시 모델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다섯째, 계획의 실행력이 확보된 계획이어야 한다. 지역진단을 통해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시 내 주요 사업 추진계획 연계방안, 행정체계, 조직 및 절차, 

예산확보와 재원조달, 지역주민 참여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타 부문 연계사업의 

경우 실행하기 위한 절차적 합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섯째, 성과관리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계획 내용의 적합성, 

추진 실적의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관광거점도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관광거점도시의 목표가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외국인 방문객을 유도하고 있지만 결국 이는 도시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 구성요소들의 의견수렴은 매우 중요하다.

마. 기본계획의 조정ㆍ컨설팅ㆍ심의

관광거점도시 정책에서 기본계획 수립은 명시적으로 거점도시 모델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컨설팅, 조정, 

심의 기능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단계별로 보면 컨설팅 지원 단계는 말 그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이다.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설정 및 발굴 등을 통해 도시 여건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도시별 특성을 고려하여 컨설팅을 5개 도시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

하고, 관광거점도시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자문하게 된다. 

검토 및 조정단계는 문체부에서 작성한 계획 수립 내용 및 조정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단계별 계획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방향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검토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심의 및 확정 단계는 관광거점도시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의 과정 및 최종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체계는 정책 이해도 제고를 통해 정부정책과 부합하도록 

하고, 도시별 이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바. 결론

관광객이 찾는 관광목적지는 특정 관광지에 한정하지 않는 것처럼, 관광거점도시는 관광객 관점

에서 관광목적지인 도시 자체를 앞으로 지역관광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기존 

지역관광 정책은 한정된 관광자원의 매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방향으로는 관광

으로 지역 성장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관광목적지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도시가 가진 고유한 브랜드를 활용하여 관광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절차에 따라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시, 지역관광거점도시로 목포시, 전주시, 강릉시, 안동시 등이 선정

되었고, 선정된 도시에서는 정책추진 방향에 맞추어 지역 여건 및 외국인 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기본계획 수립은 관광거점도시의 모델이 완성되는 것이고 향후 도시별 사업추진의 

향배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기본계획은 도시의 관광계획이 아닌 관광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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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갖는다. 관광관점에서 도시 전반을 다루는 계획으로서 교통·도시 계획 등을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관광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부처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관광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지역관광 정책 방향을 담은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사업 실행이 필요하다. 

관광거점도시 단기 목표가 달성되는 2025년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방의 도시들이 보다 

다양해지고, 지역관광거점도시가 주변지역으로 관광 효과를 확산시키며 관광을 통해 도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분권,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고령화 등은 대부분 

지방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자 사회문제이고, 지방도시의 현안문제를 관광을 통해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이 지역관광 활성화, 도시관광 활성화의 핵심이다. 이는 곧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도시 활성화를 

의미한다. 그 대안으로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공적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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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2000년 전후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 도시와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시도된 것이 바로 문화를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의 문화도시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지역 활성화 정책 사업들이 각기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으나, 문화를 정책의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업들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김세훈, 2012; 이삼수, 2016; 이왕건 외, 2017). 각 부처의 사업들이 같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내용상으로도 서로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할거주의와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단절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됨에 따라 중복으로 인한 국고 낭비와 정책의 효율성 저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도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문화 기반 지역 활성화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부처별 관련 정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06년 거점형 문화도시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에 문화특화

지역(문화도시형, 문화마을형) 조성사업을 착수하였고, 이러한 정책 경험들을 기반으로 2019년 12월에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문화도시 7개를 지정하였다.1 앞으로 문체부는 2022년까지 문화도시 30개 

1　 제1차 문화도시 지정 결과: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2019.12.30 문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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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초래되곤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획단계부터 사업 간 연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세훈, 2012; 이정목 외, 2016).

국토부는 2014년 7월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와 업무협약(MOU)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타 부처

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이삼수, 2018). 부처협업사업

으로 칭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업은 국토부 이외 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키거나 해당 부처에서 공모할 예정인 사업을 포함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인 협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이왕건 외, 2017).

라.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 효율적인 추진시스템 구축

문화 기반 지역발전 정책에 있어서 부처 간 협업을 추동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리더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은 정부조직법상 주무부처이면서 문화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문체부가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지역문화진흥법의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이를 통해 범정부적 협업을 

이끌어 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3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를 통해 문화사업의 협업 추진을 꾀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4

그러나, 조정기구로서의 위원회는 정책조정 역할수행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추진력과 책임성 미흡, 예산 집행권한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가장 바람직한 협업체계는 업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처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

하는 형태일 것이다. 각 부처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협업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구축 

방식 보다는 협업을 추동할 수 있는 제도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므로 이는 후술하는 성과관리 전략으로 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성과관리 및 평가방식 개선

협업 추진체계가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할지라도 구성원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형해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부처 간 협업이 본인에게 유익하다는 인식

3　 이 경우 문화도시정책은 문화예술에 치중된 단위사업적 성격을 넘어서 국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총제적 정책 모형
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채경진ㆍ임학순, 2013).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에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이 과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거가 된다. 

내·외를 지정하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후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는 문화관련 사업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0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에서와 같이 문화관련 사업의 예산총액이 약 10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08년부터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 문화

복지공간 조성, 수익창출 시설조성 등을 지원해 왔으며,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였다.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형식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문화 관련 사업들이 적지 않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 광주시 북구의 경우 2014년도 마을만들기사업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사업이 전체 사업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다. 부처 간 연계ㆍ협업 현황 및 문제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사업에 있어서 문체부와 행안부 간에는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문체부와 국토부는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경주하고 있다. 양 부처는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사업 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2 

사업 추진 시 상호간 논의 및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사업과 도시재생뉴딜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문화 사업은 주로 공간조성 위주인데, 대부분의 경우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문화도시 사업이 이를 받아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의 문제점은 만들 때

부터 양자가 같이 고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지역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근거

하기 보다는 공급자의 판단으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과 효용성이 미흡한 

2　 2014년 12월 ‘지역문화와 지역상권 기반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군산시와 천안시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도시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사업, 중기청은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
한다(문체부ㆍ국토부ㆍ중기청 보도자료, 2014).

2018년 8월 도시재생 사업에 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와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MOU를 체결, 문화도시 조성 사업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연계해 선정ㆍ지원한다.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핵심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하며 구도심 뉴딜 
사업지에 각종 문화사업을 지원한다(문체부ㆍ국토부 보도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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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따라서, 부처 통합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을 하더라도 자신이 소관한 예산에 대해서만 사업비 

정산 등 집행 책임을 지게 되므로 협업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업 사업에 대해 공동 또는 통합 예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방만한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포괄보조금 집행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범부처 위원회에서 협업사업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여 선정하고, 공동사업에 적용

하는 통일된 집행 및 정산 기준을 부여하는 방식이다.6 

또한, 지자체의 협업에 대한 인식과 의지도 중요하다. 지자체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감으로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검토한 여러 개선방안을 지자체가 용이하게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기획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공동 참여

• 원할한 기획·조정을 위해 관련부서를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편재하거나, 행정협의체를 

각 부서장들을 관장하는 상급자가 주관

• 협업 대상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통합적으로 편성·집행

• 협업을 추동하는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설정 및 적용

마. 결론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중복 우려가 있는 문체부와 국토부, 행안부의 유관 사업

들의 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효율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 협의체를 국무총리실 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하거나,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부처 간 자발적인 협업을 추동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쉽이 선행되어 부서 간 협의체를 단체장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6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합동으로 2019년 4월에 발표한 ‘생활SOC 3개년계획(안)’에 제시된 생활SOC 시설 복합화 촉진방안(균특법에 
의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범부처 공동 지원, 부처별 업무협의 과정 단순화 및 통합지침 마련으로 집행ㆍ정산 기준 명확화 등)이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을 갖도록 하고, 또한 협업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협업을 유도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중앙부처의 성과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과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각 부처가 수립한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의하여 시행

되고 있다.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업무평가체계에 협업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계획들에 협업을 추동하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조직원들의 업무수행의 방향과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화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과지표와 산출지표, 정량지표와 정성

지표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문화의 가치 추구와 구체적 실적 달성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5

아울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성과관리체계는 국정과제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지표도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화하기 때문에 법정 평가에서 제외되는 부처의 타 주요업무들은 형식적인 

평가에 머물 우려가 있다. 부처별 별도의 세부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의한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부처 간 협업 사업에 대해 부처들이 공동의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과공유제는 부처할거주의를 넘어서 협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정성 

담보와 무임승차 차단을 위해 협업의 형태와 업무의 경중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협업 부처가 획일적으로 동일한 성과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조직의 역할 

정도에 따라 성과를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이다.

3) 예산ㆍ회계 제도 개편

지자체 현장에서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편의에 따라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분야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거버

넌스를 형성함으로써 시너지를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개의 전제가 필요하다.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협업에 대한 의지와 실행, 그리고 국가 예산 회계시스템의 변화이다.

현행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은 부처별로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실질적인 통합적 

정책이 실현되려면 예산을 통합적 관점에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부처별로 

정책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 반영이나 사업 추진 관리의 책임은 예산을 소관한 개별 부처가 따로 따로 지게 

5　 이왕건 외(2017)는 부처 간 협업이 재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로 단체장의 인식 부족 및 성과 귀속 문제로 인한 갈등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
으로 협업사업의 성과지표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관련 부처가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지표로 ‘협업사업 개수’와 
‘MOU 체결 및 협의 건수’를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편적인 내용을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공유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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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 들어 지역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경쟁력으로 부상되었고 지방정부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및 기능의 지방분권화가 촉진되고 

있다. World Bank(1999)에 의하면 지방분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 중 

95% 이상이 추구하고 있다. 특히 문화분야는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행정에서 지역자치의 

실현은 협의의 개념으로 궁극적으로 문화자치란 문화도시의 형성 또는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문화의 형성으로 완성된다(류정아, 2012).

한편 분권국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정부는 제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2020년도에 문화부문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고, 지방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국세의 비중을 축소하고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세원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면서, 2020년 3.5조원 

규모의 지역밀착형사무 중심으로 지방이양을 실시하였다. 문화분야는 지방이양 사업 비중이 높은 부처에 

속하는데,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관광개발사업 등 국가사무로 추진되던 문화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

되었다. 이는 2019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23.4%(403,599백만원) 수준인 상당

규모가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되었다. 문화분야에서는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

사업 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세 지방세 구조적인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 규모에 비해 세입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제약으로 인한 문화사업 후순위 편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으로 재량지출인 문화분야는 법정지출(사회복지, 교육) 부담으로 문화사업 

후순위 편성될 수 있고, 이것이 문화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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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 시대의 문화재정 이슈와 

지역문화정책 방향

둘째, 협업을 견인할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업무평가제도에 협업 관련 지침을 

명시하고, 부처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협업 관련 사항을 반영토록 한다. 그리고 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해 부처할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국가 예산 회계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협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협업사업을 위한 통합 

예산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의 통합적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공동가이드

라인 제작·배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로 중앙정부 간의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지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같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자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양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현장에서 운용되는 메커니즘에 관한 구체

적인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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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방자치단체 세출 기능별 예산(2010~2020) 
(단위: 조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일반공공행정 12.0 12.5 12.9 13.0 13.8 14.2 15.4 11.9 12.6 12.5 13.3 1.1

공공질서 및 안전 2.2 2.3 2.8 2.9 2.7 3.0 3.4 3.4 3.7 4.0 4.3 7.1

교육 8.1 9.0 9.8 10.0 9.7 10.1 10.7 11.7 12.9 13.4 14.0 5.5

문화 및 관광
7.8 

(5.57)
7.0 

(4.95)
7.4 

(4.93)
7.8 

(5.00)
8.0 

(4.89)
8.6 

(4.99)
9.0 

(4.90)
9.8 

(5.08)
10.3 

(4.88)
11.0 

(4.77)
12.1 

(4.79) 4.5

환경보호 14.9 15.0 15.4 15.8 16.3 17.1 18.2 19.1 20.8 22.7 25.7 5.6

사회복지 26.5 28.5 30.9 35.0 40.1 44.1 46.6 49.5 57.1 66.2 75.1 11.0

보건 2.2 2.0 2.1 2.3 2.4 2.7 2.9 3.2 3.5 3.7 4.0 6.1

농림해양수산 9.7 9.8 10.4 10.9 11.2 11.5 11.8 12.3 13.2 14.2 15.8 5.0

산업ㆍ중소기업 3.0 3.0 3.3 3.2 3.0 3.2 3.5 4.0 4.5 4.8 6.3 7.6

수송 및 교통 16.5 15.1 15.7 15.5 15.2 15.6 16.5 17.3 18.3 19.0 20.6 2.3

국토 및 지역개발 12.8 11.6 12.6 12.2 11.5 11.5 12.4 13.2 14.2 16.5 17.5 3.1

과학기술 0.4 0.3 0.5 0.6 0.6 0.5 0.5 0.5 0.5 0.6 0.4 -1.6

예비비 2.2 2.3 3.1 3.1 3.0 3.4 4.5 4.9 5.1 5.6 4.5 7.6

기타 21.4 22.5 24.2 24.5 26.1 27.6 29.3 32.6 33.9 36.8 39.6 6.3

합계 139.9 141.0 151.1 156.9 163.6 173.3 184.6 193.2 210.7 231.0 253.2 6.1

※ 주: 1) 당초예산, 순계기준          2) (          )는 구성비

※ 출처: 행정안전부(각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세출구조별ㆍ기능별 예산규모 

다만 지역의 예산편성 관행이 통상 점증주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이양으로 

사업이 극단적으로 폐지되기보다 사업의 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지방이양된 문화분야 사업 

편성은 경상보조는 유지(동결, 증/감액 조정), 자본보조는 대부분 이월예산 활용, 착공 전 단계는 폐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문화정책은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영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와 같은 개인의 생활

밀착형 정책이 부각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지방분권 

논의에서 문화분야의 별도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지방분권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지속 증가하여 지역의 책임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지방분권의 경험과 현실에서 문화재정의 이슈를 살펴보고 자치와 분권 

관점에서 지역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본론: 지역 문화재정 특징과 주요 이슈

1) 문화분야 후순위 예산편성 우려, 지방이양으로 기존사업 축소와 대규모 전략사업 불투명

2020년 지방자치단체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1은 4.8%(12.1조원)이고, 동 기간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비중 1.6%(8조원)으로 지자체의 문화재정 편성이 중앙정부보다 높으나, 지난 10여년동안 문화

재정 비중 편성 추세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비중이 감소, 중앙증부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2010년대비 

2020년 문화재정 비중 지자체  0.8%p 감소, 중앙정부 0.3%p 증가).

지역의 문화재정은 대부분 정책적 결정에 따라 편성되는 재량지출로 구성되어 있어, 법에 의해 

국가의 지출의무가 명시되어 강제성이 높은 의무지출(법정비출 및 이자지출) 분야의 재정부담으로 문화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영유아 보육, 아동급식,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의무지출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지출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 11년동안(2010~2020년) 연평균 11% 증가하면서 12개 분야 중 증가세가 가장 빠르다.

1　 문화재정은 예산편성 체계 상 정부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16개 중 ‘문화 및 관광분야’ 의 예산을 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및 기금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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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문화격차 심화, 불균형 가속화

분권은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지역 자원을 고려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책 시스템이지만,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책임성이 요구되고 분권을 표방하면서 

균형발전 요구한다. 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문화진흥은 원칙적으로 지역 여건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

하고, 지역 내 가용자원을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농촌, 시·군·구,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가 존재

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도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는 문화예산과 기반시설은 군 지역이 우위를 나타

내는 반면 실질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 법인/단체는 도시에 집중되어 문화향유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문화서비스 제공 주체가 도시로 집중되는 동안, 농촌지역(읍·면)의 문화향유 욕구는 

지속 증가하여 문화행사관람률은 도시보다 농촌단위에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 3] 시ㆍ군ㆍ구 간 주요 문화격차 
(단위: 원, 개)

구분 전국 시 군 구

1인당 문화예산 102,100 92,000 182,000 18,500

천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0.07 0.05 0.13 0.03

만명당 등록예술인 수 6.6 5.0 3.0 12.8

문화예술 법인 단체 수 4.8 5.2 1.1 8.8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년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표 4]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p)

구분 2014(A) 2016 2018 2019(B) 비중차이(B-A)

대도시 75.8 81.2 85.2 84.1 8.3

중소도시 73.0 81.0 82.1 84.6 11.6

읍ㆍ면지역 57.7 65.7 71.7 71.4 13.7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 문화향수 실태조사.

3) 중앙정부 의존 관성으로 인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 한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인 정책체계가 장기간 고착화되어오다 보니 지자체는 중앙정부 

의존 관성으로 지역 중심의 문화분권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 그동안 지자체 문화재정 자체사업 비중이 

높아지는 등 재정자율성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중앙부처의 소액분산투자형 보조사업 

추진 관성과 국고보조 비율이 높은 특징으로 인해 여전히 중앙의존적인 구조이다. 2020년 지자체 문화

[표 2]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이양사업 편성 현황(2020년 기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계

편성 미편성

동결 증가 감소 이월
폐지/
종료

유사사업

자

본

보

조

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220 5 69 49 82 14 1

관광지 개발 33 3 11 9 9 1 0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59 8 12 25 11 3 0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31 0 10 11 7 3 0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6 1 3 5 7 0 0

관광안내체계 구축 168 61 15 31 4 2 55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9 1 1 0 1 6 0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문예회관 건립지원 17 1 1 6 8 1 0

공립미술관건립 지원 6 0 0 4 0 2 0

지방문화원시설 지원 25 1 3 2 15 4 0

전통문화진흥 지원 9 5 0 7 5 2 1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3 0 2 0 0 1 0

복합문화시설 조성 1 0 0 0 1 0 0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1 0 0 0 1 0 0

전통사찰보수 정비 2 0 0 1 1 0 0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자본) 7 0 0 3 3 1 0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작은영화관건립 지원 11 0 2 2 7 0 0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 1 0 1 0 0 0 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 0 0 0 0 1 0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계

편성 미편성

동결 증가 감소 이월
폐지/
종료

유사사업

경

상

보

조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경상) 4 3 0 1 0 0 0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20 11 5 4 0 0 0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30 16 9 6 0 0 0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 50 28 7 5 2 8 0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1 0 0 1 0 0 0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3 2 0 0 0 0 1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1 1 0 0 0 0 0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3 1 0 2 0 0 0

전남3대별서정원 MR 콘텐츠 1 0 0 0 0 1 0

글로벌문화콘텐츠 제작지원 1 0 0 0 0 0 1

지역문화행사 
지원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17 9 2 2 0 3 1

문화콘텐츠행사지원 12 7 1 4 0 0 0

비엔날레 지원 7 2 4 0 0 1 0

종교문화행사 지원 6 5 1 0 0 0 0

※ 출처: 정보람, 김동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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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배분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지역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지역이 가진 자원을 고려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적인 정책 시스템이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분권에 대한 패러다임만 형식적으로 변화하고 실제 재정사업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없이 관례답습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재정 및 행정의 현실적 제약과 오랜기간 고착된 개별 

국고보조사업 행태의 중앙과 지자체간 관계로 인해 중앙정부의 하향식 분권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적응 행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중요한 시스템으로서 21세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부에서 정책아젠다로 앞다투어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권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은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지자체의 자율

성가 책임성,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한 상태로 도약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부간 수평적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정보람, 2019). 문화사업의 특성상 공공서비스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하고 

그 사무가 중앙-지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사무로 업무를 구분하기보다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책임영역과 역할배분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문화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특징인 소규모 재량지출 사업은 성과협약형 

포괄보조프로그램과 같은 신분권적 정부간 재정관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재원, 2018).

재량지출 중심의 소액다건형 국고보조사업 구조 상 지자체와 각 중앙부처 개별 사업단위로 지방

이양이나 기준보조율 개편을 모색하는 미시적 접근은 적절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협약형 포괄

보조프로그램은 국고보조사업 지원방식을 장르/분야별 소규모 개별 보조사업에서, 중앙정부(문체부)가 

제시하는 협약계획(주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협약하는 

방식이다. 개별 국고보조사업에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집행하는 하향식 재정배분의 한계를 

개선하고, 동시에 지자체의 문화정책 기획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기능공유 체제로 전환을 의미한다. 

프랑스 사례에서는 지방분권과 맞물려 문화적으로 고립되는 분권화의 위험을 방지하고 문화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기위해 개별사업이 아닌 테마 유형 내에서 계약(협약)으로 중앙과 지역의 관계를 형성

하는 문화발전협약(conventions de développement culture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문화발전협약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예술교육만 관련된 예술 교육 계약 (CLEA), 지역 독서 계약 (CTL), 도시 

그리고 예술과 역사의 협약(VPAH), 농촌과의 협약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개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온 관성에 의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통합적인 문화

정책 추진 경험을 축척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요한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간 연계 문화정책을 수립하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간에도 재정능력 및 

기본인프라, 인적자원 등 보유자원의 격차가 상당하므로 문화분권의 안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추진을 이끌어내도록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

재정 보조사업 비중은 38.7%, 자체사업 58.8%로 지자체 평균 보조사업 비중(43.6%)보다 낮은 비교적 재정

자율성이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문체부는 부처 총지출 대비 지자체 국고보조금 비율이 4번째

로 높은 부처로 25.1%(6조 4,803억원)를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지자체 국고보조금 

중 44.8%(7,284억원)는 균특회계로 보조하고 있어 균특회계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이기도 하다. 

[표 5]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현황(2020년) 
(단위: %, 억 원)

부처별

지자체 국고 
보조금 계

(A)

지자체 보조금 회계별 구성 부처 
총지출

(B)

지자체 국고 
보조금 비중

(A/B)일반회계 균특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상위 5개 
부처

복지부 408,522 393,706
(96.37)

3,115
(0.76)

474
(0.12)

11,227
(2.75) 825,269 49.5

환경부 59,479 402
(0.68)

6,118
(10.29)

46,162
(77.61)

6,798
(11.43) 95,393 62.4

농림부 48,874 72
(0.15)

6,819
(13.95)

12,805
(26.20)

29,179
(59.70) 157,743 31.0

문체부 16,246 1,401
(8.62)

7,284
(44.84)

493
(3.03)

7,067
(43.50) 64,803 25.1

국토부 54,698 19,001
(34.74)

21,538
(39.38)

5,703
(10.43)

8,455
(15.46) 501,317 10.9

소계 587,819 414,582
(70.53)

44,874
(7.63)

65,637
(11.17)

62,726
(10.67) 1,644,525 -

총계(29개) 655,956 441,473
(67.30)

60,611
(9.24)

79,027
(12.05)

74,844
(11.41) 4,659,733 -

※ 주: 당초예산 순계 기준,          2) (          )는 국고보조금 회계별 구성비

※ 출처: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더불어 2014년 지자체 법정재량기금(지역문화진흥기금)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말 조성액 기준 

전체 법정재량기금 대비 0.6%를 운용하여 지자체 시책에 맞는 문화정책 자금을 운용하게 되었지만 기금

운용의 양적규모는 저조한 수준이다.

나. 결론 

정부간 관계가 집권체제에서 분권체제로 전환되면, 문화분야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지역사회 주민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부응성 강화, 

지역별 문화사업의 다양성과 혁신성 활성화 등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재정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자체에서 사업수행 상황과 우선순위에 맞게 재원을 할당하기 때문에 이월금 감소, 사업주기에 따른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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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고 지자체의 문화정책 수립 과정을 강조하고 지자체에게 사업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의 뒷받침 없이 분권 강화만으로는 문화정책의 지속적성과 창출을 기대

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 내의 조직이 주도하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문화도시, 문화영향

평가제도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 참여가 확대되 었지만 여전히 조직적인 역량은 미비하며 관 주도형 사업 

관행이 우세한 데, 분권적 문화정책 기조 하에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더욱 절실하다. 또한 지역문화사업은 

인근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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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재난이란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 질서를 위협하는 사고 또는 상태를 

말한다(정기성, 2001; 김경호, 2010). 유래 없는 신종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으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절한 수준의 대응으로 성공적인 방역을 시행하여 방역모범국가로 찬사를 받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정부간의 상생협력으로 보이는 사례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대

되고 있을 때, 전국에서 지원된 소방구급대일 것이다. 지난 2월 22일 18대로 시작해 2월 28일 36대, 지난

달 4일 147대까지 늘었다가 다시 지난달 13일 60대, 27일 20대로 줄었다. 누적 지원 소방력은 차량 147대, 

인원 797명이다. 이들은 6,608번 환자를 이송(지원구급대 5,042건)하고 940번 의심환자를 이송하는 등 총 

7,779건을 처리했다1. 확산이 잦아진 4월 2일 해산하여 본래 지역으로 돌아가는 지원구조대를 보면, 우리

나라도 지방정부간 재난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지방정부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소방청장이 발령한 동원령 2호에 따른 대응이었다. 동원령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 소방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발령하며, 2호는 소방력의 10%가 동원 

된다2.

반면 미국의 경우 2004년 플로리다 주 허리케인과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를 거치며 상호협력

조약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8개 주 등으로부터 온 약 66,000명의 사람들이 

루이지애나 주, 미시시피 주, 앨라배마 주에서의 대응과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바 있다(이재은, 

2016).

1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19

2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341

지방정부들의 재난대응과 상생협력방안

: 재난관리기금의 활용과 보완을 중심으로

성명 : 이희재

소속기관명 : 창원대학교

이메일 : hjcwu2016@gmail.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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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난관리를 위한 재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사전적 예방활동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

관리기금과 사후적 재해구호에 쓰이는 사회복지성 기금인 재난구호기금이다. 이 중에서 재난구호기금은 

17개 광역자치단체만 적립하고 사용하는 기금으로, 지방정부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243개 지방정부가 

모두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를 위한 재원이 바로 재난관리기금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다. 적립의 기준은 

매년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6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7에 쓰도록 되어 있다. 운용관리기준은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 총액의 15%이상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8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용도에 맞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반드시 최저

적립액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9 

본 고에서 살펴본 재난관리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금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 적립비율에 차이가 많다. 특히 일부 

단체의 적립률이 지속적으로 낮은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적립 향상과 장기적인 기금 안정을 위해 추가

적인 세입 확보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적립률이 낮은 자치단체들은 사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금이긴 하지만, 사용처가 없으므로 적립도 안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확대가 필요하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해 사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행정안전부(2016)에서는 

8가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10를 지침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곳

은 재난 예방활동에 치우쳐져 있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⑤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라는 사용처를 적용하여 충분히 코로나19 대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망설이는 자치단체들이 많았다. 결국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특례조항을 삽입11해야 할 

정도로 자치단체들은 기금운용에 소극적이었다.

6　동법 제67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8　동시행령 제75조

9　동시행령 제75조

10　 ①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②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 보강, ③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④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⑤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⑥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⑦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⑧ 재난피해자
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동 시행령 제75조의2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에 장마, 태풍 등 또 다른 자연재난이 겹치면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관리나 위기관리의 경우, 책임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방정부는 현장관리에서 조차 관련 법령상의 권한은 없고 중앙정부 중심의 

현장관리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이재은, 2014).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7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들러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지방정부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재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제안이 재난관리영역에서의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지방 정부간의 자율적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나. 본론

우리나라에서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 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장이 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고, 수습본부장(소방

청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지방자치단체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안에 협력이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오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호 협력과는 다르다. 

예컨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3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 하에 ~ 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4 는 식이다. 협력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다른 기관의 지휘에 잘 따른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다른 유사한 용어로 “응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역시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

하여야 한다.”5는 식으로 “다른 기관의 지휘에 잘 따른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관끼리 상호간의 자원 교환이나 인도적 지원을 뜻하는 협력에 관한 조항은 

살펴볼 수 없다.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조항도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등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에 해당하는 관계 간 지휘 통제 규정이 있을 뿐이다.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3항

4　동법 제37조

5　동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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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지방정부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재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교한 수리모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와 법조문 검토를 통한 방향성 확보와 아이디어 제시에 불과하므로 정책적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대응제도 아래에서는 지방

정부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우리나라의 기형적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중앙정부의 가부장적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지방자치단체들의 연성예산제약을 제시한다. 재난이 발생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는 전형적

으로 재난에 대한 제1차적 우선 대응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에 우선 보고하고 중앙정부가 본부를 꾸려 지시를 내려주기를 기다린다.

반면, 미국 카운티 정부들은 공공 안전관리기관이 소재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지역 공동체 및 카운티 

내 여타 지방정부들과 병합되지 않은 지역에서 재난관리에 제1차적 책임을 진다. 상위정부로서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재난의 정도가 발생지 지방정부의 대응자원 혹은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 지방정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국가 재난관리체계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대응 재원 및 능력이 고갈되고 부족할 

때 대응지원이 이루어진다(정하명, 2015). 전형적인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 공동체나 지방정부들끼리의 상호협력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게 된다. 상위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내려오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현 상황은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다음해 특별교부세

와 복구를 위한 재정사업까지 보조금으로 내려준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이 스스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타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재난관리를 위한 자체재원을 마련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를 통해 지원금을 타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은 가장 효율적인 선택과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을 유발한 것은 중앙정부라고 생각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보충성의 

원리 확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적립한 기금을 재난상황에서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타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협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이에 다음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과 상생협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방안을 두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이다.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대상자들이 보험료를 갹출하여 대비하는 것으로서 본래 재난(화재,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가 2017년 “8가지 주 목적”에서 2020년 이후 “공공분야 재난

관리 활동의 범위”로 변경되었으므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재난보험에 가입하는 것 역시 조례로만 제정

된다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가 될 수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변경한 사례는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례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8월, 각종 재난 도민피해 보상보험의 근거조례를 제정하였다.12 제주특별

자치도는 조례를 통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 공제 보험가입을 추진하였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도민

안전공제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등이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해

준다고 한다. 가입대상은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도민개개인이 가입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동가입처리하며 보험료는 도 예산으로 납부 처리한다고 한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보험이 활성화되는 경우,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들끼리 

협력하여 재난에 공동대응하는 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공제제도 마련이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는 묵시적으로 해당 지방

정부 내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지방

정부들 간에 재난 공제회(가칭)를 구성하여 적립한다면, 그 재원은 타 자치단체의 재난 구호 및 복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

재난을 당해 공제회로부터 재원을 빌린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재원을 적립한 지방정부도 이득을 

볼 수 있다. 공제회의 수익운용능력에 따라 재원의 수익률이 올라가 재난관리기금의 확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제회가 금융기관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변화로 인해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현재 기본법조항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액 총액의 15%이상을 그대로 

금융기관 대신 공제회에 적립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행과 동일하게 적립하는데, 타 지방정부에도 도움이 

되며, 수익률도 높다라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lncm&logNo=221340673774&referrerCode=0&searchKeyword=%EC%9E%A
C%EB%82%9C%EA%B4%80%EB%A6%AC

http://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lncm&logNo=221340673774&referrerCode=0&searchKeyword=%EC%9E%AC%EB%82%9C%EA%B4%80%EB%A6%AC
http://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lncm&logNo=221340673774&referrerCode=0&searchKeyword=%EC%9E%AC%EB%82%9C%EA%B4%80%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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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2019년 말 중국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발병된 이후 셰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20년 2월 11일 COVID-191라 명명하였고,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11월 16일 현재 전세계 확진자는 5,480만명 사망자는 132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이 최대 감역국으로 1,136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인도, 브라질,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는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어 세계적 경제위기가 도래하였다. 세계은행(WB)

의 ‘6월 세계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크게 낮춰잡았다. 이는 지난 1월에 

2.5%에서 무려 7.7%p를 낮춘 것으로 세계경제를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망은 

후반기에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IMF가 10월 13일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살펴보면, 

6월  5.2% 성장에서  4.4%로 0.8%p 높여 잡기는 하였으나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극도의 위기에 처해있으나 우리나라는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IMF 10월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도  1.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중국 1.9%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보다 양호한 수치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출중심국가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경제침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 국가재정 

입장에서의 코로나19 대응, 국가경제와 지방재정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CO: 코로나/VI: 바이러스/D: 질환/19: 시작된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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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20)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1.4%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16.6% 줄어들었고 건설투자 1.3% 설비투자 2.9% 등이 감소하였다. 이를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전분기 대비 일본 7.9%, 미국 9.1%, 독일 9.7%, 프랑스 13.8% 미국 20.4% 등 매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2) 중앙정부 대응

우리나라 중앙정부 대응을 살펴보기 전에 주요 국가의 정책대응을 살펴보면 크게 양적완화 중심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용 확대 중심의 금융통화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조 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예산투입 및, 무제한 양적완화조치(QE) 등을 발표하였고, 채권 발행·유통을 위해 ‘프라이머리마켓 

기업신용기구’(PMCCF)와 ‘세컨더리마켓 기업신용기구(SMCCF)’를 설치하여 SMCCF는 투자등급 회사채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필요한 만큼 매입하겠다고 하였다. 유로존의 경우도 코로나 초기인 3월 16일, 

각국 재무장관들은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예산을 경기부양에 사용하고 세제 혜택과 

대출 확대 등 GDP 대비 10% 규모의 유동성대책에 합의한 바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우리는 펜더믹 이전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경제 분야별로 신속히 대응하였다.  

2020년 1월 27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으로 6차에 걸친 재정관리점검회의, 비상경제회의 2회 

등을 진행하여 3월 10일 긴급방역대응 및 격리자 생활지원을 위한 예비비 7,259억원 지출을 의결하였다. 

또한 2월 28일에는 관계부처 합동(2020)을 통해 약 16조원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크게 4차례 추경안이 처리되었

는데, 제1차 추경안은 11.7조원 규모로서 3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4월 29일에는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제2차 추경이 처리되었으며, 7월 3일에는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세입경정 11.4조,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 5조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추경안이 처리되었다. 9월 22일에도 7.8조원의 제4차 추경안이 처리되었

는데,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9조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5조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 0.4조원,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1.8조원,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0.2조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① 지방재정 영향

지방재정은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으로 구분

된다. 첫째, 코로나19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면, 지방세는 경제성장률이  3%까지 떨어지면 당초

나. 코로나19의 영향 및 정책대응

1)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영향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

경제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성장률 예측기관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음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9년 후반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2.3% 내외였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하양조정하면서 약  1.2%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2019년 후반기와 비교했을 때 평균

적으로 약 3.4~3.5% 가량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표 1]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기관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조정격차

한국은행
2.3%

(19.11.29)
⇒

2.1%
(20.2.27)

⇒
-0.2%

(20.5.28)
⇒

-1.3%
(20.8.27) -3.6%p

KDI 2.3%
(19.11.13)

⇒
0.2%

(20.5.20)
⇒

-1.1%
(20.9.8) -3.4%p

OECD 2.3%
(19.11.29)

⇒
2.0%

(20.3.2)
⇒

-1.2%
(20.4.14)

⇒
-1.2%

(20.6.12)
-1.0%

(20.9.16) -3.3%p

IMF 2.2%
(20.1.20)

⇒
-1.2%

(20.4.14)
⇒

-2.1%
(20.6.24)

⇒
-1.9%

(20.10.13) -4.1%p

S&P 2.1%
(19.12.3)

⇒
1.6%

(20.2.19)
⇒

-0.6%
(20.3.23)

⇒
-1.5%

(20.4.21)
⇒

-0.9%
(20.9.24) -3.0%p

무디스
2.1%

(19.11.19)
⇒

1.9%
(20.2.16)

⇒
1.4%

(20.3.9)
⇒

-0.6%
(20.4.28)

⇒
-0.8%

(20.8.26) -2.9%p

피치
2.2%

(20.2.19)
⇒

1.7%
(20.2.27)

⇒
0.8%

(20.3.19)
⇒

-1.2%
(20.4.23)

⇒
-1.1%

(20.10.7) -3.3%p

JP모건 2.3%
(19.11.26)

⇒
2.2%

(20.2.7)
⇒

0.8%
(20.3.20)

⇒
-1.5%

(20.10.12) -4.8%p

※ 출처: 언론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다만, 이러한 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좋은 성장률 전망치로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OECD 9월 16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세계경제성장률은  4.5%이며, 우리나라  1.0%, 

미국 -3.8%, 독일  5.4%, 일본 -5.8%, 영국  10.1% 등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아메리카, 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 높은 것은 코로나19의 펜더믹 상황에서 가장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이 실물경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린나라의 2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대비 우리나라는 3.2% 감소로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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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중앙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대응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난지원금2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5월 말 현재 총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지자체(53.0%)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77개 지자체(34.1%)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재난

지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 및 농어민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최원구, 2020)

지방자치단체의 통칭 재난지원금은 실절적으로 살펴보면, 명칭, 지급 대상, 지원금 규모 등이 매우 

상이하다. 명칭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경기 고양시는 위기극복

지원금 등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지급 방법으로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선별지원형

으로서 대체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북 영천 및 강원 고성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방식을 채택하였다. 재원은 대부분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및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였고 지방채는 기초자치단체인 경산시 

등 일부에 국한되고 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시는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분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였다.

다. 결론의 대신하여: 전망과 향후 대응

2020년 11월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확진자 그래프가 매우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 언론에서는 

2차 혹은 3차 팬더믹으로 부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백신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는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 않다. 많은 전문가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쉽게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3라고 한다. 따라서 국민의 최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

재정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사항이 1-2년 유지될 것이라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주요대상은 복지·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의 소규모 시설건립사업의 연기가 필요

하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제 개관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2　각 개별자치단체마다 명칭이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이를 통괄하여 재난지원금이라 하겠다. 

3　 안광석 교수(서울대)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12~18개월 가량 소요될 것”, 제롬 킴 사무총장(국제백신연구소)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5~10년이라는 시간과 5억~10억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파이낸셜 뉴스, 2020.7.2) 

예산대비 6% 가량 세입이 감소된다. 국세수입에 비해 영향이 제한적인데 이는 지방세 중 취득세, 지방

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으나 재산세 등 여타 세목은 크게 단기적으로는 경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1%, -3%인 경우 지방세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지방세 감소

분을 도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 영향 
(단위: 10억원)

전국 당초예산 성장률 -1% 증감규모 증감률 성장률 –3% 증감규모 증감률

합계 91,300.1 87,534.7 -3,765.4 -4.1% 85,697.9 -5,602.2 -6.1%

특광역시 35,740.0 34,179.4 -1,560.7 -4.4% 33,418.1 -2,322.0 -6.5%

도 28,243.0 26,544.0 -1,699.0 -6.0% 25,715.2 -2,527.8 -9.0%

시 17,839.6 17,478.5 -361.1 -2.0% 17,302.3 -537.2 -3.0%

군 2,901.6 2,826.0 -75.6 -2.6% 2,789.2 -112.4 -3.9%

자치구 6,575.9 6,506.8 -69.1 -1.1% 6,473.1 -102.8 -1.6%

※ 출처: 최원구 외(2020: 41-43) 토대로 저자 작성

특히, 지방세 감소 규모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

적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매우 보수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기변동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활용과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추정에서 제외하였다. 특·광역시, 도, 시�군�구의 감소

폭이 상이한데 이는 각 유형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목구성이 다르고 세목별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므로 내국세가 줄게 되면 지방교부세는 줄게 

된다.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에산에서는 내국세를 감액했음에도 지방교부세는 343억원 증액편성하였고, 

제3차추경에서는 세입을 482.2조원에서 470.7조원으로 경정하면서 지방교부세도 감정산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약 1조원 감소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방교부세 총액 52.2조원에서 1조원이 

감소했으므로 약2% 정도 감소하는 영향을 받는다.

셋째, 국고보조금은 통상적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처리되는 사업에 대한 것이므로 중앙예산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번 제2차 추경과 같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신규 사업이 편성될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이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는 것이 지방재정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번 제2차 추경을 예로 들면, 긴급재난지원금 총규모는 14.3조원이었다. 

이때 국비가 12.2조원이었으며 지방비가 2.1조원이었으므로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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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코로나19의 여파는 글로벌 경제권의 생산 및 소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국내 경제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의 국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시의 긴급생활지원비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관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조치로 지급되었다.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재정지출이며, 새로운 정책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손희준(2020)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사회의 변화가 극심하고, 각 지방이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정책발안(local initiative)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앞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유연하고

(soft), 신속하며 더 적절한 재정정책과 위기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과 정책

발안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기초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응실태를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향후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재난지원금과 지방세입 여건 전망 

1) 재난지원금의 의의

재난지원금 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제절벽의 상황과 같이 긴급한 

경제적 구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회성으로 가구 또는 국민 개인당 현금 지급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말한다. 재난지원금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에서 

기초지방정부 재난지원금 대응 실태와 

정책적 함의

성명 : 이상범

소속기관명 :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이메일 : lsb8972@hanmail.net

3
한다. 이밖에 도로·교통 분야 중·장기 SOC 사업도 연차조정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출방향으로서 ‘지역사회 수요창출을 위한 직접지원 확대’방향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가장 최근의 경제위기인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2008년은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신용위기로서 ‘돈이 돌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확대를 

위한 SOC 확대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현재의 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실업증가 등 수요가 부족한 실물경제의 위기이다. 따라서 고용지원, 

실업수당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원이 보다 정책대응성이 높다. 즉, 중앙정부는 고용지원 

및 실업수당 등의 전국가적·일률적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은 지역경제 실정에 따라 지역사회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직접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출구조조정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000년을 즈음하여 IMF의 영향으로 지방재 비율이 

29.6%까지 증가하였으나, 현재 7.5%에 불과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관련하여 14.4%까지 확대된 적이 

있었으나 이후 안정적 관리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에서도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 환경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즉,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 시 재정건정성 분야 채무관리 부문지표에 있어 이번 

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지표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더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예산액의 10%를 15%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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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소요액 11,925억원을 제외하면, 6,075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시민 

대상 지원방법은 현금, 선불카드, 지역화폐등으로 지원하였다. 지원 내용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거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였다.

②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재난지원은 226개 중 

79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였으며, 소요액은 3,705억 규모이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법은 현금, 상품권, 

임대료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공공요금 감면, 무이자 대출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다.

2) 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재정 지출 현황 

① 국가 및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실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재난지원금 실태조사는 

2020년 6월 한달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8개(74.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실태 자료를 제출하였다.2 

재난지원금은 전체 사업비 13조원 중에서 시·도비 2.6조원, 시·군·구비 2.2조원의 지방비가 투입되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난지원금에 한정해도 지방예산은 1.2조원(시·도비 0.7조원, 

시·군·구비 0.5조원)규모가 투입되어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소 추계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 관련 전체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상황과 재원조달 방식을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파생된 재정정책으로 현재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 않으며, 제도에 대한 개별적 동의나 가입여부는 물론 

납세여부나 소득수준, 미성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 또는 가구 구성원별로 시행되는 현금성 지원금

이다.

2)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입 전망

① 국가경제 전망 및 국세 동향

OECD(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경제의 전망은 심각한 경제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국내 대상 경제활동은 점차적으로 정상화 되겠지만,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출과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차 확산이 발생

할 경우에는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지연되고 투자가 더욱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② 지방세입 전망

조기현 외1(2020)은 재난지원금 비용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적 

조치가 불가피 반면, 경제위축에 따른 지방세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0

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세수입과 비교하였을 경우, -6.2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지방세가 당초예산의 규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조치 일환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율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득세, 부동산교부세의 확충이 예상되나, 지방세 

전반의 징세여건 악화와 지방소비세 위축을 상쇄할 정도의 세수 확충이 이루어질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조기현, 2020).1

다. 기초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응 실태 

1) 기초자치단체 재난지원 현황

① 일반시민 대상

코로나19확산에 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시민 대상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은 226개 중 106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였으며, 소요액은 1조 8,000억원 규모이다. 

1　 경제둔화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3회 추경에서 부가가치세는  4.3조원 감소할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이 경우 지방
소비세가 21%인 약  0.9조원의 감소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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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초지방정부 재난지원금의 함의

1) 재난지원금과 재정력의 차이

기초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군�구 별로 각 재정력 규모에 따라 상이한 지급 내용을 보이고 

있다. 상기 시�군�구 자체 재난지원금은 14,304억원 규모이다. 이중 시지역이 10,770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7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지역이 2,164억원인 15.1%, 자치구가 1,370억원인 9.6% 수준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세원이 풍부하고, 자주재원의 비율이 높은 시역에서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크게 나타

났으며,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과 자치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별·유형별 자치단체 차이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일반시민 대상 긴급재난지원은 

18,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는데, 이중 경기지역이 11,925억원으로 66.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

광역시 자치구가 1,816억원(10.1%) 지출하였으며, 전북의 시·군이 1,379억원(7.7%)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하였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원규모가 적은 재난지원금을 주민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시지역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분과 세출사업조정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 경비를 충당하였다. 군지역, 

자치구에 비해 다양한 재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활용하였다.

3) 지방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필요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적 조치로 국세와 지방세는 크게 위축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실제로 지난 제3차 

추경에서는 지방교부세 1.9조원이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세 중 광역시도의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도 감소하게 된다. 한편,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매칭비도 2.1조원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재정여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의존재원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군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마. 결론: 정책제언

1) 맞춤형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단체 가용재원의 확보

코로나19의 긴급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출할 수 있던 

[표 1] 국가 및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실태조사 결과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시 군 구

합계

합계
137,142

(100)
74,331

(100)
12,590

(100)
50,221

(100)

국비
88,450

(64.5)
44,835

(60.3)
7,532
(59.8)

36,082
(71.8)

시ㆍ도비
26,270

(19.2)
14,224

(19.1)
1,446
(11.5)

10,601
(21.1)

시ㆍ군ㆍ구비
22,422

(16.3)
15,272

(20.5)
3,611
(28.7)

3,538
(7.0)

국가재난지원금

소계
101,063

(100)
49,047

(100)
8,887
(100)

43,128
(100)

국비
88,450

(87.9)
44,835

(92.2)
7,532
(85.6)

36,082
(83.7)

시ㆍ도비
7,120

(7.0)
1,397

(2.8)
670
(7.5)

5,053
(11.7)

시ㆍ군ㆍ구비
5,493

(5.4)
2,815

(5.7)
685
(7.7)

1,993
(4.6)

자치단체

자체

재난지원금

시ㆍ도

소계
21,775 

(100)
14,514 

(100)
1,538 
(100)

5,723 
(100)

시ㆍ도비
19,151

(87.9)
12,827

(88.4)
776

(50.5)
5,548
(96.9)

시ㆍ군ㆍ구비
2,624
(12.1)

1,687
(11.6)

762
(49.5)

175
(3.1)

시ㆍ군ㆍ구
14,304

(100)
10,770

(75.3)
2,164
(15.1)

1,370
(9.6)

※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사에 168개 시ㆍ군ㆍ구에서 응답

②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실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실태는 [표 2]와 같다. 전체 재난지원금 

재원은 2.4조원 규모이며, 잉여금 8,870억원(36.1%), 세출사업조정 5,788조원(23.5%), 재난관리기금 4,046억원

(16.4%), 기타 3,051억원(12.4%), 통합관리기금 1,785억원(7.3%), 전입금 738억원(3%) 등의 순으로 충당하였다. 

또한 일부 시지역에서는 지방채무(325억원, 1.3%) 발행 조치도 취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방식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잉여금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세출사업조정 전입금 지방채무 기타

합계
24,604

(100)
8,870
(36.1)

4,046
(16.4)

1,785
(7.3)

5,788
(23.5)

738
(3.0)

325
(1.3)

3,051
(12.4)

시
17,755

(100)
6,900
(38.9)

3,094
(17.4)

1,617
(9.1)

4,402
(24.8)

614
(3.5)

325
(1.8)

802
(4.5)

군
3,522
(100)

661
(18.8)

301
(8.5)

57
(1.6)

1,138
(32.3)

92
(2.6)

0
(0.0)

1,272
(36.1)

구
3,327
(100)

1,308
(39.3)

651
(19.6)

111
(3.3)

248
(7.5)

32
(1.0)

0
(0.0)

978
(29.4)

※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사에 168개 시ㆍ군ㆍ구에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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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은 사업의 목적을 국가의 균형발전에 두기 보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여타 국고보조사업과 차등을 두기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통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목적보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사업의 성과에 초점을 둔다거나,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지역개발사업 사업을 강조한다거나,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성과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법령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균형발전 재원 방식에 대한 사례조사를 한 후에, 분야별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재정자립도와 연도별 예산액의 

산점도로서 파악하며, 균형재원을 마련한 형평화 효과는 외국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몇 가지 가정에 의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간 배분 형평성을 지방재정365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간 배분 형평성은 분야별 당초예산 배분액으로 검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재원별 세출 예산 전체와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등 6개 주요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제고 방안

성명 : 조임곤

소속기관명 : 경기대학교

이메일 : icho@kgu.ac.kr

4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가용재원의 여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단계 재정분권은 현장이 우선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할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맞춤형 재정

분권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국세이양-지방교부세 개편-국고보조사업 정비가 동시에 추진

되고,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위기 대응형 지방재정 제도의 추진

①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 

지방교부세는 단기적으로는 보통교부세 총량 범위에서 자치단체별 교부액이 급감하지 않도록 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는 재원보장계정과 재정형평계정으로 분리

하며, 재원보장계정은 보통교부세의 일차적 사명인 재정부족 자치단체에 재정을 보장하도록 한다. 재원

보장계정은 자치구도 직접교부 대상에 포함시켜 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 

관련해서 세입분권 수혜가 큰 지역은 불교단체로 전환시켜 시·군의 교부액이 줄어드는 충격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 재정형평기능은 보통교부세의 이차적 사명인 지역간 재정격차를 교정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0).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기금제도로서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된다(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기금은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

기금을 폐지하고 신설된 기금제도이며, 특별회계 등 회계(기금) 상호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 재원을 

예탁·예수하여 통합기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9조의2). 따라서 코로나19의 대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통합기금의 신설 및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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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균형 배분 효과 (기존재원 활용)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배분은 총액과 분야별 예산 배분이 재정

자립도나 기타 지수와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액의 10%를 

균형재원으로 활용하고 광역, 시�군�구 별로 재정자립도의 하위 60%가 재정자립도의 수준에 비례하여 균형

재원을 배분받는 것으로 할 경우, 예산액 배분이 재정자립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았다.

광역 중에서 상위 지역간 배분 효과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보면, 상위지역은 경기 

본청이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균형발전회계 총예산액이 크기 때문에 균형재원으로 더 많은 출연을 하여 

재배분효과가 음이 나타나고 있다. 중위 지역부터는 재배분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위지역의 

경우도 전남이 많이 받고 있어서 10%를 출연하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재원으로 받는 금액이 전북보다 적어

지게 된다. 그러나 재원배분이 보다 재정자립도에 근접하여 이루어진다.

시의 경우 기존 재원을 활용한 재배분 효과를 보면, 상위지역의 경우, 아산, 창원, 천안, 구미 등은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으면서도 출연하는 금액이 많아서 총재원배분 효과가 반감된다. 시의 중위지역부터는 

상위지역보다 재배분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경주, 서산, 여수, 익산, 충주 등은 재정자립

도가 낮지만 출연하는 금액이 많아 재원배분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시의 하위지역에서도 정읍, 김제, 남원 

등이 연도별로 출연금액이 많아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군의 상위지역은 비교적 형평성 있게 배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군의 중위지역에서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5년에는 예산군, 2017년에는 금산, 홍성, 홍천, 영월, 화순, 2018년에는 완주, 2019년에는 

홍성, 태안, 완주, 2020년에는 강화, 화순 홍성, 완주 등에서 재원배분액에서의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견

된다. 이와 같은 연도별 재원 수혜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3개년 동안의 수혜 

여부에 따른 재원 배분 방식이 필요하다. 군의 하위지역에서는 재원 배분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

는데, 재정자립도가 일정 이상인 곳과 아닌 곳의 재원 배분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의 상위지역에서는 유성, 울산 남구, 연수구, 울산 북구, 인천 중구 등이 재원배분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강남, 서초, 서울 중구 등은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제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 중위지역

에서는 재원배분효과가 재정자립도와 일치하지 않은 단점을 보이고 있어서 제도의 실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광주 서구, 대구 북구 등이 제도의 시행시 재정적인 손실이 

클 수 있고, 용산구, 성동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이 비교적 혜택을 볼 수 있다. 세 개 구가 있는 하위지역

에서는 재원 배분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연도별로 그 효과가 일정하지 않고, 2015년, 2016년, 

2020년에서 균형발전 효과가 재정자립도와 일치하지 않은 단점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광역, 시�군�구로 구분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으로 구분하여, 

재정자립도 또는 분야와 관련된 복합지표를 이용한 배분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검토한다.

자료의 분석에서는 연도별 현황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을 활용하면, 재원 배분의 형평성에서는 몇가지 

가정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초한다.

나. 본론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방식 현황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재정자립도와 균특예산의 배분을 광역, 시�군�구로 나누어서 보면 재정자립

도와 균특 예산 배분이 연도별로 우하향의 경향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되고 

있어서 균특사업 예산의 배분이 재정 상황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광역

단체별로 보면 우상향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서 광역별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에 재원이 더 많이 

배분된다기 보다는 사업 성과 등 다른 요인이 강조되어 예산이 배분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개발한 재정자립도 및 인구증감률 두 개의 핵심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을 EU처럼 상위지역, 하위지역, 하위

지역 세 개로 구분하여 국가균형발전회계의 예산 배분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예산액과 재정자립도와 관계를 보며, 광역자치단체에서 배분은 상위지역

에서는 비교적 지수와 유사하게 배분되고 있으나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중위지역과 하위

지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예산액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시 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상관

없이 예산 배분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하위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이 더 많은 예산의 

배분을 받는 곳도 발견되고 있다. 군 지역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예산액 배분 현황도 재정자립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았으며, 구의 경우 상위지역과 중위지역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한 예산 배분이 일어나고 있으나, 하위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와의 연관성이 낮다.

프랑스, EU, 미국, 독일의 경우는 복합지수를 활용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농림해양수산 예산액의 군지역 예산 배분을 제외하고는 예산액의 배분이 복합지수와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는 농림해양수산 예산액 배분이 재정자립도와 일차산업인구수를 조합하여 만든 

지수와 매우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하위지역은 배분액이 지수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중위지역에서도 이 경향은 대체로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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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총재원배분액이 재정자립도와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6%를 기준으로 하되 선별적

으로 추가적인 재원을 배분한다면 균형발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 상위지역에서는 재원배분효과가 비교적 명확하지 않으나, 재정자립도가 일정 이하만(예, 재정

자립도 30%) 되는 곳과, 3개년 내지는 5개년 평균으로 하면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성구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다가 2020년에는 비교적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중위지역에서는 

총재원배분액이 재정자립도와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20%를 기준으로 하되 선별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면 균형발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 구가 있는 하위지역에서는 재원 

배분효과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5년, 2016년, 2020년은 비교적 명확하게 재원 배분효과가 

나타나나, 2017년, 2018년, 2019년은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재정자립도를 11%를 기준으로 한다면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다. 결론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에서는 현재 재정자립도 등 재정 형편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에서는 초점을 창의적인 포괄사업에 두기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불균등 해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에서 자치단체를 광역, 시·군·구로 구분한 뒤, 지역을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으로 다시 세분한 후, 균형발전의 목표가 되는 여러 지표에 부합하는 예산 

배분을 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재정자립도를 기본

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른 적절한 지표에 의한 복합지표 구성에 의한 배분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정책 제언 등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배분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10% 정도는 재정력이나 복합

지표가 낮은 곳(가령 하위 60%)만 재원을 배분 받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재원을 받는 

경우와 추가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연도별로 상이하여 재원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재원을 서서히 감소

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즉 지난 2년동안 받다가 금년에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전 금액의 2/3를 지원하고, 

작년에는 받았지만, 금년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전 금액의 1/3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균형 배분 효과 (추가재원 활용)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10% 확충을 하는 경우도 분석하였다. 광역

에서는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이 연도별 자립도 순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수혜단체의 변동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원을 즉시 단절하는 것 보다는 서서히 감소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시의 상위지역와 중위지역에서는 연도별로 수혜단체의 변동이 있지만, 수혜액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광역과 같은 재원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적다. 그러나 하위지역에서는 수혜

단체 변동과 수혜액 규모가 크므로 재원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있다. 군의 모든 

지역에서는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고, 수혜금액과 자치단체 예산규모로 보면 재원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구의 경우 수혜단체가 대체로 일정하다고 볼 수 있어서 균형발전취지에 부합하고 

재원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적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10% 확충을 하는 경우 광역의 상위지역에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광역의 경우는 역전되는 재원의 규모가 크므로 재원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위지역에서도 재원의 역전이 2016년과 2020년에 발생하였는데, 재원 역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원규모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시의 경우도 상위지역의 경우는 다수의 재원 역전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 군의 경우 

상위지역의 경우는 재원의 역전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중위지역에서는 재원 역전현상이 많이 발견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의 경우는 재원 역전 현상이 적기 때문에 별도의 보완은 

필요하지 않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추가적으로 10% 확충을 하는 경우 총예산액과 재정자립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 중위지역에서는 재원배분효과가 재정자립도와 비교적 일치하여 배분되어 

균형발전의 취지와 부합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고, 하위지역에서도 비교적 재원 배분 결과가 균형발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상위지역에서는 재원배분이 비교적 재정자립도와 연관성을 가지게 되어 균형발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위지역에서는 총재원배분액이 재정자립도와 일치하지 않은 단점을 보이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 20%를 기준으로 하되 선별적으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면 균형발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지역에서는 재원 배분효과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재원배분 효과가 

있다.

군 상위지역에서는 재원배분효과가 비교적 명확하지 않으나, 재정자립도가 일정 이하만(예, 재정

자립도 33%) 되는 곳과, 3개년 내지는 5개년 평균으로 하면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위지역에서는 총재원배분액이 재정자립도와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15%를 기준으로 

하되 선별적으로 추가적인 재원을 배분한다면 균형발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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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가 저 출산,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회복지재정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저 상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 

확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비 범위가 

사회정책, 거시경제 영역까지 늘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재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 갈등 문제를 조정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방재정조정제도들이 과거의 제도에 안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할 수 있는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음

에도 중앙행정기관 간 수평적인 협력 없이 단절되고 분리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재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 갈등 문제를 조정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추구하는 정책 목적이 중첩되고 중앙부처 상호 간, 국가-지방 간, 지방 상호 간 협업시스템 미흡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 갈등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국의 재정조정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재정분권 강화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의 문제점

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불균형으로 인하여 재정협력 방안 및 재정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조정제도 사례연구를 통한 해외 주요국 사례 소개 및 분석결과가 정부 

간 재정협력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성명 : 윤태섭

소속기관명 :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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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간 재정협력 강화 방안의 모색

: 미국의 재정조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추가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이 역전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자립도 또는 

복합지수가 열악한 지역이, 재정자립도나 복합지수가 좋은 지역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원 역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모아두었다가 이를 자치단체

간에 일정한 비율로 배분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재정자립도나 복합지수의 배분에 의하여서도 열악한 단체에 재원이 덜 배분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재원배분액이 적은 곳을 선별적으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면 균형발전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나 복합지수의 배분에서 열악한 곳에 차등보조를 적용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나 복합지수의 배분에서 좋은 곳에도 차등보조를 도입할 수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배분에서 연도별로 배분액이 심하게 변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분 기준에서 

3개년 내지는 5개년 평균을 사용하면 제도의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 및 복합지수의 

적용에서 3개년 내지는 5개년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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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정리해보면, 주정부의 경우에는 판매세,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가장 중요한 조세원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있어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재정수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7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에도 하위

정부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상위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정부 간 재정협력: 미국 사례

1) 정부 간 재정 갈등의 발생

미국의 경우에도 하위정부의 재정에 있어서 상위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재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연방정부가 수행했던 기능들 중 많은 부분이 차츰 하위정부로 

이양되면서 하위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상위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지방정부의 기능 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재원 소요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재정 갈등이 유발되었음 역시 사실이다.

정부 간 재정 갈등은 다층화된 정부구조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수직적 혹은 수평적 정부 간에 

모두 발생한다. 이러한 정부 간 재정 갈등은 명확하고 투명한 재원 배분 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Dahlby, 

2008).

2) 정부 간 재정협력 사례

미국의 경우 정부 간 재정형평화(Fiscal equalization) 제도와 세제제도 개혁을 통한 하위정부의 과세

자주권 강화 제도를 통해 정부 간 재정 갈등의 원인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 간 재원배분 규정을 

제도화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재정형평화 제도는 1970년대 초반부터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간 재정형평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하위정부로의 기능 이양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1980년대 초중반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재정형평화 제도에는 연방정부 세원보조, 연방보조금, 주정부 일반세수 공유제도 등이 있다. 반면에 세제

제도 개혁을 통한 과세자주권 강화의 움직임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일어났던 재산세 저항운동(Property tax 

revolt)의 영향으로 세율인하와 세원확대를 통한 주민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세원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제도가 지방선택세 제도이다.

나. 정부 간 재정관계: 미국 사례

1) 재정연방주의 (Fiscal federalism)

미국의 정부 간 재정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재정연방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개별 주가 재정운영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거나 주 

정부가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모든 권한은 주 또는 주민들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 정부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재정적 재량권을 행사한다. 연방정부는 단순히 기능만을 주 

정부에 위임하는 방식이 아닌 예산구조의 형성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정자율권을 주 정부에 보장하고 있다. 

2) 정부의 구성 및 재원조달 

미국은 연방정부, 50개 주 정부, 그리고 89,476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다. 미국의 주 정부와 지방정부

는 자신의 사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을 갖는다. 특히 지방정부는 상당한 재정적 독립성을 

지닌다. 재정적 독립성은 각급 정부가 자신의 예산을 다른 정부나 공공부문에 의한 검토나 수정 없이 결정

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임성일, 2009; 정창훈, 2011). 

정부 간 기능배분과 재정연방주의에 의거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기능 수행을 위한 각

각의 재원조달체계를 갖는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대부분 조세수입을 통해 

마련되며 개인 및 법인소득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와 지급급여세(payroll tax)에 주로 의존한다. 연방정부의 

경우 판매세(sales tax)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와 같은 소비행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재산세 

역시 과세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주정부는 판매세와 개인소득세에 주로 의존하는 조세구조를 가지며 재산세 역시 과세

하는 경우가 있다. 주정부가 과세하는 조세의 종류는 재산세, 판매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자동차 등록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이 있다. 조세 이외의 세외수입으로 주로 대학교육, 의료기관, 기타 고속도로와 공항 등 

시설 사용료 수입이 있다. 주정부 수입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정도이며 사용료 등 세외

수입이 약 19%를 차지한다. 조세 및 세외수입 이외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일반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정도이다(US Census Bureau, 2015).

지방정부의 경우 조세수입의 비중이 약 40%정도이며 재산세가 전체 조세수입의 약 80% 비중을 

차지하며 판매세(약 10.8%), 개인소득세(약 3.0%), 법인소득세(약 1.0%) 등의 순서를 보인다. 지방정부의 

경우 주로 주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 약 34%를 차지한다(US Census Bureau,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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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위정부(지방정부) 차원의 조세제도 개혁

미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조세부담의 적정성,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목표로 주정부 

주도하에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제 개혁이 조세로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

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특히 정권의 공약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다.

4) 자기 재정규율을 통한 자율적 규제 메커니즘

미국의 경우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기 재정규율을 통한 자율적 재정 규제 메커니즘을 확보하고 

있다. 균형예산제약, 재산세 제약, 조세와 지출 제약 등의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자신들이 보유한 재정자율권을 스스로 견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재정책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규율의 거의 대부분을 지방이 아닌 중앙이 주도적

으로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스스로 재정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중앙의 눈치를 살피고 주민이 아닌 중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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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이상에서 정부 간 재정협력을 위한 재정조정제도 개선 안 모색을 위한 미국의 재정조정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미국의 경우 재정연방주의 원칙하에 다층화된 정부 간에 제도화된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간 재정협력 방안 개선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1) 과세자주권 보장과 편익원칙에 입각하는 지방세 제도

하위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과세자주권의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편익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공공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과 지방세 부담 간의 연계이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관한 자율권과 함께 과세자주권의 확립이 필요하다.

과세자주권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정책임성이란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적정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지방정부가 과세자주권을 

보유하여 편익과 부담을 연계시킬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2)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정제도

미국의 정부 간 재정관계에 있어 총 정부 수입대비 하위정부의 자체수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갖는다. 이는 미국 하위정부의 경우 자체수입의 비중은 높으나 지방정부의 

지출 비중은 오히려 낮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닌 광범위한 재정적 자율권은 미국의 재정연방주의에 입각한 

재정구조에 따른 것이지만 이외에 하위정부의 수입충당 능력을 감안한 지출의무를 지우는 재정운용제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하위정부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위정부의 사업

추진과 적정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이 없는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인해 하위정부가 과도한 지출수준을 감당

해야 하는 등 자율권 없이 상위정부 주도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 재정적 자율권 확보

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재정구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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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정부 재정분권정책 추진경과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표하면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100대 국정과제 중 75번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TF’를 구성

하여 부처협의 및 조정과정을 거쳐 범정부차원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2018.10.30). 

이러한 재정분권 단계별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경우 2019년 15%로 기존 11%에서 4%p 증률 

된 후, 2020년 21%로 추가 인상되었고, 중앙정부의 기능이양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약 3.6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2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보전할 계획인데, 그 배분의 통로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즉, 

지방소비세 10%p 증률로 인해 2020년 세수가 약 8.5조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 중 3.6조원 정도를 지역상생

발전기금 내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여 여기에 배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재원을 직접 배분할 계획이다.

이하에서는 2019년 일몰 이후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새롭게 지작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어떻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생

발전기금의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본 논문에 피력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2　 11개 부처 39개 세부사업 150개 내역사업(부가사업 포함)을 말한다.(「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3호, 
2020.2.3 제정)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역할1

성명 : 양영철

소속기관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메일 : yyc619@lofa.or.kr

1

Ⅱ지역상생기금, 

그리고 지역상생협력

http://mailto:yyc619@lo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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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 출연 및 배분 현황(2010~2019년)

[표 1] 수도권 기금출연 및 재정지원/융자관리 배분 현황(2010~2019년) 
(2020. 6월말 기준, 억원)

연도

 구분
계

(10~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출연 38,069 3,079 3,391 3,456 3,558 3,711 3,614 3,826 4,333 4,425 4,676

서울 17,688 1,497 1,627 1,644 1,681 1,745 1,675 1,755 1,967 2,000 2,097

인천 3,567 278 311 318 330 347 340 361 412 422 448

경기 16,814 1,304 1,453 1,494 1,547 1,619 1,599 1,710 1,954 2,003 2,131

배분 38,069 3,079 3,391 3,456 3,558 3,711 3,614 3,826 4,333 4,425 4,676

재정지원 27,641 3,079 3,391 3,456 3,558 3,711 1,807 1,915 2,169 2,215 2,340

서울 1,059 107 119 135 143 147 73 77 82 88 88

부산 1,198 141 154 157 158 160 76 81 86 88 97

대구 2,681 332 301 331 333 347 184 195 207 219 232

인천 756 94 101 101 101 106 47 48 50 53 55

광주 2,809 317 336 342 344 358 156 175 264 246 271

대전 2,375 281 291 294 302 303 160 170 180 191 203

울산 2,357 294 333 300 302 315 149 154 163 172 175

세종 55 -　 -　 -　 -　 -　 7 9 12 13 14

경기 1,071 107 120 130 137 145 77 81 86 92 96

강원 2,151 194 242 263 279 296 157 166 176 180 198

충북 1,706 188 246 206 207 218 88 97 157 142 157

충남 1,297 139 158 167 177 186 87 90 95 98 100

전북 1,371 149 183 170 179 186 90 94 100 106 114

전남 2,256 233 260 293 310 329 152 158 167 173 181

경북 2,174 234 263 276 290 305 149 156 165 169 167

경남 1,480 176 182 186 187 198 100 105 112 117 117

제주 827 92 101 104 107 111 54 57 65 66 70

사무국 15 1 1 1 2 1 1 2 2 2 2

융자적립 10,428 -　 -　 　- -　 -　 1,807 1,911 2,164 2,210 2,336

※ 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내부자료(2020.6)를 재구성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자치단체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총 3.8조원 정도 출연하였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그 중 2.8조원 정도는 재정지원계정을 통해 포괄보조금 형태로 시·도에 배분하고, 

1조원 정도는 융자관리계정을 통해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8조원의 재정지원금 중 수도권에 배분

되는 금액이 서울 1,059억원, 인천 756억원, 경기 1,071억원 등 총 2,886억원으로 10% 이상 출연한 수도권에 

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체계 점검

1) 지역상생발전기금Ⅰ(2010년~2019년)

① 기금설치 개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악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창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수의 수도권 편중을 배경으로 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지원해주는 지방금융기관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5월에 도입되었다(조봉업, 2010)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금법 제17조에 따라 17개 시�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되는데, 조합은 의사결정

기관으로 조합회의, 집행기관으로 조합장을 둔다. 조합회의는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담당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고(총 20명), 조합규약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심의�의결, 조합장 선임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는 ① 지방채(地方債) 인수, ② 공사채(公社債) 인수, ③ 자치단체기금 

예치에 따른 원리금 상환, ④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⑤ 그 밖에 발전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인데(기금법 제18조), ①~③까지는 ‘융자관리계정’으로 

운용하고, ④는 ‘재정지원계정’으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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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발전방향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중앙정부가 아닌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의 일정부분을 출연하여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

발전을 지향해왔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아왔지만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첫째,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사업성과 창출도 부진하다는 문제이다.(조기현, 

2019) 기금 출범 초기에는 일자리사업에 투입되었으나 2012년 이후 지역발전사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지역

발전사업이 아닌 지방투자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재원처럼 운영되며, 국비 등 타 재원으로 추진

되는 사업의 재원을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이다.(박충훈외, 2019) 이처럼 특정 사업에 투입

되는 기금의 규모가 타 재원보다 적을 경우 그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는 기금 외의 타 재원이 투입된 결과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금의 고유한 성과가 모호해 진다. 이에 따라 기금을 출연한 수도권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출연하였기 때문에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출연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조기현, 

2019) 따라서 기금의 설립 및 존치 목적에 맞게 사업목표를 정하고, 기금용도를 어느 정도 특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 유형(또는 분야)은 하나로 고정할 필요는 없지만 3~4개 정도로 유형(분야)을 지정해 주고 시�도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유형별 성과지표 설정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기금의 존재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한재명외a, 2020)

둘째, 융자지원을 위한 적립이 2015년부터 시행되어 1조원 정도 적립되었는데,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또는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0.75%~2% 등 장기저리 융자조건으로 인해 기금에 대한 자치단체 융자

신청액 대비 조합의 융자액 비율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16년 84.4%→’18년 58.9%→’20년상반

기 47.6%)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에 의한 지방 SOC 및 생활 SOC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전

재원에 의존하는 지방재정 구조 속에서 가용재원의 한계로 지방채 수요에 대응한 지방공공자금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리라 예상 된다.(지성현, 2019) 가령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고, 사업의 특성상 장기 지방채 발행 관련 이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성현, 

2019) 따라서 수도권 출연금 외에, 자치단체 여유기금 및 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 출연, 조합채 발행 등을 

통한 장기저리의 양질의 융자재원 마련과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방채인수전담 전문기관을 육성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환사업보전계정은 매년 3.6조원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운영되다가 

일몰될 예정인데,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정부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데 3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수도권 자치단체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에 배분될 지방소비세 재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243개 지방정부의 일반사업으로 전환

다시 배분되고 있는데, 이는 배분기준에 해당 시�군�구의 재정여건을 반영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또한 2015

년부터 매년 평균 2,000억원 이상 융자재원을 적립하여 2019년말 현재 1조원 정도의 융자금을 적립하고 

있다.

2) 지역상생발전기금Ⅱ(2020년~2029년)

앞서 언급했듯이 범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 10%p 증률로 8.5조원이 증가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이양도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였는데, 

원활한 기능이양을 위해 필요한 매년 3.6조원 정도의 재원을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원배분의 통로로 2019년 일몰 예정이었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금 내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여 필요재원을 배정하며, 이를 통해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재원을 직접 배분하는 것으로 기금제도를 변경하였다. 전환사업보전계정(3.6조원)

은 광역과 기초의 안정적인 재원보장을 위해 시�도계정(2.8조원)과 시�군�구계정(0.8조원)을 구분하여 운영

하고, 시�도계정을 통해 배분된 2.8조원은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전출금 산정시 제외하는데, 이에 

따라 감소되는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전출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거치지 않고 납입관리자가 기초

(0.8조원)와 지방교육청(0.1조원)에 직접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10%p, 8.5조원) 배분 

중앙정부의 기능이양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보전분: 3.6조원

조정교부금

조정분

교육전출금

조정분

잔여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적용 및 
수도권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시ㆍ도계정

2.8조원
시ㆍ군ㆍ구계정

0.8조원 0.8조원 0.1조원 4조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4,200억원)

※ 출처: 유태현(2019: 39)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0~2022년 운영 이후 일몰될 예정인데, 다만 일몰 이전에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일몰하는 경우 잔여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에 통합될 전망이다.(한재명외, 2020) 지방소비세 

10%p 인상분 8.5조원 중 4.5조원(3.6조원+0.8조원+0.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4조원은 4.7%p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2020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매년 4,000~5,000억원 규모로 

이루어지고, 2023년 이후 전환사업보전계정에 대한 일몰이 결정되면 매년 약 1조원 규모의 출연이 예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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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러 제도

들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법 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0년 6월 기준 지역 이전 

대상 정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153개의 이전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발전, 특히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발전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및 상생 사업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활동들이 주먹

구구식이라고 보고 있으며(김석은�홍다연, 2017),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에 

지속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이원희 외, 2015)는 연구가 있다. 국회 입법

조사처의 조사(김재환 외 2018)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

하였으며, 공공기관은 일회적인 봉사활동과 행사 중심, 지역기부 활동 등의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다고 보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들이 장기적인 지역발전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으며, 혁신 도시 내에서 정주여건의 개선이 지연되는 문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미비, 지역

인재 채용제도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에 의해 이전된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 및 상생

협력 사업들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간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는 사례를 통해서 

지역 발전이 더딘 곳에서 어떻게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기관의 이전이 시작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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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의 일몰기한 연장기간과 연계해서 2029년까지 전환사업보전계정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의사결정방식으로 두수주의(頭數主義)에 따라 1회원 1표를 

지속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현행 조합회의 위원구성이 비출연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3,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동 기금에 대한 적절한 개혁조치를 취하는

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한재명외b, 2020) 예를 들어 상대적 손익규모 기준이 실효성

이 낮고 제도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으나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고, 기금의 

용도를 지역발전사업에 국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원처럼 사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관찰되었으며, 

시�도 자체 성과분석의 실효성 부족,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미흡 등 성과관리가 체계적을 이루어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2020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기금운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서 출연기관과 비출연기관의 비중이 동등한 독립적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혹은 조합회의에서 

출연기관 비중을 높이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연기관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한재명외b, 2020) 다만, 앞서 언급한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영의 경우는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어 두수주의(頭數主義)가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3　 조합회의 위원은 17개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2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는데, 비출연 광역자치단체 소속이 11명으로 전체의 64.7%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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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달(Myrdal)의 누적적 인과모델과 페로(Perrox)의 성장거점이론이라고 하였다. 즉 공공기관의 고급 노동력

이 외부에서 유입되어 낙후된 지역에 일자리와 세수를 증대시키는 등 지역성장의 파급효과가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네트워킹 및 집약의 효과로 지방의 고급 인재 유입과 이에 

따른 지역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예상하였다. 김석은

�홍다연(2017)은 공공기관 중에서 한전의 에너지밸리 사업의 경우 핵심역량의 이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역의 상생발전을 가져온 사례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에 따른 지역 

상생과 지역 발전의 이론과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2) 지역 이전 대상과 이전 현황

이전 대상이 된 기관들은 2020년 6월 기준 혁신도시에 112개 혁신도시이외의 지역 포함 총 153개 

기관들이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다. 정부 부처 소속기관은 44개이며, 공공기관은 총 109로 파악된다. 2019년도

에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하였으며, 2020년 6월 

현재 이전한 기관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지역별 지방 이전 기관 현황

이전 
지역 
분류

기관수
정부 소속기관

(책인운영기관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109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총계 153 44 18 47 44

혁신도시

부산 13 2 2 3 6

대구 10 2 2 5 1

광주 전남 16 3 3 8 2

울산 9 2 2 4 1

강원 12 1 2 7 2

충북 11 3 0 4 4

전북 12 7 0 3 2

경북 12 6 2 1 3

경남 11 1 2 3 5

제주 6 5 0 1 0

소계 112 32 15 39 26

개별 이전

오송 5 3 0 2 0

아산 4 4 0 0 0

기타 13 5 3 3 2

소계 22 12 3 5 2

세종  19 0 0 3 16

※ 출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https://innocity.molit.go.kr/)의 자료에 기반하여 저자가 정리함.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의 기대 효과와 이전 현황

1)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예상 효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보고서(2015)에 따르면, 2004년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민간 경제활동의 이전촉진,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국제교류 확대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지역 홍보 및 정체성 확보에 기여 등”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예상 효과는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와 지역 상생이라는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를 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구상에서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2005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첫째, 민간의 경제활동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민간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지역으로의 이전이 선행되어야만 민간 기업의 

본사 및 핵심 조직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혁신역량이 제고될 것이다. 연구와 교육 

관련 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고, 산학연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가능성이 높아

진다. 굳이 연구 조직이 아니어도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 기관의 이전과 이들의 연구조직은 지역 혁신 생태계

의 주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지방세수의 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한다. 지방분권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여유있는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수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

이나 출자기관 등 대형 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 도움을 준다. 이에 기반한 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되었다. 넷째,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와 함께 지방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되었다. 

단순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 뿐만 아니라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 높다. 이에 대졸 

이상 학력자가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지방대학 졸업자의 공공기관 취업으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국제교류 네트워크의 활성화, 지역 홍보의 활성화 

등이 예상되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2005).

안영진�김태환(2004)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한 이론적인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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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유치(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물품구매, 사회적기업물품구매, 지역환경오염 모니터링,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 스쿨버스 졸음운전 방지장치 설치, 장학금 지원, 지역축제후원, 지역체육팀 지원 등

의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넷째, 유관기관 협력사업은 대학,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이전공공기관, 지역병원, 지방경찰청,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상호협력협약(MOU)체결, 협의체, 포럼운영 등을 포함한다. 계약학과, 

오픈랩, 현장실습, 연합기숙사, 기술협력,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제공, 직업체험 박람회, 봉사

활동, 사회혁신프로그램운영, 공동직장어린이집운영, 공동 통근버스운영 등의 사업 등이 있다. 

2)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 사업의 특징

각 사업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산업육성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이전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까지 함께 협력함으로써 실직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들이 기관의 사업 즉 기관의 본래적인 사업과 

지역 기업 및 경제 조직과 협력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협력 

사업을 주요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관리본부의 지역상생 혹은 지역협력 부서

에서 전담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로 파악된다. 지역인재육성 사업에는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 많으며,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현장실습 및 대학생 인턴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지역혁신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역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사업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인식되는 사업들이 중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문화공연, 강좌,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며, 박물관, 도서관 등 주민

시설 건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고 있었다. 유관기업 협력사업들은 상호협력협약(MOU)체결과 

같은 비교적 초기단계의 협력사업이 많았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혁신도시 지방

자치단체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파악되었다. 일부 사업들은 

공공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참여의 객체로 파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사업들로 파악된다. 

한편 김석은�홍다연(2017)은 공공기관의 지역 협력 및 상생의 사회적 책임 사업들이 기관의 미션 및 핵심

사업들과 동떨어져 있으며, 다수의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다는 분석을 하였다.

라.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상생 네트워크 사례

이번 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및 지역상생 사업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지역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형 지역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다.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 사업의 내용과 특징

1)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 사업의 내용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매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지역발전계획”

을 확정한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이전 공공기관들은 “10개 혁신도시에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총 8,717건의 사업 시행을 계획 중”이다고 

하였다1. 이와 같이 지역에 이전한 기관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주민지원, 지역물품 우선 구매 등을 중심으로 

기관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여 왔다. 이현국(2019)은 지역발전 사업을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

육성, 지역주민지원, 유관기관협력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2019년의 경우 지역산업육성이 3,229억원으로 

전체의 74.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관기관협력, 지역주민지원, 지역인재육성의 

순으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공공기관이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2.

첫째, 지역산업 육성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역기업, 

대학생, 청년,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수행의 방식으로는 금융지원과 육성사업으로 구별되는데, 

대출이율, 사업자금, 보증지원업과 같은 금융지원 사회적 기업, 창업기업 등의 발굴 육성 사업이 있다. 

그리고, 기술, 시설, 교육, 자문, 판매 등 지원 사업과 지역관광활성화, 유관기업 지역유치사업 등이 있으며, 

공유 오피스제공, R&D 연구지원, 정부공모사업 등에 공동참여, 지역공동훈련센터 운영, 산업단지 조성, 

협력거버넌스 구축, 일자리매칭 등의 사업이다.

둘째,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서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이다. 현장실습, 인턴십, 자유

학기(년)제 방식이 활용된다. 교육프로그램(전문기술교육, 환경, 정보화, 창업역량, 취업, 진로 등) 제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외에도 오픈 캠퍼스, 계약학과 운영, 직장체험(견학), 멘토링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교육 콘텐츠 보급 등의 사업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셋째,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대상으로 소외계층(독거노인,아동,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희귀난치질환자)이나 복지시설에 있는 지역주민이다. 일부에서는 청소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청사 시설개방, 봉사활동(밥차, 연탄, 도시락배달, 농촌봉사, 명절물품지원, 의료

봉사), 주민복지지원(실버카트, 물품후원, 시설개보수, 냉난방비지원, 석면지붕철거, 분유지원, 치료비지원, 

도서후원, 농산물후원, 사회적기업 카페운영) 사업 방식이 많다. 문화공연, 교양강좌, 교육프로그램, 주민

시설건립(박물관, 도서관, 북카페, 쉼터), 복지시설지원(시설개선, 태양광, 전기차충전소제공, 차량제공),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3.24) “국토부ㆍ이전기관 맞손, 올해 지역 발전사업 본격 추진”

2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및 상생 사업의 내용과 특징 분석에 있어서는 이현국(2019)의 연구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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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북 사회가치 네트워크 참여 기관

구분 기관명

공공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학교 전북대

자치단체 전북도청, 완주군, 전주시

유관기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광역자활센터, 도시재생센터

네트워크는 지역발전 상생협력사업 발굴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단체들과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분기별 회의와 함께 정기회의를 갖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임시회의가 개최되기도 한다. 간사기관을 정해서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각 참여 기관들의 주요한 역할 배분과 성과들은 아래의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전북 사회가치 네트워크 참여 기관의 역할과 성과

혁신도시명품화

기관소통

주민참여

자원봉사

지역구매확대

중소기업지원

지역인재양성

주민소통

• 기관투어진행

• 전북민의 자부심
• 전북도청 주도

• 상생발전포럼운영

• 협동조합설립지원

• 완주군청 주도

• 지역물품구매확대

• 선물세트공동개발

• 경제통상진흥원

• 공공기관만남의 날
• 기관특강 멘토링
• 전북대학교 주도

전북사회가치

네트워크

[간사: 한국국토정보공사]

• 실용화재단 주도
• 사회가치학습모임

• 참여기관의식강화

• 국민연금 주도
• 방축도자원봉사

• 기관별역할배분

• 국토정보 주도
• 상생여행몰고도화

• 각종회의 유치

• 전기안전 주도
• 공유우산고도화

• 전북지역배포확대

새로운 사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상생협력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3.

1)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상황과 지역 네트워크의 생성

전라북도에 이전한 공공기관4들은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아울러 각 공공

기관들은 기능과 조직 형태가 매우 다른 기관들이 이전되어 있다. 각 기관들간의 이질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대형 공기업의 부재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국가 예산에 기반하여 기금관리 및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을 중심

으로 하는 지역사회 사업들은 많은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전라북도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관리자 중심의 협의체에서 실무자 중심의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방식의 지역발전 및 지역상생 사업을 펼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관리자 간의 협약 중심의 

관계 중심이라기 보다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의 인식과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기관의 사업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서 협력한 특성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 안전점검, 노후보장, 농업기술전파, 재생에너지 등 기관의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특히 농촌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 네트워크의 구성과 기능

전라북도에 이전한 공공기관들 중에서 지역발전 및 상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대학 등이 지역네트워크인 ‘전북 사회가치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북지역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유관기관 등 지역발전과 상생에 관여하는 실무담당자들의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전북 공공기관의 지역상생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은 「전북사회가치 네트워크 운영방안」의 내용에 기반하였다. 

4　 전라북도에 이전한 정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들 중에는 농업진흥청 산하기관 중심의 기관들이 상당수라고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
하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이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의 정부 
소속기관이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아울러 전주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상 준정부기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상 기타공공기관)이 있으며, 익산시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이전하였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가 군산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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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서 평가하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공공기관이 평가에 얽매여 지역발전과 상생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며,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본다. 지역 사회에 정주(定住)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인용문헌 ]

권영섭, 김진범, 하수정, 현태환, 김가연. (2015).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세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김석은, 홍다연. (2017). 공공기관의 미션과 사회적 책임의 전략적 연계. 한국행정학보, 51(2), 97-122.

김유현, 홍다연, 김석은. (2018). 공공기관의 전략적 사회책임 활동이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보, 52(2), 143-164.

김재환, 정도영, 김민창. (2018).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안영진, 김태환. (2004).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발전: 지방대학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7(2), 31-44.

이원호. (2013). 사회적 혁신과 지역발전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광역단위 도시, 개발공사 사례를 통한 시론적 검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2), 310-321.

이원희, 하태욱, 최현묵, 이종원, 조강주, 김선덕, 송미경. (2015).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성 분석.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현국. (2019).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019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제1권  
 사회적 가치, 안전·규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경호. (20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및 생산적 조직행태 유인 방안.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2015, 141-175.

[ 웹문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2004).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65084129&pkgId=30

3) 지역상생 사업으로 공공클러스터 -  청년함께성장센터 사업

전북 사회가치 네트워크는 공공기관의 단순 물품지원 혹은 이벤트성 행사 개최의 사업방식을 탈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특히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

하는 노력을 하였다. 전북 지역의 농업, 문화,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청년중심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에 

협력하여 지역상생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청년공간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함께성장센터」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

하였다. 청년공간플랫폼은 청년들의 창의적 모임과 생산활동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간은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및 청년벤처 사무실, 전산교육장, 회의실로 사용되며, 특히 공연장, 

도서관, 전시관 등 문화시설, 온라인 농산물 판매를 위한 영상제작 및 편집실로도 사용될 수 있다. 즉 

청년공간플랫폼을 거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통활동 및 지역문화선도, 창업, 일자리 창출 등의 지속가능한 

사업들이 개발되고 지원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전북 사회가치 네트워크는 전라북도 고창군에 「청년함(께)성(장)센터」를 개설하고, 다양한 도시 

농촌 교류 사업, 지역활동 예술가 작품 전시 및 판매, 음악활동 등 정기공연,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업, 

빈집 자산 연계 문화 및 관광 벤처 개발, 귀농청년 창업 상품 및 가공기술 이전 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 글을 맺으며

혁신도시 및 지역으로의 정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낮추고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혁신도시의 조성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분산 이전시키는 공간 개발과 함께, 지방의 자립과 균형발전의 

거점지역을 만드는 도시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서 예상한 효과들이 

발현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전기관의 임직원들이 정주하지 못하는 문제(조경호, 2015)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역상생의 사업들이 형식화된 문제들은 국가균형발전의 본래적인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다.

본 글에서는 지역사회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발전 및 협력사업들을 살펴 봤으며, 

새로운 지역 상생 사업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는 “공공클러스터” 사례를 소개하였다.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이전을 마무리하였다. 약 15년의 기간 동안 공공기관은 

지역으로의 이주와 정착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이주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

이 되고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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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론

지방분권 추진의지와 함께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창의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규제와 관리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자체적인 발전의 구상과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민주주의의 

강화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처해있는 실태를 

살펴보고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향후 자치분권을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나.이론적 논의

1)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

기존의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개념이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에 대한 비판 또는 반대의 성격이 주도적

이었던 반면 자치분권은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치와 분권이라는 용어를 의미

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및행정

체제개편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에서 자치분권은 주민의 실질적 자치활동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성 및 중앙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현 정부의 자치

분권은 자치를 통한 분권과 분권을 통한 자치라는 상호보완적인 의미로 지방정부와 주민의 자치능력강화를 

통해 분권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치의 내용 확대를 의미한다.

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전략

: 서천군 자치분권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성명 : 고승희

소속기관명 : 충남연구원

이메일 : kosh@cni.re.kr

1

Ⅲ코로나19 이후 

지역 분권ㆍ균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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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들어본적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지 않음을 예상케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서천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5점 척도 

기준으로 약 3.48점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가 지역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약 3.44점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분권제도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3.02점으로 다른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도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43.2%로 가장 많았으며 실질적 사업발굴 미흡과 법제도의 미비, 지방정부의 추진의지 

미흡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식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② 서천군 자치분권 인식

서천군에서 추진 중인 자치분권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약 45.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자치분권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5점 기준 3.17점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천군의 자치분권 수준에 대하여는 2.92점으로 추진노력이 필요시 됨을 

알 수 있다. 서천군 자치분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로서 주민자치조직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약 22.4%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주민참여 확대 및 홍보강화, 자치분권 교육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③ 서천군 자치분권 교육

응답자 중 자치분권 관련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약 45.3%로 나타났으나 교육 수준은 2.95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서천군 자치분권 관련 필요한 교육에 대하여 지역리더양성 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자체적으로 자치분권이 추진되고 학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④ 서천군 자치분권 참여와 협치

서천군의 정책과정에 있어 주민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약 77.1%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약 23.7%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 주민참여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민관협력 실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응답은 약 25.2% 

수준에 불과하였다. 서천군의 주민참여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역량 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41.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주민참여의 제도화도 31.6%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주민들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함께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자치

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을 국회에 입법 제출하였다. 특히, ‘자치분권 시행계획’

에서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라는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33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민선7기 충남형 자치분권은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주민이 참여한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려 더 좋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에 있다. 충남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충남형의 자치분권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천군은 지역의 자치분권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적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의 일환

으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인력체계 구축,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공감대 형성,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정책참여 기회확대라는 자치분권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분권에 대한 제반여건 

및 주민인식의 미흡에 따라 중점 추진방향을 군민자치역량 및 군정참여 기획 확대와 자치분권 실행계획 

수립 및 공감대 확산 노력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 자치분권 인식조사1

1) 자치분권 인식조사 결과

서천군 자치분권의 인식조사는 제도적 인식의 한계에 따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및 서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지역민을 일부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인지율을 높은 대상을 선정함에 

따라 현재의 실태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사는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4

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서천군 13개 읍·면 2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약 54.8%

이며 주민참여예산제 및 참여단/평가단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외 일반주민은 약 32.1%로 나타났다.

① 지방자치에 대한 인지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민자치와 관련된 대상들이 다수 있음에도 

1  　2020 서천군 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2020년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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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①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제고

서천군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평가단과 주민참여예산제위원 등 비교적 자치분권과 관계되거나 

상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대상을 조사하였음에도 인식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지하고 

있는 수준도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수준으로 나타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② 자율적 자치분권 기반 마련

광역수준에서 추진 중인 자치분권 정책과는 연계성이 필요하다. 광역지방정부에서 자치분권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지방정부에서 자치분권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연계성은 높지 않아 별도의 계획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광역차원에서 추진중인 정책과 기초차원에서의 정책적 연계성을 

높여 자치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근 기초지방정부간 연계사업을 통해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치분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천군이 지니고 있는 자치분권 관련 자원에 대한 파악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위원회, 공무원 등 대상별로 역량강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각 대상별에 있어서도 연령 및 역량 수준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역량강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협력적 자치분권 체계 구축

자치분권은 어느 하나의 대상을 통해 추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추진하는 것

이다. 주민참여의 제도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관협치가 필수적이다. 지역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

들을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적 기반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주민참여의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주민자치조직 활성화

주민자치조직은 주민참여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정책과정에 있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나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치분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주민자치회 뿐만 아니라 마을자치, 생활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확장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

⑤ 서천군 주민자치 조직

서천군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비교하여 주민자치회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자는 약 34.1%에 불과하여 향후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정착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시 됨을 알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성과에 대하여는 5점 

기준 3.21점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주민자치회 참여의향은 3.54점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 또한 주민자치회를 

인지하고 있을수록 주민자치회의 성과 및 참여의행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과제들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추진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지역 자체사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4.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봉사와 

행정기관 협력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천군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57.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자치분권 워크숍 결과

서천군의 자치분권과 관련된 추진여건과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 있어 자치분권의 제도적 환경과 

관련하여 자치분권 관련 법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지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이양에 대한 문제와 

함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조직과 예산 등의 부족을 논의하였다. 서천군의 자치분권 여건에 있어서도 

자치분권과 관련된 규정들이 미흡하며 지원도 부족한 현실이라는 부분과 전담 공무원 및 전문성의 한계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들을 지적하였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련하여 주민참여

제도의 협소한 범위와 주민자치 이해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부족, 그리고 지역과 연령에 따라 주민

참여에 대한 이해 및 참여의지의 차이 등에 대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참여도와 책임성도 낮고 노령화 및 전문성 부족으로 

체계적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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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행복한 주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이 매우 절실한 시기이다. 각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스트코로나19의 시대는 지방분권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이후 새로운 

가치와 기회가 지역중심으로 집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행정

이나 재정능력에 한계를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외부효과가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향후 코로나19이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포스트코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동반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19 기초자치단체간 관계

성명 : 최용환

소속기관명 : 충북연구원

이메일 : yhchoi@cri.re.kr

2마. 결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모든 목표와 과제들을 지방정부에서 모두 추진하기에는 일정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책들을 만드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33개 실행과제들은 사실상 계층간 구분이 명확치 

않은 사항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자치분권 정책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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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스트 코로나19 기초자치단체간 협력활성화 방안

1)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한 공유 행정서비스 제공

최근의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재정은 제한되는 가운데 안정적·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연계·협력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어느 때보

다 필요하다. 첫째, 공동구매계약은 대량 구매를 통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계약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도구이다

(Morse, Richard, & Abernathy, Charles, 2015). 자치단체간 계약을 위해 전문구매관리자를 채용 등을 통한 전문성

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간 공유 서비스를 계약한다. 기초자치단체 간 일정

구역을 설정하여 공공시설, 대중교통시설, 재설장비, 놀이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

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구역이 지역적으로 너무 작거나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에는 행정구역 

간에 서비스를 조정하거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한다(Rusk 1993; Orfield, 

2002). 특히, 도시 계획가들은 일반적으로 해결책으로서 정치적 통합을 바라는 반면, 공공 선택 이론가들은 분열 

된 다중 지방 지방 정부 시스템 내에서도 자발적인 공유 서비스 마련 가능성을 지적한다(Bish & Ostrom, 1973).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자치단체 간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3가지 다른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요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서로 다른 협정이 협력적 서비스 제공하는 데 어떠한 위험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어떻게 공유 서비스에서 위험을 완화하는지를 이해

하는 데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공유를 위해서 다음의 [표 1] 공유 서비스를 제공 

계약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다.

[표 1] 공유 서비스 제공 계약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공유 서비스 
계약의 과제 중요한 차원 공공관리자를 위한 고려사항

거래비용

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하고, 비용과 
혜택을 나누며, 지역간 합의 파트너 
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  지역간 협정이 공유 서비스 제공의 거래 위험을 형성하는 잠재적 파트너 간의 
경제적, 정치적, 지역적 상황적 요인 변화

위험관리

서비스의 특성

•  시스템 유지 관리 기능 대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의 정치적 중요성은 공유 서비스 
계약의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합의를 시행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성과나 전달을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 입력과 결과를 개발하는 것은 성공을 위해 필수적

제도의 배치
•  거래 비용에 따라 다른 관리 메커니즘의 특성은 지방 정부가 서비스 제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사회적 네트워크
•  관리자와 선출 된 공무원 간의 대인관계는 신뢰, 규범 및 일반적인 전문가 가치와 
같은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모니터링 및 집행 문제를 최소화

※ 출처: Hawkins, Christopher & Carr Jered B.,(2015 :22), The Costs of Service Cooper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의의 

협력이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각각의 주체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단체간 협력은 다음의 [그림 1]에서 주민(수요자)과 자치단체

(공급자), 단일 자치단체 이냐 다수의 자치단체간 연대·협력이냐로 구분할 수 있다. Ⅰ, Ⅲ 유형은 주민과 

단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어렵다. 서비스의 이용대상도 소수의 주민일 뿐만 아니라 특정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효과도 적다. 반면에 Ⅱ, Ⅳ유형의 경우 재난·재해, 

교통, 문화, 관광, 환경,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유형이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서로 다른 자치단체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재난·재해, 교통, 문화, 관광, 환경, 지역개발 관련 활동을 

체계적인 상호협동을 통하여 추진하여 이익을 공동으로 창출하고 공유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림 1] 주민·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

주민(수요자)

자치단체(공급자)

연계ㆍ협력

Ⅰ Ⅱ

ⅢⅣ

개별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지원 근거 및 사업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하는 각종 계획이나 공공시설의 공급이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보건의료기본법」,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한 협력사업은 재난·재해, 환경보전사업, 역사문화사업, 보건�의료사업, 

관광사업, 광역계획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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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응급의료서비스는 재난·재해발생시 혹은 감염병 등 읍급상황에서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공동재정부담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라. 결론

1) 연구요약

최근 코로나19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극복하기에는 어렵고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은 감염병의 확산과 지역경제의 충격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간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대응

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계가 요구된다. 첫째, 교통·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출퇴근·통학, 쇼핑, 의료, 여가 등 주민의 일상 생활권은 행정구역을 넘어서 확대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선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다양화 등으로 인접 자치단체 간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통합되면서 행정기능이 

광역화되어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단기적 대안의 제시를 지양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요구된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협약은 관련된 모든 관련

기관에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하여 특정한 목적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자치단체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이 단독으로 주변지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을 공유하고 각종 정보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초자치단체 간 공동의 발전을 위해 사업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에 대한 사업집행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2) 정책제언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은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제대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당사

자들 사이에 갈등과 논쟁이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의 연계·협력을 계획하고 있는지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

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제도 활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1장 제195조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동투자를 하는 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이용가격 혜택 및 해당 자치

단체에 대한 행정적 인센티브 제공하며, 사회필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거나 관련 시설의 설치가 

어려우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자치단체 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막고 재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강인호, 2019).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광역계획수립, 재난, 감염병, 정보화, 사회보장계획, 관광진흥계획, 공공시설의 설치·운영, 

쓰레기 처리, 화장장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이다.

3)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초자치단체는 자원, 정보 등의 비대칭, 지역이기주의, 행정구역단위의 정책집행 등으로 자발적인 

협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 단독으로 주변지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

단체 간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지역에 창조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은 ‘Competition’에서 ‘Co-opetition1 코페티션’으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며, Coopertition의 사고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항상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경쟁자이자 연계대상

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감소가 진행하는 동안 자치단체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공무원의 인사교류, 대기오염·수질

오염·산림보전사업, 공유재산의 활용, 정책자문을 위한 순회매니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자치단체 간 공동사무처리를 하면서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자치

단체 간 연계는 인구감소 사회의 진전과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단체 간 연계는 ICT의 발달과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ICT는 

지리적 제약을 초월하여 인근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원격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연계도 대한으로 고려해 

1  　 브랜덴버거와 네일버프(Brandenburger and Nalebuf, 1996)은 코피티션(Coopetition)은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의 합성어
로서 가 공저한 Coopetition을 통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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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자살률은 높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자살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은 타 공무원 보다 월등히 높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근무하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의 자살 예방대책이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통계청(2018년)에서 발표한 자살률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은 타 공무원 보다 2배나 높다.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각종 통계에 의

하면 대부분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로

부터 자살노출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관의 자살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한 크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자살의 원인이 무엇

인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자살의 전조 현상이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한 대처도 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자살노출로 인하여 자살로 이어져 그로인하여 자살자가 다른 직업군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의 원인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자들은 우울증, 정신질환, 장애 등을 고려

하였다(김현순, 김병석, 2008; 정승민, 박영주, 2009). 자살의 원인을 사회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자들은 경제 성장률, 경제활동 참가률, 실업률의 변화와 자살율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

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원인분석에서는 직군별로 분석 예방대책에는 군인직군에는 일부에서만 연구

되었다. 하지만 경찰관 대상으로 한 원인 분석은 일부 있지만 단순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직업군 중에 자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자살 

분권국가시대의 경찰공무원 자살전조 

현상에 대한 사례분석

: 자살 노출을 중심으로

성명 : 유근환, 성영태, 김덕환

소속기관명 : 대구과학대학교, 계명대학교, 수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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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간 조합, 업무위탁, 계약 등의 방식

을 도입하여 2-3개 자치단체를 동일 관할권으로 개편하여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동운영은 공동 

권한위원회에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기능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즉,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능(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 기업유치기능 등), 과중한 재정부

담을 요하는 기능(노인치매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상하수도 등),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 관리가 요

구되는 기능(보건진료 및 예방기능)들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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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론 

1)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경찰공무원의 자살전조(前兆)는 자살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으로 자살생각과 자살계획 그리고,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현상들이다. 즉, 자살자들은 대부분 자살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이 없어지면서 혼자 있기를 원하고, 성생활도 하지 않으며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것도 없어지면서 잠을 잘 자기도 한다. 반대로 잠을 설치기도 한다. 신세를 진 사람이나 가족에게 

유서를 써 둔다거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귀중한 물건이나 아끼던 물건을 가까운 사람에게 주거나 한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한다거나 옷을 다른 옷을 갈라있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자살직전 가까운 사람에게 

자살에 대한 죽겠다는 언어적신호를 보거나 밧줄이나 약을 사 둔다거나 하는 행동적 신호를 보낸다. 주변

사람에게 죽는다는 신호르 보내는 것이다. 전조현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살생각이다. 대체로 자살자들은 자살 생각를 하면서 언어적 행동적 신호를 보낸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난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

둘째, 자살 생각에서 한층 위험성이 증가한 자살계획이다. 이는 자살하기 위하여 노끈을 사거나 

수면제 약을 사 모으고, 소중한 물건을 주변사람들에게 주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생활

이 힘겨워하면서 즐거움과 희망이 없어지고 외모관리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둔하여지는 등 활기 자체

가 없다. 식욕이 과식하거나 감퇴해서 체중이 증가하거나 감소가 심해진다. 동창회 등 사람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등 혼자 있기를 원한다. 정서적으로 불안전하면서 침울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안절 부절해 한다. 

별로 미안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죄송하다면서 죄책을을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단 자살을 결정을 

하였다면 태도가 평안해지면서 정서적으로 안전을 되찾는다. 주요증상으로는 알코올 증가가 평상시 보다 

늘어나고, 감정기복이 심하고, 성실성이 떨어지고, 극도의 정서적 불안감을 표현한다.

셋째로, 자살시도이다. 자살생각에서 위험이 증가한 자살계획을 세우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획

대로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끊는 것이다. 자살생각에서 위험이 점점 증가하여 의도대로 자살을 행사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다. 결론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장에 출동하고 자살예방을 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 경찰공무원의 자살노출은 살인사건 

현장, 중요교통사고 현장의 목격으로 인한 자살의 노출, 군대식 조직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치안성과로 

인한 격무에 의한 자살의 노출, 야간교대근무에 따른 생체적 불균형에 따른 각종 질병유발이나 피로도로 

인한 자살노출, 권총을 향상 소지하고 근무 중에 있어 권총으로 인한 자살노출이다. 자살노출로 인한 

자살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경찰자살 문제로서 자살

을 유발하는 자살노출 요인들에 관심을 갖고 경찰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차원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경찰 자살은 그 원인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나올 

수 있고, 경찰공무원 자살이라는 현상의 배후에 있는 문제와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있어야 새로운 강구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자살에 관련된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 자살노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살에 

대해 논해 봄으로써 경찰공무원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공무원 자살에 대해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니 경찰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자살노출 요인을 경감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살전조 현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변수들 간의 확률적 관계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고, 실제문제에 대한 진단과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경찰공무원 자살전조 현상에서 

자살노출로 인한 거대 경찰조직원들의 자살을 차단하는 대책에 좋은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방법

2018년 경찰청에서 하달된 2016∼2017년의 공문에 의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경찰공무원의 자살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울증세로 인한 자살, 이혼 등 가정사로 인한 자살, 근무 등 직장문제로 인한 자살,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자살, 권총(무기)에 의한 자살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비교하여 각종 사건사고로 인하여 직무환경이 나쁘거나, 사건관계로 

많은 정서적인 문제가 대두 되면서 경찰공무원이 자살과 연관이 있다. 경찰공무원은 직접 자살사건을 처리

하기도 하며, 국민의 옆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인데 자살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해가 올 수가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고 해결하여야 하다. 경찰

공무원은 어떤 원인에 의거 자살을 하는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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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권총으로 인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경찰공무원은 권총을 향상 소지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자체가 타 공무원보다 위험부담이 큰 것이다. 범인을 제압은 테이져건 사용으로도 총분하므로 

권총을 소지하고 근무하는 제도를 완화하고 테이져건 착용을 일상화 한다면 권총으로 인하 자살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경찰자살은 자살노출로 인하여 전조현상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이 논문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고, 경찰관의 자살전조현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을 낮추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였다는 것에 만족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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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상당수의 노숙인들이 주거권의 확보에 대한 상실로 인해 노숙인 복지시설을 평생시설로 인식할 

수 있다. 즉, 노숙인에 대한 탈노숙과 탈시설화의 개념이 이들에게는 무용지물로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타당

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노숙인의 복지시설에 대한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노숙인들의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것은 아웃리치와 사례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들어와 노숙인 

복지법은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복지시설의 내실화 등에 대한 관심과 변화가 없다면 이 법의 존재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명실상부한 법으로 

전락되어져 버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숙인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는 지속

적이 재활과 요양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노숙인의 재활·요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기준의 개정, 필요한 장비구입,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전반

적인 자활관련 지원들에 대해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가시적인 성장과 변화라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에 

맞게 노숙인의 복지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지향성에 대해보다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숙인의 재활·요양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와 자립의 지향점에 도달

분권국가 구축을 위한 

노숙자 자활지원정책의 델파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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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AHP 분석을 위한 본 조사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같은 대상

자로부터 총 20부를 회수하였다. 2차 전문가 조사에서 도출된 노숙인의 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복지정책

과제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파악을 위해 쌍대비교를 수행하였다. 3차 설문조사 방법에서는 

사회복지전문가와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및 취지를 이메일

로 고지한 후 면대면 조사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나. 본론 

1)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① 노숙인 자활지원정책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결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4대 정책과제에 대한 집단 인터뷰에서 노숙인의 자활

지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의 추출항목를 평가척도로 

사용하면 내용의 타당성 등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추출된 초기항목 들의 정제와 

수정, 보완작업들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숙인 관련 현장 실무전문가그룹과 학계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초기 추출한 

항목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1차 전문가 인터뷰결과와 같이 항목들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숙인 전문가집단의 

인터뷰를 통하여 노숙인의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적합한 평가항목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별 노숙인의 자활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자활지원정책요소가 공공성 7개, 유동성 5개, 다양성 4개, 

상대성 5개, 대응성 5개, 적실성 5개로 총 31개로 도출되었다.

② 노숙인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AHP자료분석의 전체평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은 자활지원정책과제(계층2)과 하위요인(계층3)의 가중치를 

종합하여 종합가중치(중요도)를 구하고 세부계층 항목별 우선순위를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숙인의 자활지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요인에 대한 순위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각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2계층의 요인이 동일한 범주 안에서 우선순위의 결과들을 찾기 때문에 

노숙인의 자활지원정책 활용방안의 간접적 환경요인을 전부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갖는 의미는 서열화적인 의미들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항목의 우선순위는 

각각의 2계층 목표요인과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갖는 의미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순귀가 고스

란히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하기 위해 델파이분석 및 AHP 분석을 통하여 이중 노숙인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정립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활사업평가가 실현될 수 있는 기본토대를 제공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실천방법으로 노숙인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내용에 내재

적인 사회적 가치의 일관성 정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유형화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후 분석결과에서 얻어진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된다면 노숙인의 자활관련 프로그램

에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고, 적실성 있는 실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복지정책과제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파

악을 통해 이중 자활지원정책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중 자활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정

책 항목들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서 수행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1차적으로 전문가집단의 인터뷰를 통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복지정책에서 추출하여 사회적 가치평가 요인에 맞는 기초문항들을 정제하였다. 또한, 1차 전문가 인터뷰

에서 유형화된 내용을 근거로 2차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핵심요소를 추출했다.

특히, 3차 분석(AHP)에서는 노숙인의 자활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Excel 200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표본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내 학계에서 사회복지학 및 복지

정책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경험있는 교수들로 한정하여 구성하였다. 둘째는 사회복지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이중 노숙인 자활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목표 요소의 도출을 

위한 1차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집단 인터뷰는 2019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학계와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직접만나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4대 사업 복지정책

과제에서 선택한 기초문항에 대한 적절성과 의미, 반복 등의 비슷한 항목 제거 등을 통해 정리 작업을 

하였다. 

이중 자활지원정책 활성화 평가항목을 정제하고 이중 자활지원정책의 활성화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숙인과 관련된 학계와 실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두 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집단의 의견에 대한 2차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15일간 진행되었고, 20명을 직접 면대면 조사를 통해 모두 회수하였다. 2차 설문조사에서

는 1차 조사에서 취급한 노숙인의 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복지정책과제 요소 가운데 우선 고려해야 하는 

설문항목을 전문가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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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근로능력이 충분히 갖춰있는 자들에게도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등 

대상자의 선별이 쉽지 않았고, 다소 대상자들의 수의 상당수가 장기실직자들이 포함되어 과잉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사회의 심각할 수준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와 급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예를 들어 현행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특례제도을 활성화하거나 부가급여체계를 도입을 통해 ‘자활

유인’의 제도설계가 무엇보다 관건일 것이다. 또한, 노숙인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해 있는 다른 

과제들인 부양의무자 완화, 재산의 소득으로의 치환, 지역별 생계비 차등 문제 등과 제도적 연계 등을 

해결해야 될 것이다.

2) 정책 제언 등 

그리고 오랫동안 빈곤에 시달린 노숙인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의 자활지원을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적인 자활지원정책은 아직 미흡

하고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에 대한 ‘보호된 고용과 시장’이 요구되고 있다. 노숙인의 자활

지원정책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를 통해 소외된 자들의 근로여건을 조성하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충분한 소득을 제공해 주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상담, 간병

서비스, 직업연계훈련 등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경우에 이 정책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노숙인의 복지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숙인 자활지원의 정책적 방안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능적 중복사업을 

하나로 일원화하고, 이와 연관된 사업수행기관들에는 민간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참여허용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연대금고의 추진으로 운영과정에서 공공자원(소상공인지원센터 등)과 정부 재정

출현 등 자금 여신확보 등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등을 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의 평가요인으로 ‘상대성’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요인으로 ‘여성, 만성적 거리

노숙인 등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은 노숙자 

여성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은 남성에 비해 대부분이 취약하다. 이러한 특성은 정부의 자활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있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HP 분석을 통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자활지원정책과제 6대 영역의 정책중요도

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의 ‘공공성’자활지원 정책이 1순위로 확인되어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이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순위가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립의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주거지원사업 물량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셋째, 순위는 사회적 가치의 ‘대응성’이 도출되었는데,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구축’ 정책의 중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회와 질적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넷째, 순위가 사회적 가치의 ‘적실성’이 도출되었는데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체계 마련’을 통해 노숙인의 자활지원 정책을 수행할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순위가 사회적 가치의 ‘유동성’이 도출되었는데 ‘거리노숙인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의 구축’을 통해 노숙인의 자활지원 정책을 수행할 경제적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의 ‘상대성’이 도출되었는데, ‘여성, 만성적 거리노숙인 등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다. 결론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자활지원정책은 비록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업 중에 하나로 부각

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도 과거에 비해 전담과가 생길 정도로 양적·질적 향상을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일선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부담이 증가되긴 하였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들은 이러한 

자활지원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빈곤탈출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노숙인의 자활지원은 공공부조제도와 배제 될수 없는 

제도로 정착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에 의도되었던 제도설계와 조금 다른 양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

즉, 노숙인의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노숙인들은 근로능력과 의지가 기대치 이하인 경우도 

다소 있고, 새로운 제도시행을 시도하기에는 사회적 비용부담의 증가 또한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워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요소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또한 노숙인의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도 자활공동체는 거의 

성과적 측면에서 기대이하이며 많은 자활후견기관들은 노숙인들의 참여자 부족들로 고민에 빠져있다.

이처럼 노숙인의 자활지원제도가 기대와 달리 현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우선 

노숙인의 자활대상자에 대한 조건부 수급자들의 정확한 실태와 성격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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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도시개발사업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의 구도심에서 기반시설의 인구

감소, 주택노후화, 상업지역의 쇠퇴, 실업률 증가, 도심공동화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의 도시개발사업을 각 시대 별로 분류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의 경우는 도시 재건 사업

Iurban reconstruction), 1960년대에는 도시 재활성화(urban Revitalization), 1970-80년대에는 도시 재개발(urban 

renewal or redevelopment), 1990년대에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개념이 등장하였다(권태정, 2019).

도시개발사업은 크게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며, 각 측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업의 목적 측면에서는 도시개개발 또는 도시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사업

과 같이 물리적인 도시 개발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송기백, 2010),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도시 

형태를 유지하고,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은 전면철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은 기존의 노후화된 지역의 철거

방식을 포함하지만 전면철거는 가급적 지양하고, 도시정비가 가능한 경우 정비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낙후된 도시지역 개발에 있어서 기존 세입자 또는 건물주,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업은 공모방식

으로 진행이 되고 사업을 공모하는데 있어 주민들 간의 합의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1 이것은 도시

개발에 있어서 물리적인 충돌을 가급적 피하고, 지역 주민 주도의 도심지역 개발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1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 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높이고 일자
리를 만드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새쟁 뉴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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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상황은 규제로 보호하는 이익과 그렇지 않은 이익에 대한 혼동이 발생하고, 

규제관리 당사자(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갈등관리 과정에서 이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

한 상태에서 대응하면서 갈등을 오히려 더욱 커지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갈등해소프로세스가 없거나 

정책대상집단과의 신뢰가 부족한 경우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즉, 규제(개혁)의 본질에 대한 망

각과 정책 참여자들 사이의 손익에 대한 투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이혁우 외, 2019).

정부규제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문제와 사회적 편익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부규제에서의 가치의 문제는 규제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에 대한 정책 대상자들의 지지와 반대가 결정된다. 주로 논의될 것은 공익과 사익의 

문제이다. 즉 재산권의 보장과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규제에서 사회적 편익의 문제는 안전

이나 생명의 보호, 사회적 약자의 보호, 그 외 오염방지와 같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소 등 다양한 가치가 

규제에 수반된다. 이런 가치들은 해당 규제 사안의 특성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며, 이 경우, 규제로 이들 

가치를 추구할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을 분석해 보게 된다.

2)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의 구조 분석 틀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의 구조는 이해관계자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에서의 갈등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정부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과 정책지원을 하는 집단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피영향자 집단은 다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정부의 사업에 공모하는 것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정부의 지원정책 유형 중의 하나이다.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지원정책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준, 지원방법, 지원규모, 지원의 특성에 따라서 정부지원에 따라 수혜 

및 피혜를 받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고, 각 집단은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의 실효성 논의와 같이 가치나 이익, 프로세스 측면에서 정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1]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갈등의 구조를 분석

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 것으로 각 분석항목별로 분석변수와 분석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 간 또는 지역주민들과 시행주체 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2

과거 도시재개발의 경우는 건물 철거에 따른 세입자와 추진조합 간의 갈등이 주로 발생하여 전국

철거민연합회 등의 조직이 탄생하여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가 갈등의 주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주로 도시재생과 완전철거를 통한 도시재개발의 추진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김지수, 2018).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규제적 속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추진 시 국비가 지원되는 형태로 

정책의 유형 측면에서는 지원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은 지원과 규제가 혼재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이혁우, 2003), 지원정책의 규제적 속성을 파악해야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발생

하는 갈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의 구조를 파악할 때 정부규제의 측면을 고려하고, 각 

규제정책이 가지는 갈등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한 분석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

재생뉴딜사업의 갈등구조를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규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분석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본론

1) 정부규제와 갈등에 대한 기본적 논의 

정부의 규제(개혁)는 민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제는 특정한 

집단에 이익 또는 손실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을 높여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증대될 수도 있다. 

2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83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일도이동의 정주여건 향상 및 마을 도시경관개선을 통해 마을의 가치 회복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으로 가려는 주민들과 도시재개발과 가는 것이 좋다는 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을 가져왔다(연합뉴
스, 2019년 2월 21일자, “도시재생 vs 도시재개발 제주시 신산머루 활성화방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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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존의 갈등의 연구들이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입장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실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정부정책의 속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지 못했다는 문제인식

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새로운 분석적 접근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규제적 속성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갈등구조를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규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분석모형을 

제시하면 가치측면, 이익측면, 프로세스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치측면에서는 재산권과 공익적 제약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데 정부지원의 규제적 속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산권과 자유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이익측면에서는 이익의 속성이 반사적이익 또는 권리인가를 파악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한 이익 또는 피해를 보는 집단이 권리를 가졌다고 판단할 때 이익의 범위가 적다면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프로세스 측면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각 집단

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포함되는가와 사업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

되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한계점 등

본 연구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구조 분석을 위해 

기존의 이해관계자 접근과는 다르게 규제적 측면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지만 실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분석모형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본 분석모형을 적용한 사례 검증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속성을 포함한 갈등관계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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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의 갈등의 구조 분석 틀

분석항목 분석변수 분석내용

가치측면
재산권(자유) vs 
공익(제약)

• 재산권 제약시 법률로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과도한 것은 아닌지 여부

이익측면 권리 vs 반사적 이익
• 규제(개혁)에 따라 정책 대상자들이 혜택 또는 부담해야할 것이 당사자의 권리인지 정부
• 규제(개혁)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인지의 여부

프로세스 측면
대표성

•  규제(개혁) 갈등 발생 시 규제 이해관계자 중 어떤 집단을 참여시키고, 어떤 사람을 대표로 
세워야 하는가의 여부

• 전문성이 있는 대표와 구성원 합의가 있는 대표의 여부

투명성 • 규제(개혁)안의 조정이나 보상적 재정지원과 같은 정부의 추가적 제안의 투명적 집행

※ 출처: 이혁우 외(2019)

첫째, 가치측면에서는 재산권과 공익적 제약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데, 민간의 당사자끼리의 

갈등은 쌍방협의에 의해 재산권이나 자유의 폭에 대해서 합의로 해결될 수 있으나, 정부지원의 규제적 

속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산권과 자유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도시

재생뉴딜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인해 재산권의 손실이 발생하는 집단 중 세입자 집단과 해당 지역의 상인 

등의 가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 이익측면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권리인지 반사적 이익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얻는 이익의 속성이 반사적 이익일 경우에는 이익을 

보장해 주는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이 사업으로 인해 이익 또는 피해를 보는 집단이 

지원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받지 못하거나 이익의 범위가 적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프로세스 측면에서 볼 때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이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집단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각 집단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충분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대표자들의 

결정이 사업 공모 시 포함된다면 향후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프로세스 측면에서 투명성의 문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나 절차가 얼마나 공개

되고 있는가의 여부로 본 사업에 포함되는 양 당사자 간의 동의와 절차의 투명성과 단계적 적합성이 고려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준은 다양하지만 주민협의

절차를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민협의절차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참여주민이 대표성

을 가지는가와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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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의 국가비전 도출의 기본 구도

지금까지 집권시기 동안 대부분의 정부는 국가비전 내지 미래비전에 대한 보고서를 통하여 국민

들에게 해당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는지, 특히 미래 어떤 지향점을 갖고 해당 집권시기의 

정책이 이루어질 지를 밝혀왔다.

아래 [표 1]은 김영상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시기 각 정부의 국가비전보고서를 정리한 표이다. 표에

서와 같이 김영삼정부 시기에는 ‘신경제’를 핵심으로 하였고, 김대중정부 시기에도 경제부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노무현정부 시기엔 「비전 2030」을 통해 사회정책을 통해 국가비전을 도출하는 독특한 면을 

보여왔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에는 경제발전전략에 다시 치중하였으며, 문재인정부에서는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비전의 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아직 최종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표 1] 각 정부의 국가비전 보고서 발간 현황

대통령(임기) 사업명(주관기관) 발행 보고서 제목

김영삼

(1993,2-1998,2)
신경제장기구상

(재정경제원ㆍ한국개발연구원)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위한 국가과제: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김대중

(1998,2-2003,2)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2011 비전과 과제: 열린세상, 유연한 경제」

노무현

(2003,2-2008,2)
비전 2030
(한국개발연구원ㆍ정부ㆍ민간 합동 작업단)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이명박

(2008,2-2013,2)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박근혜

(2013,2-2017,3)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문재인

(2017,5-)
미래비전 2045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ㆍ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45 광복 100주년을 향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 주: 이 보고서는 2019.12, 중간보고서형태로 발간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국가비전 보고서라 볼 수 없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 비전

성명 : 이태수

소속기관명 : 꽃동네대학교

이메일 : lts0930@gmail.com

1

Ⅰ국가 비전과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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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류 공통의 도전적 미래란 무엇인가? 사실 200년 이상 자본주의의 변신은 지속되어왔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자본의 약탈성과 노동의 종속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자본주의의 발화형태인 

‘세계화’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때론 정치·경제적 패권주의와 맞물려 ‘반세계화’적인 속성을 유지시켜왔지만 

전지구적 차원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이윤추구의 동기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속에서 국내·외적 

불평등의 심화 압력은 지속되어왔고, 새로운 기술 창출의 압력은 이윤추구 방식과 노동력 동원 방식의 

획기적 전환을 강제하며, 자연과 자원의 동원에 따른 외부비경제를 내부화하지 않는 자본의 운동방식은 

세계의 환경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기존 문화 간의 충돌, 새로운 문화의 등장으로 인한 

충격 등 지구적 차원의 문화적 갈등의 진폭은 커지며 여기에 지리적 이동의 자유로움은 역설적으로 인종, 

종교의 갈등 소지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렇듯 인류가 직면하게 될 향후의 도전적 현실은 인구구조, 기술경제, 기후환경, 사회문화, 국제

질서 등 모든 면에서 격변의 국면이 될 것이며, 이를 간단히 특징화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전 지구적 차원의 메가 트랜드

인구구조
• 세계 인구의 지속적 증가
• 선진국 고령화와 개도국 중산층 성장

기후환경•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심화

기술경제

• 글로벌 경제 저상장과 신흥경제강국 등장
• 글로벌 이동성 증가와 노동시장 변동
•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 양식 변화

사회문화 

• 자원 부족에 따른 국가간 자원 갈등 확대
• 만성 질환 증가와 신종 질병 등장
• 부의 불평등 및 사회적 양극화 확대
• 디지털 신문화와 사이버의존성 증대
• 여성 영향력 강화와 새로운 가족구조
• 도시로의 집중화와 지역적 양극화 심화

국제질서

• 자국중심주의 정치 리더십 강화
•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 영향력 증가
• 영향력있는 개인과 조직으로 권력 이동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 가중되는 고유의 위기란 무엇인가? 이는 수출경제, 개방경제를 통해 발전해 

온 한국은 인류 공통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게 될 존재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산업화의 후발주자로서 추격전략으로 통해 산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그 과정에서 잉태된 고유의 위기가 

이들 보고서를 통해 볼 때 국가비전은 ① 현재와 미래에 걸친 환경분석, ② 이에 따른 과제의 도출, 

③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운영의 방향, 그리고 ④ 이에 부합되는 전략과 주요 정책으로 구성되어 

서술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 

다가올 미래 시점의 환경적 변화와 그에 따른 도전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환경적 변화에는 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추적이 가능하다. 즉, ① 글로벌시대에 대응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위기와 그에 따른 과제라는 차원, ② 대한민국 자체가 그간의 역사성과 경로의존성에 

의해 갖고 있는 고유의 위기와 과제라는 차원, ③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을 포함 전 지구적 차원에

서 커다란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위기와 과제라는 차원 등이 그것

이다. 특히 세 번 째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야기되는 위기와 과제는 기존의 전 지구적 차원과 한국 고유의 

차원에 있어서 발견되었던 것들을 ‘낡은’ 것으로 위치지우며 새로운 해석과 접근을 요구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비전의 도출이란 아래와 같은 기본구도를 통해 행해질 수 있다. 

[그림 1] 국가비전 도출을 위한 기본 구도

미래의 
도전적 과제

코로나19가 
던져준 

새로운 위기와 
과제

대한민국 
고유의 위기와 
과제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와 과제

나. 국가비전을 위한 환경적 분석

현재 우리의 미래 환경 변화의 핵심은 중측적 도전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즉, 인류 공통의 도전과 

여기에 더해질 한국적 특수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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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소위 ‘문명사적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할 정도로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대적인 성찰과 이로부터 

근본적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 

아직 그 파급력과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은 채, 이러한 팬더믹은 모든 것을 그 이전(Before Corona, 

B.C.)와 그 이후(After Disease, A.D.)로 바꾸어 놓았다고 할 정도로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특히 세계화의 양태를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커 슬로발리제이션(slowbalization) 시대를 전망하기도 하여 상품과 

자본, 노동의 세계적 이동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비대면 양식의 확대는 새로운 욕구와 소비

방식을 낳고 아울러 산업구조와 노동방식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구조와 기술양태, 고용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생활양식과 문화양식의 변화도 초래되어 트랜스휴먼(trans-human)의 시대를 촉진

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나 팬더믹을 포함하여 각종 복합재해의 빈발은 기후

환경의 변화에서 온 재앙이란 인식이 새로운 차원의 해법을 요구하게 되어 지구적 차원의 강도 높은 환경

대책이 강구되고 국내적으로도 이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새로운 대응의 필요성을 낳게 한다.

다. 새로운 국가비전의 방향

현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국가비전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와 도전

과제 하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특히 생태환경 측면 모두에 걸쳐 철저한 패러

다임의 전환에 입각한 것이라야 한다. 새로운 국가비전이 해결해야 할 사명을 다시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 새로운 국가비전의 사명 

새로운국가비전

위기의 
대한민국

포스트코로나

- 가속화된 위기
미래환경의 도전

정치

포퓰리즘 확산, 
국제질서의 변화, 
불확실한 남북통일

인구

인구감소 속 
저출산 
고령화

환경

기후변화와 
새로운 
에너지 환경

경제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

사회

계층 격차, 
지역 격차, 
가치관 변화

성장의 
위기

정치의 
위기

분배의 
위기

증폭되어 미래의 위기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다. 그간 전사회적으로 물질적 성장을 

최우선시하고, 개개인적으로도 물질적 가치와 부를 추종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지연과 왜곡이 초래되었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구조와 정도를 심화시켰다. 또한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와 세계 최저 속도의 

저출산화는 경제와 정치, 사회 전분야에 걸쳐 어느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충격을 던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① 성장동력의 약화, ② 사회양극화, ③ 정치의 

위기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러한 위기의 이면에는 내수부족과 대-중소기업간의 분절에 따른 산업과 

기업, 노동의 이중구조화가 도사리고 있고, 가족책임주의와 생활상의 각종 불안정에 따른 일상에서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정당기반의 취약이나 시민참여 통로의 제한, 정치특권화가 빚어내는 이해조정의 

실패나 협치의 실종, 정치의 불신 등이 현재화되는 구조가 고착되어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더 근원적

으로 추적해 보면 이러한 모든 위기의 원천으로 정치·경제·사회의 세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자리잡은 제반 

특징들을 들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새로운 국가비전은 이들 세 차원의 구조적 특징들을 근본적으로 변환

시키는 대작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위기들의 중층적 구성과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 특징

들을 도식화해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대한민국 위기의 면모와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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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가지의 위기라는 미래의 환경변화에 코로나19 사태가 던져 준 새로운 미래 환경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팬더믹(pandemic)현상은 한마디로 미증유의 사태 속에 

현재의 위기 징조가 더욱 심각하게 앞당겨지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기에 코로나19 사태는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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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절차적 정당성뿐만이 아니라 내용적 합리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공론화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숙의적 가치를 실천기법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공론화 과정은 그러한 2가지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론화가 단순한 1회성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적인 정책결정 

과정 속에서 숙의요인이 상설적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 현재 실시되는 우리

나라의 공론화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론화가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고(90.5%), 공론화에 적절하지 못한 이슈가 선택되기도 하였다(84.8%), 또한 공론화 과정이 정책결정자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80.0%)도 비판적이었다. 즉 사전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급작스럽게 추진되면서 공론화에 부합되지 않은 쟁점이 다루어지기도 하고, 약 3개월 정도의 

짧은 일정으로 공론화가 완료되고 있다는 것이다1. 최근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론화가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2020년 8월 현재 광역 1곳, 자치구 2곳, 50만 이상 대도시 1곳, 일반시 3곳, 군 1곳 등 총 8곳의 지자체

가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조례로 제정되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가 

담긴 갈등기본법을 준비하는 등 제도화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제도화된 공론화 사례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공론화의 제도적 과제를 탐색해 

본다. 공론화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정책결정과정과 연계시켜 나갈 것인가? 제도화된 

공론화의 해외 사례를 통해 함의를 찾고자 한다.

1　2019년 6월 13일 “한국사회 공론화 성과와 과제 토론회 발표자료”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제도화된 공론화의 탐색

: 해외 사례의 시사점

성명 : 하동현

소속기관명 : 전북대학교

이메일 : eastwiser@gmail.com

2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은 ‘대전환의 대한민국’이며 이는 한편으론 정치-경제-

사회-환경 등 네 가지 부문에 있어 총체적인 전환이며 다른 한편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철학이나 

가치관에 있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이란 문명사적 전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은 그림과 

그 안의 내용으로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의 기본 방향 하에 세부적인 과제들이 도출

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기대해본다.

[그림 5] 새로운 국가비전의 방향과 과제

기존 패러다임 유지 신 패러다임 전환

• 계층간양극화(소득, 교육, 건강 등)
• 사회적 배제, 불평 등, 불공정 
• 경쟁 > 협력(연대) 
• 물질 소비 > 환경

• 기본생활의 보장 
• 공정, 평등, 정의
• 경쟁 < 협력(연대) 
• 물질소비 < 환경

• 수출 > 내수 
• 대기업 > 중소기업 
• 제조업 > 서비스업
• 조립형, 자동화 > 혁신형, 숙련

• 수출 = 내수 
• 대기업 = 중소기업 
• 제조업 = 서비스업 
• 조립형, 자동화 = 혁신형, 숙련

• 배제 > 참여 
• 소선구제 > 비례대표 
• 집중 > 분권

• 배제 < 참여 
• 소선구제 < 비례대표 
• 집중 < 분권

• 개발 > 환경
• 화석연료 > 신재생에너지

• 개발 = 환경
• 화석연료 < 신재생에너지

사회

경제

정치

환경

대한민국의 
대전환

환경과 인간의 공존

문명사적 전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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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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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설적인 공론화위원회(또는 법 또는 제도에 지정된 담당조직)를 통해 공론화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이다. 둘째 공론화위원회가 없는 경우라도, 특정 법령 또는 제도적 기반이 존재하여 정기적

으로 실시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규정, 내규,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공론화가 정기적으로 실시될 

때이다. 셋째 공론화가 특정 절차 실현을 위해 필수요건으로 제시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과정이다.

반면, 비제도화의 의미는 일시적이고 일회성적인 공론화. 설사 특정 법령에 기반으로 두었다고 해도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1회적으로 실시된 것은 제도적 공론화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신고리 5, 6호 

재개 공론화는 법적 근거는 있다 할지라도 그때의 현안으로 종료되어진 공론화이므로 비제도화된 경우로 

인식한다.

요컨대 공론화를 제도화를 한다는 것은, ① 특정한 방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실시

되고 있는 것(목적성), ② 매년 혹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지속성 & 

정기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 해외의 제도화된 공론화 사례

1) 미국의 오리건(Oregon) 주 사례3

오리건 주에서는 ‘시민 주도적 검토’(Citizens Initiative Review, CIR)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CIR은 시민배심제(Citizens’ jury)를 모델로 구성되었는데, 유권자와의 상호작용을 염두로 하여 마련되었다. 

오리건 주의 CIR은 주 선거의 공식적인 일부분이 되고 있다.

오리건 주에서는 2008년에 CIR을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2011년에 주의회에서 법률(Citizens’ 

Initiative Review Commission, CIRC)로 서명되었다. 오리건 주 법률(2020 ORS) chapter 250을 보면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오리건 주 법 페이지)4. CIRC는 오리건 주 시민들, 진행자, 지사나 주 상원이 지명한 자 등

으로 구성된다. CIRC는 위원들이 하게 될 법안을 선택하고 과정을 감독한다. 시민패널들은 지역 유권자

들이 다가 올 선거에서 결정할 투표 발의안(ballot measures) 등을 심의하기 위해 모인다. 그들은 주 전역에서 

통계적 대표성을 가지도록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이 활용된다. CIR의 참가자 수는 약 20-24명 정도로 설정

한다.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다.

CIR은 투표 직전에 유권자들에게 제공될 정책주장의 증거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권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성명서를 생산함으로서 증거가 가지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3　https://healthydemocracy.org/cir/or/

4　https://www.oregonlaws.org/ors/250.137

나. 이론적 검토2

1) 숙의민주주의 실천 기법의 특징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기법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기법으로 토론형 여론조사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플래닝셀(Planing Cell), 시민배심(citizens jury),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등이 있다. 이러한 실천 기법들은 ① 대표성 있는 참가자의 선정, ② 소그룹 토론, ③ 충분한 숙의 기간, ④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⑤ 논의 성과의 도출을 공통 요건으로 하면서도 개발자와 탄생된 

맥락에 따라 운영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정책결정과정과 숙의적 실천과의 관계

숙의민주주의는 정책결정과정을 더욱 민주적으로 노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버

마스는 국가에는 2가지 유형의 ‘공론의 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Habermas, 1992). 제1의 공론의 장은 

법치국가로 제정된 제도적 과정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지향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투표나 다수결로 

의회 등 공적 결정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실시한다. 공적 주체의 결정지향적 심의는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도 

이를 처리하는 영역이다. 제2의 공론의 장은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비제도적이고 비형식적인 의견형성 

과정이다. ‘공공권(公共圈)에서 비공식적인 의견형성’이 이루어진다. 공공권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하위

문화적 네트워크로 시간적, 사회적, 내용적으로 명확한 경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서의 토의는 

특정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데, 주로 정치적 쟁점을 다룬다.

두 가지의 장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도 연계되어야 상호 가치를 지닌다. 제2의 공론의 장에서 

발견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적 결정이 필요하게 되고, 제1의 공론의 장에서 의제가 되어 

결정이 시도된다. 두 공론의 장이 협동하고 연계하여 각각의 논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한다. 시민의 공론을 

어떻게 공식적인 정책과정 속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가가 양자 간의 주요한 과제이다.

3) 숙의적 실천의 제도화

제도화의 의미는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도화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을 지닌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정기적 혹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을 의미

한다. 경우의 수로 3가지를 상정한다.

2　하동현(2020)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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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의 함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분석의 함의

숙의민주주의 특징 실천 기법의 구성요소 우리나라 공론화의 문제점 제도화 사례

• 직접 시민 참여 • 무작위 추출에 의한 대표성 확보

• 급작스런 공론화
• 적절하지 못한 이슈의 공론화
•  정책결정자 책임회피의 수단 / 
의도의 정당화 우려

• 미국 오리건 주
- 선거 쟁점의 선별
- 쟁점별 객관화된 정보의 확보
-  사전 숙의를 통한 전체 유권자에의 
정보 및 선택관점의 제공

• 일본 미타카시
- 연도별 시민 투입의 채널 확보
-  시민의 제언과 행정대응의 제도적 
일상화 구축

•  선호변용에 의한 
합의가능성

• 소그룹 토론, 논의 성과의 도출

•  숙의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 객관적 정보 제공
• 충분한 숙의 기간

공론화가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사례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에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의 확보이다. 오리건 주의 공론화는 선거의 일부분으로 공론화가 

장착되어 있다. (무작위로 선별된) 유권자 대표들이 사전에 선거쟁점을 심화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전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다. 선거의 한 과정으로 편입되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선거 방향 

설정의 사전 실험적 성격도 띄고 있다. 미타카시는 정기적으로 시의 행정계획과 관련된 시민의견 투입의 

채널로써 정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연동되어 제시되므로 자연스럽게 민관 

협력의 툴로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가 인식의 결과처럼, 공론화 자체의 검토와 공감이 형성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의 의지로 갑작스럽게 부정기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례로 제도

화가 되었더라도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종전의 단발성 공론화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숙의를 모토로 

하면서도 공론화가 실시 전과 실시 과정에서 숙의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공론화 과정의 명확한 목적이다. 오리건 주는 투표발의에 의한 찬반 쟁점을 전체 유권자가 

이를 마주하기 전에 선별된 패널들이 사전에 논의하는 구조이다. 유권자의 시선에서 전체 유권자를 대신

하여 심화 토론을 전개하여 선택 관점의 폭과 구체성을 제공한다. 또한 선거과정에서의 쟁점을 선별하기도 

한다. 미타카시는 행정계획에 대한 시기별로 주민 관점의 반영이라는 목적이 있다. 정책분야별로 행정의 

방향설정을 주민의 시선으로 상황적합화 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풀기 어려운 정책난제를 공론화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정책의 최종 판단형 

공론화가 주류인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의 책임성 회피나 정당화 등이 의심받는다.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검토 대상은 투표 발의에 의해 제안된 것들이다. CIRC는 그동안 청원 등으로 발의된 여러 조치

(measure)들 가운데, 투표하게 될 것을 1개 이상 선정하게 된다. 그런 다음 CIR의 패널을 소집하여 선택된 

조치들을 평가한다. 검토하는데 활용되는 기준들이 존재하는데, ① 대책의 재정적 영향 ② 오리건 헌법 

개정 여부 ③ 검토 자금조달 능력 ④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기타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오리건 주의 CIR 프로그램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리뷰에 편견이 

없고 널리 활용되었으며, 투표 안내서의 다른 부분들보다 유권자들이 더 많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2) 일본 미타카시(三鷹市) 사례

일본의 시민토의회는 2005년에 시범 실시되었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초기

에는 관동지방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미타카시는 일본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플래닝셀을 개최하였다. 2006년 8월 26-27일 시민협동

센터에서 개최된 ‘마을만들기 디스커션(まちづくりディスカッション)’이 개최된 이후 매년 정례화되었다. 

미타카시는 2006년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자치기본조례는 시 행정에서 자치의 이념과 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최고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미타카시의 경우 참여와 협동의 마을만들기를 시정의 이념

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32조에는 ‘협동의 마을만들기’라는 조항에 구체적인 입장과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기획구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타카 시민 플랜21회의’와 시에서 파트너십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마을만들기의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시민과 행정간의 협력적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三鷹市, 2017:17). 이러한 차원에서 시민토의회인 ‘마을만들기 디스커션’도 제도화 되어 지속적

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시민토의회는 플래닝셀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플래닝셀이 지닌 기본 원칙들을 공유

한다. 무작위추출, 정보제공, 소수의 토론, 토론 구성원의 변화, 사례비의 지급, 시민보고서 제출 등이 핵심적 

특징이다. 플래닝셀과 시민토의회는 모델적 특성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독일과 일본이 지닌 사회적 

제도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일정과 작업횟수, 제공되는 정보량에서 일정부분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미타카시의 시민토의회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에는 어린이 

안전, 2014년 키타노사토의 마을 만들기1, 2015년 기본계획 반영 내용(복합시설 활용), 2018년 미타카시청사 

리모델링 계획 등이다. 시의 장기발전계획인 기본계획수립이나 마을만들기에서 반영될 내용 등 정책 방향성

과 관련된 내용들과 외곽순환도로 계획변경, 청사 리모델링 등 진행되는 현안으로 분류가능하다. 대체로 

정책적 방향과 관련된 논의가 다수이고 현안은 일부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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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가 모든 난제를 풀 수 없으며 해결방식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민들의 숙의가 특히 필요로 

하는 대상, 정책과정 상의 위치,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 역할과 목적을 명확히 합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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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조경은 국토전반의 공간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관련법과 의사결정기관의 부재로 

국토관리 산업에 있어 낮은 위상, 공무원과 전문 인력의 투입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열악한 시스템 등을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 푸른 국토를 다루는 조경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통해 현안

과제를 살펴보고, 정책사업계획과 조경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조경영역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서 출발

한다.

연구의 목적은 조경의 교육·산업·정책·행정조직의 현안을 조사하고, 정부조직의 조경관련정책사업과 

공무원기능과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국토의 조경정책과 조경직의 활성화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한국의 조경교육과 산업 현황과 현안 과제 둘째, 조경정책사업

계획 셋째, 조경직 공무원의 기능과 수요를 분석한다. 결론으로 조경전문인력의 적절한 투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안에 대해 제도적 개선과 임용확대방안, 행정사항에 대해 제언한다.

나. 본론 

1) 조경교육과 산업 현황을 통한 현안 과제

① 조경교육과 산업의 현황

교육 분야는 1973년 대통령령 제6476호로 교육과정을 최초로 개설되었으며, 사회적 수요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20년 현재 58개 대학(2~3년제 포함)과 35개 대학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평균 2,000여명이 배출되고 있다. 교육 영역은 공간계획에 있어서 광역(도시·농촌)계획, 생태계획, 

시설계획, 산림생태계획, 관광휴양계획, 사적지계획, 소재 및 공학, 환경복원, 기후변화 등으로 교과목은 

푸른 국토의 조경정책과 

조경직 활성화방안

성명 : 이애란

소속기관명 : 청주대학교

이메일 : arlee@cju.ac.kr

1

Ⅱ환경위기 시대 

조경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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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조경의 정책 방향

(1) 국가 공원과 역사문화 정책으로는 첫째, 공공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의 재생으로 기존 도시공원의 

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되는 도시공원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도시공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통해 도시공원의 기능과 수준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인증제 도입이 필요

하다. 둘째, 선도형 도시공원의 조성을 통해국가의 위상에 맞는 대형 국가공원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

하는 선도형 도시공원의 도입을 통해 미래 사회 대비.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도시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다. 이는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 및 

재난을 대비한 재난안전공원의 조성(국내최초 재난안전공원, 동탄 신도시)의 요구와 사물인터넷(lot), 인공

지능(AI), 증강현실(AR),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원의 방향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민이 

행복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과 확산이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확산을 저해하는 관련 조항 개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용산 국가도시공원 관련 특별법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자연생태계 

및 자연공원 관리체계 구축이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균형과 조화 유지, 자연생태계 보

전중심의 공원관리 기조 강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자연공원의 공원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 개발 및 제공에 있다. 또한 궁·능 전통조경 정비 및 역사경관림 조성으로 전통조경의 조성 기법에 

근거한 관리개념 정립과 함께 전통조경의 관리 매뉴얼 작성과 매뉴얼에 의한 관리제도 도입, 법제화에 

의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자연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은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보전으로 단절된 하천의 연속성

을 회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수변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린인프라 조경 사업으로 추진하여 4대강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 대응형 도시

숲 확충으로 인위적 장치에 의한 대응보다 훼손된 녹지 복구를 위한 ‘도시녹지총량제’ 도입으로 기후대를 

조정할 수 있는 녹지 확충과 바람길 조성으로 대기 순환을 위한 통로확보가 중요하며 도심 내 녹지의 조성뿐

만 아니라 관리, 유지를 통해 노지의 변형을 방지하는 도시숲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녹지의 개조의 대응방안으로 도시 녹지의 대대적인 정비와 개조 및 관리를 위한 조경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도시녹지, 공원, 도시숲, 도시습지, 하천 등 도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법

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 (조경청) 신설이 시급 (예: 영국의 Natural England/ Landscape Department)하

다. 또한 미세먼지와 도시녹지 관련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 지방정부 광역단위/공공

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국민친화형 녹색환경의 새로운 전략 도입으로는 첫째, 4차 산업혁명 연계와 국민친화형 정책으로 

통합적 스마트 그린 플랫폼을 녹색기반환경인 공원, 하천변, 녹지 등 생태공간에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조경계획 및 설계, 식재설계, 식물학, 환경생태학, GIS, 자연공원관리, 재해분석과 환경복원계획, 기후변화

적응계획론, 정원설계, 관광휴양지 이용자관리, 조경사(동양·서양), 조경재료 및 시공, 도시환경과 녹지, 

도시농어촌재생, 녹색관광계획 등 50여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산업 분야는 조경시공분야, 조경계획(국토 및 도시컨설팅) 설계분야, 조경관리분야, 소재 생산 및 

유통으로 주로 구성하다. 각 소관부처의 근거법률에 의해서 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과 문화재 분야는 

산림청과 문화재청의 협력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산업은 전체 건설업의 약 13%(2016년 기준)하고 있으나, 

타 건설공사에 비해 공사규모가 작아 소규모 공사로 인한 건설업의 영세성을 있으며, 전문 인력과 시설은 

있으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 산업기반이 열약하므로, 제정안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진흥시설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② 조경 정책의 현안과제

현안과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의한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으로 이는 공원의 양적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에 반하며, 공원시설에 대한 절대 부족과 기후환경대응력 한계로 귀결

된다. 둘째, 법과 지원에 있어 도시공원법 개정과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생활SOC로서 균형과 일정 수준 

이상의 설치가 필요하다. 조경진흥법과 조경지원센터의 예산 책정을 통한 안정화와 세계조경가대회

(IFLA) 광주 총회의 산·관·학 개최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와 환경적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원녹지의 환경대응력과 국민 건강의 환경권 확보위한 관련부처간의 효율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다. 넷째, 조경 산업의 국가·사회적 기여로서 인재육성 로드맵과 국민일자리 창출, 

자영업 및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도시재생사업 및 정책 참여의 과제가 있다.

2) 푸른 국토를 위한 조경정책사업계획

① 조경의 목표

「푸른 국토 파란 하늘 국민 행복」의 비젼 하에 조경의 목표는 안정적 조경분야 기반 조성과 조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다. 정책계획을 위한 분야별 구축기반 조성은 교육, 산업, 법제도, 공무원

직제의 인력 강화에 있다.

[표 1] 조경 분야별 기반 조성

교육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형 교육 체계의 구축
• 4차산업 융합형 스마트 녹색산업 창출 인재의 양성

산업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원천 기술의 확보
• 스마트도시, 도시재생, 농촌정주환경 정비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법제도
• 도시공원인증제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의 증진
• 미비한 조경진흥법의 현실적 작동 체계 구축

공무원

직제

• 국가직 조경공무원 확충으로 국민 행복 증진과 현장 대응능력의 배양
• 중앙과 지방 정부의 일관된 공원녹지 정책의 집행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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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 산림조경 63명, 시설조경 5명 근무한다. 세부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조경직류가 없고 서울시에서 

1명(조경6급) 파견운영 중이다. 지방직 공무원은 녹지직렬 조경직류 1개 직렬과 직류로 예를 들어 서울

특별시 녹지직 710명, 부산광역시 200명이다.

(2) 국가발전을 위한 조경직 공무원의 필요성(해외공무원 중 조경직의 사례 포함)을 살펴보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조경의 역할과 

수요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토-환경의 통합관리,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 등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실질적이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필요한 

실정이다.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분장 정체성 확립 및 조경직제에 의한 조직구성을 확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통한 조경 산업의 진흥 확대되어야 한다. 국토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쟁력 있는 국토

건설과 직결된 국가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였으나 조경직 전문가 및 조직부재로 조경전문 행정 처리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조경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중앙부처에 전문조직 및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정책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조경사업의 도모가 필요하다.

(3) 정부조직 내 조경직 공무원 수요계획은 정부 조직도 상 18부 5처 17청 2원 4실 중 인사혁신처 

확인결과 산림청에 임업직렬 중 “산림조경”직류 22명만 근무 중이며, 우선적으로 조경직 공무원 요구도가 

시급한 약 160명 소요가 예상된다.

[표 2] 정부조직 내 조경직 공무원 수요계획안

조경직 공무원 
직급별

소속기관명

관리자 실무자 전문관 비고

행정안전부 3 9 -

국토교통부 3 15 3 지방청 제외

환경부 4 12 2

농림축산식품부 1 5 -

산림청 14 47 2

문화재청 5 32 3

소계 30 120 10

총계 160

위해 스마트 그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기술개발, 상용화 등을 포함한 R&D 사업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친화형 도시환경 체계 조성을 통해 회색 인프라로 무분별하게 조성된 도시환경에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바람길 확보로 대기 순환을 원활히 하고 미기후 활용, 건물녹화, 지형 및 지세활용, 자원

절약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 저감을 실천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이 행복한 정원의 요구에 따라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서 지정하고 있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국민

들의 실생활에 연계시켜 국민행복추구권을 향상시켜야 한다. 조성사업의 확대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산업화와 연계된 정원박람회 개최와 정원아카데미 등을 통한 정원문화 체험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연계시키도록 한다. 넷째, 안전하고 흥미로운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관리에 있다.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보건, 안전, 정서

생활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놀이 활동가를 배치하여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관리하며, 어린이, 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놀이터 설계디자인, 주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발굴 등 자문단 운영, 조성사업 지원과 운영이 요구된다.

(4) 조경사업의 일자리 창출과 영역 확대는 첫째, 일자리 창출 및 노인 복지를 위한 조경 사업이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신노년층의 증가에 대응

하여 조경지원센터를 통한 청년 조경가의 창업 및 성장을 돕기 위한 공간과 교육을 제공한다. 소규모 창업 

활성화와 노년층과 조경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연결시키는 온라인 매칭 시스템(한국, 백색누리

시스템) 활용과 노년층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ICT와 결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둘째, 농촌

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정주환경 및 관광사업의 증진으로 농촌정주환경은 지역 차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마을 단위의 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의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생활과 전통문화를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적 활성화를 꾀하도록 한다. 셋째, 남북평화를 위한 기념사업을 통한 

정책전략이다. 남북간 평화분위기에 따른 인도적 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GP철수에 따른 DMZ의 생태보존 및 활용방안에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생태·환경·평화·관광 벨트로 조성하는 ‘DMZ 세계평화기념정원’ 

조성사업이나 서울과 평양을 잇는 1번국도의 상징가로 조성사업과 평화를 기념하는 공간 조성사업이 요구

된다.

3) 조경직 공무원 기능과 수요

(1) 정부 및 지자체 조경직 공무원 현황은 「공무원 임용령」상 중앙직 공무원은 조경관련 직류 2개 

존재하며, 임업 직렬 내 “산림조경”직류, 시설직류 내 “시설조경”직류로 분류된다. 인사혁신처의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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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전체 국민의 약 92%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에서 도시공원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최희선 외, 2018). 그러나 2019년 1월 기준으로 도시공원부지는 총 927㎢

로서 480㎢(52%)는 공원으로 조성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447㎢(48%)는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2020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364㎢에 달한다(국토부, 2019c). 국토

교통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해 9월 11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국토부, 2019b). 이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공원집행률 평균은 52%, 공원조성 계획률 평균은 

45%이었으나, 전국 지자체의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의 평균은 2.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공원 계획은 수립하였지만 토지 매입과 보상 등의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실효성에 

큰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경행정의 큰 현안 중 하나인 도시공원일몰제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전국 지자체의 공원일몰제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다.

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1) 도시공원일몰제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도시공원일몰제 도입의 발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주들이 「도시계획법」 제6조가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7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강석점, 2018).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조경행정 발전방안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를 중심으로

성명 : 이재완

소속기관명 : 호서대학교

이메일 : noso791@gmail.com

2다. 결론 

본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집행을 위한 제도적 활성화 방안으로 아래의 내용을 제언코자 한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대한 사항이다. 생활SOC로서의 도시공원을 국민의 

환경권 보장 장치로 제공되어야 하며,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원재생을 위한 기존 공원에 대한 공원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둘째, 도시숲 관리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도시공원의 해제에 따른 녹지총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유형의 도시

녹지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 부여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국토

공간에 대한 활용 정책의 행정효율화가 요구된다. 셋째, 수목원 및 정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국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산업으로서의 정원이 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과 확대 지정에 있다. 또한 공동체정원 

등의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박람회를 국민들의 실생활에 연계시켜 지역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경직의 정부조직과 지자체의 정합적 수요에 대응

하는 공급 사항이다. 위의 국가와 국토공간차원의 수많은 법제와 정책, 계획과 시행에는 인력의 전문성과 

지속적 행정력 연계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적지적소의 전문 인력의 투입과 교육 강화시스템을 통해 

푸른 환경의 국토 속 국민의 건강한 삶이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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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방자치단체의 공원조성계획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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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자체별 공원집행률을 보면, 상위 지자체는 세종시(97.5%), 인천시(74.8%), 경기도(64.7%), 

서울시(58.7%), 광주시(54.5%) 순으로 나타났다(국토부, 2019b). 지자체별 공원조성 계획률의 경우 상위 

지자체는 제주도(100%), 광주시(93%), 부산시(82%), 전북도(80%), 인천시(80%) 순으로 나타났다(국토부, 

2019b). 공원조성 계획률의 전국 평균은 45%였다. 다음 예산투입률의 경우 상위 지자체는 대전시(9.2%), 

서울시(8.3%), 대구시(7.8%), 울산시(4.2%), 부산시(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국토부, 2019b). 

[그림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투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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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1999.10.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을 내렸다(최희선 외, 2018). 

그 결정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계획법」) 하나로 통합되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선계획·후개발이라고 하는 법체계로 개편되었다. 이에 

「국토계획법」 제48조는 도시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계획을 미리 결정·고시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인가와 사업인정고시가 없으면 자동 실효되도록 하였다

(강석점, 2018).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조성계획이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을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부르고 있다.

2019년 1월 기준 도시공원부지는 총 927㎢인데 그 중 조성 완료된 공원은 480㎢(52%)이나, 나머지 

447㎢(48%)는 미집행 상태로 이 중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364㎢가 2020년 7월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공원이다(국토부, 2019c). 국토교통부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2019년 전수조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① 공원집행률, ② 공원조성계획률, ③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④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⑤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하였다 

(국토부, 2019b).

[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공원집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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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발전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지공간의 관리

라는 조경행정의 가치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전략적ㆍ단계적 접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등의 의사결정에서 전략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조성 우선순위를 평가하여야 하며(김수연, 2019), 지방자치

단체의 가용재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여야 한다(황금회 외, 2017). 또한 도시공원 특례사업(세칭 민간

공원)의 대안적 고려가 필요하다(황금회 외, 2017).

2) 결합개발 및 융복합 범위 확대

도시·군계획사업(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 시 구역 외 동일이용권 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결합개발을 추진할 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황희연 외, 2015). 다음

으로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중 민간 운영·설치가 가능한 시설과 장기미집행 공원과의 기반시설 복합화

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황희연 외, 2015).

3) 사유재산권침해 보상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동안 사유권 제한이 있었던 토지소유주에게는 재산세 

경감 및 지방세 면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황희연 외, 2015). 현행 보상 제도는 도시

계획시설부지 가운데 대지(垈地)인 토지소유자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지 이외에도 ‘잡종지’ 등 일부 지목에서도 재산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황희연 외, 2015).

4) 다양한 재원 확보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황희연 외, 2015). 먼저 지자체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특별회계’와 시설 ‘조성

한편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수준의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 및 140개 시·군 모두 공원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 토지매입,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토부, 2019b). 그리고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특·광역시는 난개발 

가능성이 높고, 도(道)는 상대적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았다(국토부, 2019b).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발생원인과 문제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된 주요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최희선 외, 2018). 

첫째, 공원녹지계획 상 기저인구의 과다 추계이다. 도시의 이미지, 대외적 상징성, 계획승인 등을 

고려하여 양적인 목표 달성에 치중하게 되어 실행가능성 및 현실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최희선 외, 2018).

둘째, 예산 지원 없는 지방이양이다. 2000년 이후 공원녹지 지정 및 조성업무가 기초지자체의 지방

사무로 이양되었으나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상황에 처해 있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공원에의 

투자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도시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최희선 

외, 2018).

셋째, 도시·군계획시설 수요예측 및 공급과 집행기능의 연계 미흡이다(김수연, 2019). 도시·군계획

시설의 담당 부서와 집행 또는 설치 부서가 달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시 관련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의 기회가 없어 집행계획과 연계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았다(김수연, 2018). 넷째, 중앙정부와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원 조성은 기초지자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1974년까지는 중앙정부가, 1974년부터 2000년에 광역지자체가 지정해 왔다(최희선 외, 2018).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부족도 현 실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최희선 외, 2018).

도시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도시계획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공공복리 증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구조의 골격 및 체계형성’ 등이 어려워

지는 것이다(황희연 외, 2015). 2019년 기준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추정사업비는 약 200조원이었으며, 그 중 도시공원 368㎢ 조성에 약 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다(국토부, 2019b).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자체 수준에서는 가용재원 전액을 투자한다고 하여도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황희연 외, 2015).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의 가장 큰 문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이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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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과 관련한 대지 보상이나 관련 용역 추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황희연 외, 2015). 다음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영국, 일본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녹지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황희연 외, 2015). 그리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토지매입이나 사업

시행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황희연 외, 2015), 지방채 활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에도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녹지공간의 관리라는 조경행정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공원복지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원의 조성, 국고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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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했다. 예를 들면, 기원전 430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장티푸스, 

235~264년 로마제국의 홍역과 장티푸스, 1400~1600년 중세유럽의 흑사병, 1600년대 초 아메리카 대륙의 

천연두 등이다.

현대에도 전염병은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해왔다. 1918년~1919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발생했다. 스페인 

독감은 당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감염시킨 후 소멸되었다. 소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지속기간은 

1년 미만이었지만, 5,0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사망자의 3배에 이르는 숫자이다. 

이 때문에 스페인 독감은 ‘팬더믹의 어머니’로 불린다. 미국에서 사망비율은 0.6% 내외였지만, 인도는 전 

인구의 6%가 사망했다. 사망자의 상당수가 개발도상국 국민이었다. 2005년에 이르러서 스페인독감의 

원인이 조류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류가 증가하고 인류의 이동이 증가하고, 인류의 거주면적과 활동면적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염병

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전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이며, 더 자주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원인을 고찰

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나. 팬더믹의 원인

1) 미생물

미생물에 의한 전염병이야말로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원인이다(Clark, 2020: 49). 

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미생물에는 곰팡이(fungi), 세균(bacteria), 바이러스(virus)가 있다.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팬더믹의 

원인과 대응

성명 : 임형백

소속기관명 : 성결대학교

이메일 : hblim69@daum.net

1

Ⅲ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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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사에 따르면, 그 가게에서 고기로 판매하는 야생동물만 해도 42종이나 된다(최강석, 2020: 75).

라. 한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대응

2019년 코로나19의 초기 단계에서 감염증 확산에 성공한 국가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다. 중국과 

인접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교훈을 살려 국가적 차원에서의 

초광역적 협력을 통하여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의 확산을 성공적

으로 차단했다. 사실 한국은 COVID-19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위기를 초래하였다. 한국정부는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마스크 등 의료장비의 수요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의료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도 초기 느린 대응으로 확진자 확산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표 1]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우한폐렴(COVID-19) 현황 비교

국가
2020년 2월 2일 2월 20일 2월 26일 4월 1일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한국 15 0 104 1 1,261 12 9,887 165

대만 10 0 24 1 32 1 322 5

홍콩 14 0 67 2 89 2 714 4

싱가포르 18 0 85 0 93 0 926 3

※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0년 4월 6일자.

반면 한국은 정부의 판단착오로 초기 대응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의료진의 적극적인 헌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우수한 의료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성공적이었다. 한국에서 대규모 코로나 검사는 첨단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원을 양성, 관리해 온 의료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대한 국내적 대응 방향

1) 가용 의료자원 확보

가용한 의료 자원의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별 지정시설과 수용 인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배재현·김은진, 2020). COVID-19초기에 국민들에게 공급할 마스크 뿐만 아니라, 의료진

2) 인수공통감염병

동물의 가축화는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을 가져왔다. 동물들이 가축화되면서, 인간과의 접촉이 

늘어났고 인간에 적응하는 병균들이 나타났다. 인류에게는 재앙이지만, 병균들의 입장에서는 진화를 통한 

생존범위의 확장이다. 홍역, 결핵1, 천연두 등은 소에서 유래했고, 백일해(pertussis)와 인플루엔자는 돼지

에게서 유래했다. 최근 발생하는 인간전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감염병이며, 현재까지 약 250종이 

알려져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SARS, 에볼라도 인수공통감염병이다. WHO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

(zika virus)2, 라사열 바이러스 등 10대 감염병이 모두 인수공통감염병이다(강은지, 2020).

다. 코로나바이러스

2002년 중국 광둥에서 SARS 바이러스가 출현한 이후, 바이러스 학자들은 밀림이나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전이될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들을 조사해왔다. 특히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숨어있는 야생박쥐는 과학자들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었다. 그 덕분에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발견되었다(최강석, 2020: 29).

박쥐의 집단 무리생활과 긴 수명은 바이러스가 그 집단에서 유행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인 여건을 

제공한다. 박쥐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집단생활을 한다. 소형 박쥐들은 대개 한 동굴에 수백만 마리가 같이 

살 수 있으며, 심지어 여러 종의 박쥐 종들이 서식할 수도 있다. 반면 대형 박쥐들은 소규모 무리 집단을 

형성하며 집단 간 주기적인 교류도 행한다(최강석, 2020: 82).

SARS는 박쥐 바이러스가 사향고향이를 매개로, MERS는 박쥐 바이러스가 낙타를 매개로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한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는 박쥐 중에서도 중국관박쥐가 잠정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최강석, 2020: 7).

2020년 1월 22일자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드>에 실린 중국 우한 재래시장 탐사기획보도를 보면, 중국 

우한 재래시장은 수산물을 사고파는 재래시장이라고는 하지만, 닭, 당나귀, 양, 돼지와 같은 가축뿐 아니라 

여우, 오소리, 쥐, 고슴도치, 뱀, 박쥐, 사향고양이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파는 가게

들이 즐비하다. 중국 우한 대중목축 야생동물 가게의 메뉴판 사진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다. 

1　 소들이 결핵과 아주 비슷한 형태의 질병을 앓기 때문에 한때 결핵의 근원이 소로부터 사람에게로 옮아온 것이 아닐까 추측되었던 적이 
있었다. 최근의 DNA 분석에 의하면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이라고 추측된다. 즉, 소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결핵이 사람으로부터 소에게로 
전염되었다는 것이다(Clark, 2020: 24).

2　 지카 바이러스는 뎅기열, 치쿤구니야 바이러스(chikungunya virus)와 동일한 플라비 바이러스(flavi virus) 계열의 바이러스이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Zika) 숲에 서식하는 히말랴아원숭이(붉은털원숭이 또는 벵골원숭이라고도 불린다)에게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라고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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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적 차원의 대응

윤리적 차원에서 COVID-19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과 공익의 대립을 들 수 있다. 

한국은 2016년 겪은 메르스 사태가 좋은 경험이 되었다. 한국은 메르스 사태 때 국가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실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2017년에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새 진단시약과 검사법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에는 개인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

4) 법적ㆍ제도적 차원의 대응

국내에서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한국법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만 한국의사와 수원국의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실시

할 수는 없다.

5) 정치적 차원의 대응

COVID-19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다.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와 국제정세도 세계 각국의 위기관리 

능력, 세계경제의 회복, 국가간의 협조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강화했다. 본국으로 생산라인을 회귀시키는 리쇼어링은 이미 2013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했다. COVID-19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정보은폐 등으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심지어 反중국연합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6) 공간적 차원의 대응

COVID-19는 기존의 환경파괴적 개발과 도시밀집에 대하여 근원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산림에 대한 무분별한 개간, 바이러스의 중간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는 동물의 밀렵과 식용을 

위한 거래, 열악하고 밀집된 주거공간의 위험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원조수원국에서의 빈곤탈출, 기아탈출, 정주(settlement)환경개선 등 

경제적 측면에 일차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원조수원국에서 난개발(reckless devel-

opment)의 방지와 자연적인 완충지(natural buffer) 확보, 병원, 클리닉, 호텔 등 환자수용이 가능한 공간의 

확보 및 네트워크 형성, 대피 및 경보 시스템 구축 등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에게 공급할 마스크와 방호복도 부족하였었다. 심지어 마스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병원도 존재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의 대응이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2) 검역 정보 시스템 구축

조기 인지와 발생양상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신속한 역학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이 부분은 MERS 사태 등을 통하여 법적·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다. 2015년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에는 개인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7년에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새 진단시약과 검사법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3) 방역 대응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지자체, 민간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전파 예방이 

가능해야 한다. 이태원 클럽발 COVID-19 집단감염 확산에서 보여지듯이, 성급한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대응 방향

1) 인력교류 차원의 대응

원조수원국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조수원국에 대한 연구인력과 정보를 축적하여야 한다. 또 현장을 잘아는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2) 의료적 차원의 대응 

COVID-19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이후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지원요청이 높아졌다. 

공여국(donor country)으로서 한국은 수원국(recipient country)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국가계획 

수립·실행 지원, 감염환자 추적·관리 시스템, 교육과정 개설, 의료인 양성 노하우, 응급 의학 인프라, 건강

보험 제도, 국가 혈액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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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다. 동시에 COVID-19 이전과 이후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단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1920년대 후반에 

발생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경제 침체를 가져왔다. 100년 전 발생했던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국제개발협력은 당장 원조공여국과 원조수원국간의 인적교류가 힘들어졌고, 상당수의 프로젝트는 

취소되었다.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여도, 원조수원국 국민들에게도 충분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면역력이 

생기기전까지는 인적교류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인류는 처음 접하는 전염병에 대하여는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천연두를 예로 들어 보자. 천연두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초기에는 치사율이 75% 이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 후 1,0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치사율은 10~30% 정도로 낮아졌다. WHO는 1979년 천연두 박멸을 선언

했다.

반면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해 처음 천연두를 접한 아메리카 인디언은 90%가 죽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면역력이 없는 원시부족들이 문명인들이 가져다 준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문명인에게는 

관광, 자원을 위한 탐사, 호의적 접근일 수 있지만, 원시부족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현재 라틴 

아메리카에서 창궐하고 있는 우한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역시 원시부족들에게 죽음 

그 자체이다.

이 논문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원인을 고찰하고,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대응 

방향을 ① 인적교류 차원의 대응, ② 의료적 차원의 대응, ③ 윤리적 차원의 대응, ④ 법적·제도적 차원의 

대응, ⑤ 정치적 차원의 대응, ⑥ 공간적 차원의 대응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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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 발병이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을 기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팬데믹 선언 5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 11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감염자 수 및 

사망자 수는 각기 2,000만 명과 74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1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4,660

명의 누적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305명으로 치명률은 약 2.08%를 기록하고 있다.2 한국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한 K-방역은 여러 해외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같은 강력한 방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소규모 집단

감염 등을 통해 확진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기간 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종식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개월 간 지속되고 있는 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은 온라인 기반의 포괄적인 비대면 

접촉(untact) 문화의 확산과 함께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커다란 인식의 변화를 촉발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파급력은 사회, 경제, 교육, 보건, 복지 노동, 의료, 문화, 정보통신, 교통 등 우리의 

삶과 얽혀 있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 방식도 소위 ‘뉴 노멀(New Normal)’

이라 불리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편성되어 펜데믹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이러한 다각적인 사회의 변화와 달라진 일상의 모습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건축과 

도시공간의 해석과 대응을 요구하며, 코로나19 이후의 미래에 발병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염병에 의한 영향과 

변화들을 예측함과 동시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및 건축의 구현을 위한 복합적인 전략의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시와 인류의 발전의 원인으로 전염병을 거론하는 일이 잦아졌다. 

1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ine Coronavirus Resource Center 홈페이지 https://coronavirus.jhu.edu/ (검색일: 2020.8.11)

2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검색일: 2020.8.11)

코로나 이후 스마트 뉴노멀 건축방안

-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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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발생 이후 변화한 라이프스타일로 거론되는 것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On-Tact가 있다. 온라인 쿠킹 클래스, 방구석 소통 등 집콕 생활에 지친 이들을 위한 

유명인들의 다양한 챌린지가 공유되는 등 일상생활 언택트에 ‘연결＇을 더한 온택트 문화가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Home Ludens도 거론된다. 나만의 공간에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 활용하는 모습

으로 집에서 VOD 콘텐츠를 즐기고 직접 커피를 만드는 등 기존에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소비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집 안에서 직접 생산하는 하나의 놀이로 정착하는 등 변화가 발생하였다. 건강과 개인 면역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매우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면역 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의료 및 바이오 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감염병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관련 산업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쇼핑몰이 사람 간 직접 접촉

이라는 위험으로 인해 외면받으면서 개방적이고 접근하기 쉬우며 전천후로 모일 수 있는 공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 역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Value Chain이 붕괴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성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생산, 공급, 혁신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것이며, 

스마트 공장이 확대될 것이다. 인건비 절감 목적에서 도입되던 스마트 공장이 향후에는 질병에 대한 안전망

으로서 확대되고 무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강화될 것이다. COVID-19 이후 편의성과 안정성의 측면

에서 전연령층에서 언택트 서비스를 선호하는 양상이 확대될 것이다. 5가지(“S.H.O.C.K”)로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Switching On-line: off-line 중심 소비가 on-line으로 전환, Home-life Sourcing: 가정소비 다양화 

및 동네 소비의 부상, On-going Health: 건강, 위생, 힐링 소비 필수화, Changing Pattern: 시간, 연령, 구매 

방식의 변화, Knowing Digital: 시니어 디지털 경험 확대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 환경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비대면 커머스 플랫폼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 미충족요구를 융합기술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며, Niche E-Business Markets이 부상할 것

이고, 서비스 경험을 통한 가치 제고가 중요해질 것이다. 글로벌 가치 사슬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각

될 것이며, 융합과 혁신을 통한 E-Business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제품, 서비스 외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것

이며, 고객 기반과 고객층의 확대, 대상/고객/기술의 세 가지 축에 입각한 성장 기회가 발생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 관행에 대한 조정 및 합의 도출이 요구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될 것이며, 데이터3법의 통과와 데이터 중심 경제로의 이동,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과 

합의 도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 탐색, 융합기술을 활용한 고객 가치 제고, 유통, 물류 및 지원

문제 해결, E-Business 고객 경험 가치 창출과 발전 등이 요구될 것이다.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내용이나,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전의 팬데믹과는 다르게 앞으로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일반인들도 체감하는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을 진단하고, 달라진 우리의 

삶과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담아내면서 팬데믹 시대에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활용하여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뉴노멀 건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나. 본론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따라 다양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변화를 일반인도 밀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변화, 다양화, 가속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우리 사회가 겪게 될 변화의 모습들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글로벌 환경이 변화할 것이다. 경제적 분야를 살펴보면, 물류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

에서 국제적 분업체제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전환의 흐름과 맞물려 

기존의 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종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각 국가들은 보호무역을 중시하는 방향

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이며, 글로벌 경제는 위기와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정치분야를 살펴보면, 전술한 경제적 상황을 야기한 원인들이 정치분야에도 영향을 줄 것인데, 먼저 

자국우선주의가 저변에 자리잡을 것이며, 글로벌 경제 위기 뿐 아니라 내수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서도 소득 

격차와 갈등 문제는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적 리더십의 실종을 야기할 

것이고, 현재까지 글로벌 질서의 두 축이었던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제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Digital Transformation, 스마트화가 

가속될 것이고, 점점 더 다양하고 깊은 위계를 지닌 융합적인 기술과 분야, 제품 등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사회구조 측면에서는 당연히도 인구구조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고,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야기함과 

동시에,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도 커질 것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혹은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와 컨텐츠 분야가 다양한 형태와 

깊이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사회적 변화들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Virtual Experience Economy, SOP Streaming, Virtual Companions, Ambient 

Wellness, M2P, A-Commerce, The Burnout, Open Source Solutions, Assisted Development, Virtual Status Symbols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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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도 뉴 노멀 시대의 변화된 기준에 따라 재해석과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맹수와 같은 야생동물의 

공격, 혹독한 기후조건 등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로서 건축의 기원적 의미인 ‘shelter’에는 

이제 바이러스와 감염으로부터의 보호 개념이 추가되어야 한다. COVID-19는 인류가 경험하는 마지막 

펜데믹이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맹신해온 도시계획과 건축의 원리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을 위한 건조환경의 구축에 관여하는 모든 제반 분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와 건축의 전통적인 개발방식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대응방안_  2) 감염병 대응형 도시와 건축

팬데믹 이후 도시와 건축의 미래를 위한 1차적이고 보다 직접적인 의미의 대응방안은 감영병 재난 

대응형 도시와 건축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의 단서는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COVID-19를 통해 학습한, 현재까지 알려진 감염병의 주요 전파 방식(Modes of Trans-

mission)에서 찾을 수 있다. 직접 접촉에 의한 비말 감염의 대규모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 밀도의 관리가 

요구되며, ‘15분 거리의 도시’와 같이 보행생활권 중심의 도시 및 서비스의 분산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처: Anne Hidalgo 파리 시장) 공공건축, 보건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계획에서는 불필요한 동선의 

겹침을 방지하고 공간 점유의 밀도를 조정함으로써 이용자 상호 간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주거 건축에서는 변화된 사회문화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주거방식 및 주거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자가

격리 및 위축된 외부활동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외부공간과의 연계가 요청된다. 바이러스의 에어로졸 

형태나 공기 전파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환기량 및 환기횟수를 충족하고 맞통풍이 원활히 

일어나도록 하는 건축계획적 접근과 공기조화설비의 고도화를 적용할 수 있다.

다중 접촉 표면에 의한 감염에 있어서는 도시 및 건축 공간 속에 포함되는 다양한 접촉 장치들에 

대한 비접촉 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건축물의 내/외장재 및 마감재의 선택에 항균/항바이러스성 재료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도시 및 건축적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 부족한 음압병실, 격리시설 등의 임시건축물을 재난 지역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모듈러 및 프리패브 건축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응방안_  3) 디지털인프라 기반 스마트 도시

COVID-19 펜데믹은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개되고 있으며, 펜데믹 상황의 대응에 

각 국은 저마다 자국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선제적 감염검사, 

이번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뉴노멀을 가속화할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와 

영향은 보건의료 분야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경험할 것이다. 실물경제에의 충격,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 일자리 소멸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 속에 세계경제는 전례 

없는 큰 폭의 역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전반에 포괄적인 비대면 접촉(untact) 문화가 확산되고 소비행태 

및 소비패턴의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공유경제의 쇠퇴, 온라인/플랫폼 

경제의 부상)될 것이다. 일부 국가의 국경 폐쇄, 도시봉쇄(lockdown),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에 

따라 이동 및 외부활동, 대중교통 이용률 등은 감소하였으나 물자의 배송, 택배 등은 증가하는 교통·물류 

패턴이 등장할 것이다. 원격근무, 원격교육/보육, 원격의료, 화상회의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방식의 업무 처리 방식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사회 모든 분야로 더욱 확대되어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가격리,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의 확산 등으로 주택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 공간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욕구가 형성될 것이다. 탈도시화 및 에코 라이프의 

부상, 근린생활권 중심의 도시구조 개편, 1인 주거 선호도의 지속적인 증가 등이 예측되며, 도시의 대규모 

물리적 공공공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자국 중심의 반(反)세계화 현상, 

사회적 소외, 디지털 정보 격차(digital divide)에 의한 계층 간 갈등 및 양극화 등 여러 사회문제가 동시에 

등장할 것이다.

COVID-19의 완전 종식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21세기 들어 인류에게 새로운 대규모 감염병을 초래하는 신종 및 변종 바이러스의 

공격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SARS, MERS-CoV, Ebola 등) COVID-19 팬데믹은 인류가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인류는 지속적으로 감염병의 

유행과 완화의 반복을 경험할 것이며, COVID-19 펜데믹 이후의 도시와 건축,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편성되어 펜데믹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도시계획과 건축의 원리들을 재평가하여 변화된 사회경제적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하고,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와 건축적 대응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대응방안_  1) 절대적 규범에 대한 의심과 도전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가 몰두해 온 도시화와 정교한 교통망으로 연결되는 고밀도, 고집적의 도시

개발 방식은 COVID-19와 같은 대규모 감영병 재난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시를 양산해 왔다.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인간 사이 사회적 접촉의 활성화를 건축의 절대적인 가치의 하나로 인식해 온 건축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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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에서는 전술한 감염병과 도시-건축 공간 간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오피스나 상가의 점유면적이 줄어들어 도심 내 공실, 빈집 등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변화하게 될 도시공간의 다양한 모습과 이로 인해 야기될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전사회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미래기술의 도입을 통한 삶의 변화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와 건축의 계획 방향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상기한 변화와 대응방향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의 건축 및 도시 분야 관련 법제도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 방향 간 부합성 또는 개선사항 여부에 대한 검토,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한 경제성 

분석 등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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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기록관리 등에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초연결 

통신 등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 및 초기 방역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

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러한 위기대응의 경험은 우리의 도시와 건축이 앞으로 더욱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보다 혁신적인 스마트도시와 건축으로 진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는 감염병의 위기 상황에서 발병을 예측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신속히 분리하여 확산을 방지

하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하고 나아가 위기 이전 상황으로의 회복가능성을 

높이는 방역대책이자 도시의 공공보건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작동한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는 감염병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 유통, 근무, 교육, 의료, 여가 등의 도시

기능 마비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가능성과 유연성을 갖춤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과거 말라리아와 콜레라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통해 오수 및 하수 처리시스템이 발전했듯이 

디지털 인프라는 우리 시대의 위생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Digital infrastructure might be the sanitation 

of our time.” 출처: Michale Acuto 멜버른대학교 교수)

다. 결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병이 보고된 코로나19는 진원지인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대유행의 물결 속에 현재까지도 지구촌 곳곳의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의 

상황은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전례 없는 대변혁을 초래하였고, 우리의 삶은 이로 인해 급속히 재편된 

질서와 가치, 그리고 소위 뉴 노멀(New Normal)이라 불리는 새로운 일상적 규범에 따라 팬데믹 이전과는 

뚜렷이 달라진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이에 따른 팬데믹의 종료 시점을 예측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태와 삶의 방식, 그리고 이를 결정

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있음. 또한 

끊임없이 감염병과 투쟁하며 생존을 지켜왔던 인류의 역사가 입증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인류를 위협

하는 마지막 감염병의 팬데믹이 아니며,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감염병을 상시적으로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대규모 재난 발생요소의 하나로 전제한다면,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도시와 건축 공간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이러한 

대규모 감염병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http://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3-06/how-the-coronavirus-could-change-city-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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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장하던 변화들이 실제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일치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보고, 향후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다면적인 변화를 즉각적으로 포착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에 대하여 논의

하여 본다.

 

[그림 1] 연구의 흐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활용

비교분석 
선행연구 vs 실증분석

실증분석선행연구 고찰

나. 본론

1) 주요 선행연구

COVID-19의 유행은 전 지구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백신접종이라는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률과 치사율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로 

귀결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대표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고밀 압축도시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의 변화 방향성을 고민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중국 도시의 인구이동 패턴을 설명한 진신(2020)은 COVID-19가 도시의 성장과 확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정하고 공간적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Reed & Henrickson(2020)은 

미국 시애틀을 대상으로 COVID-19가 인구이동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도심의 업무 및 관광

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감소하였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조남건, 2020).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소형 매장에 대한 방문은 감소하였으나, 대형매장 방문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미래의 전망과 변화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김진유(2020)는 컴팩트 시티의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정재용(2020)은 이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립적인 공간단위 설정이나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배분이 도시계획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왕건(2020)은 대중교통

수단의 기피, 공유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되고 사무공간 수요 감소, 식당 및 유흥업소 공간수요 위축, 대형 

매장의 경쟁력 상실과 온라인 유통업체 경쟁력이 강화 등의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최근 COVID-19 발병 이후 서울시 생활인구 변화를 살펴본 지상훈(2020)과 김도연 외(2020)의 실증 

연구는 COVID-19 발병 이후 우리 생활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이를 통하여 COVID-19 

이후에 거주지의 인구는 증가하고,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심지(CBD) 인구는 크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며, 근린생활 시설 이용자 역시 꾸준히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 사람들의 생활패턴 변화를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가. 서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도시(都市)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응 방식도 발전시켜 

왔다. 19세기에는 콜레라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20세기에는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urban sprawl)을 제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변화는 기존의 대량 생산·소비형 공간구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실험이 도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등장한 COVID-19의 위험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 단위의 폐쇄가 본격화

되면서 인구와 물류 이동이 전례 없이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비대면 접촉방식이 일상화 되면서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기존의 상식과 다른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정립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전망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담론을 제시하

는데 머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COVID-19가 국내에 처음 발병한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사회 역시 많은 변화들이 나타

났다. 이제는 감염병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실증하고, 대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핸드폰 기반 실시간 인구통계 자료(de facto population)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를 대상

으로 COVID-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11월에서부터 2020년 6월에 이르기 까지 8개월 동안의 생활인구 

변화를 지역별, 연령별 그리고 목적별로 구분하여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실증

하여 보았다.

연구의 흐름은 모두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이론적 고찰에서는 COVID-19가 가져올 공간 변화에 

대한 예측을 다룬 다양한 연구들을 고찰함과 동시에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종합하였다. 둘째, 실증분석에

서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통계자료인 ‘내국인 생활인구’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연령별, 목적별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셋째, 결론에서는 선행연구

빅데이터로 살펴본 코로나 이후 삶과 공간의 변화

: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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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VID-19 발병 전ㆍ후의 서울시 생활인구 변화: 구별 평균 (2019.1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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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모든 지역에서 생활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종로구 그리고 중구 

같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지역도 있었으나 강동구와, 은평구 그리고 양천구 같이 오히려 생활인구가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역도 보인다.

[그림 3] COVID-19 이후 서울시 구별 생활인구 변화 (2019,1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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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세부적인 변화나 특징까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대, 지역, 토지이용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인구 패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기반으로 연령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여 보았다. 

2) 분석 방법론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활동 특성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행정통계를 활용한다. 이러한 

분석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도시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실시간 통신 데이터 활용하여 집계구별(16,230개)로 시간 당 인구(de facto population) 추정치를 공개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경우 도시 내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인구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자치구(i)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Pi)를 추정하고 시계열적 추세 변화를 관찰하였다.

토지이용은 사람들이 언제 어떤 장소를 방문하거나 머무를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도시

계획은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토지수요 추정법 활용해 왔다(임지영 외, 2016). COVID-19 이후 일상생활이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달라지면서 전통적 토지이용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특정지역에 머무르는 목적이 달라지고 있는지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GIS 건물통합정보의 건물용도와 연 면적 자료를 활용하여 자치구

별로 특정 토지이용(j)의 연면적 (Uj)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추정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인구 패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 자치구(i)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특정용도(j)의 연면적 비율을 곱하여 

특정용도의 알 평균 이용자 수를 추정(PUij)하여 추세적 변화와 함께 어떤 패턴이나 추세가 나타나는지 살펴

보았다.

PUij = ∑ Pi × Uj ... (1)

3) 코로나 확산과 지역별 인구변화

본 연구의 대상 기간(2019년 1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동안 서울시 구별 평균 생활인구를 살펴

보면 연말에 44만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대구 집단감염 사태가 본격화 된 ② 이후에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5월 연휴를 맞이

하여 다시 한번 큰 폭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 그래프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서울시의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세선을 통하여 지난 8개월의 인구패턴 변화를 살펴보면 단일 자치구

에서 매월 평균적으로 1.6천명(매주 412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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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령대별 생활인구 변화 회귀계수

지역 전체 20 미만 21-40 41-60 61 이상 지역 전체 20 미만 21-40 41-60 61 이상

강남구 -918 332 424 -18.2 -278 서대문구 -730 -39 -287 -2 -95

강동구 668 303 432 286 93 서초구 -781 111 -180 -15 -278

강북구 -78 50 117 94 -20 성동구 -612 -53 -86 -54 -133

강서구 -184 109 207 74 -2 성북구 -307 29 53 108 -47

관악구 -182 75 155 102 -12 송파구 -954 -79 35 -45 243

광진구 -302 -26 61 41 -39 양천구 140 200 252 128 6

구로구 -369 36 15 37 -65 영등포구 -618 30 34 -93 -250

금천구 63 28 137 79 27 용산구 -575 28 -210 -15 99

노원구 -228 98 132 77 43 은평구 167 115 342 194 2

도봉구 74 74 180 116 51 종로구 -1270 -163 -389 -240 -332

동대문구 -411 58 -42 33 -117 중구 -1570 -171 -599 -372 -304

동작구 -494 27 -106 61 -77.8 중랑구 -52 76 199 68 13

마포구 -781 -11 -297 14.7 -119

5) 코로나 확산과 토지이용별 인구변화

건물통합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토지이용을 살펴본 결과 주거 > 업무 > 근린생활 >교육·

연구시설의 연면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용도별 활동인원을 살펴보면 

주거는 소폭으로 증가하지만, 업무와 근린생활 그리고 교육연구 시설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린생활 시설의 감소가 다른 용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연구 시설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을 보였다.

[그림 4] 서울시 건물 주용도 기준 생활인구 변화 (2019,1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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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 확산과 연령대별 인구변화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연령층에 따라서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도 있다. 

강남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대별 구성을 살펴보면 20세 미만의 경우 

오히려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41세에서 60세 사이의 인구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40~50대는 상대적으로 COVID-19에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회귀식을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추세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생활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중구 > 종로구 > 강남구 순이고, 

증가한 지역은 강동구 > 은평구 > 양천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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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단위를 자치구 수준에서 설정하였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나 특징까지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미세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 관점에서 공간분석 모형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또는 공간적 특성에서 따라 COVID-19 이후 서울의 인구패턴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변화는 단기적이기도 하고 일부는 장기적인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이상탐지(anomaly 

detection) 대시보드(dashboard)를 구축한다면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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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 자치구별로 정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동구와 강동구의 경우 업무용 시설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강동구와 금천구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추세 변화와는 반대로 교육연구시설에 머무르는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부 지역들의 독특한 변화는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지역, 연령 그리고 목적에 따른 사람들의 행태 변화가 서울이라는 생활

공간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지난 8개월 동안 자치구 평균 1.4만 

명의 활동 인구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생활인구 변화를 분석하여 COVID-19가 

어떠한 연령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강동구의 경우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의 생활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 전 연령대의 

생활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는 6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20-40세의 경우에는 활동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토지이용 이용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분석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주장들과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선행연구들은 COVID-19 이후의 공간 변화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주거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업무지역의 인구는 크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일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들은 역시 꾸준히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업무지역과 근린생활 시설의 이용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거지역의 인구증가 수준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와 상업지역에서의 생활인구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지역의 인구 

증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순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 서 

살펴본 유동인구 변화 데이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김도연 외(2020)는 SKT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인용하여, 

서울시 외부 지역에서 내부로 유입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본 연구의 결과를 

연계하여 추론하자면 서울시의 업무와 상업시설의 생활인구 감소는 외부인구 유입의 감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향후 우리의 삶과 공간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만 유동인구 데이터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 또는 

인구증가가 주변의 어떠한 지역에서 기인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구의 



266   •  제1편 사람 5. 사람 중심 지역균형뉴딜   •   267

나. 본론 

1)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① 재난과 극한 사건

재난은 세 가지 주요한 특성을 갖는데 첫째는 재난 발생의 “불확실성”이다.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

우며 예기치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미리 파악할 수 있더

라도 재난이 언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재난의 두 번째 특성은 재난의 “복잡성”이다. 재난의 

복잡성은 재난 자체가 복잡한 경우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강력한 지진, 

대규모 홍수, 기후 온난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유행, 대규모 정전과 인터넷망의 붕괴,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은 상황에 따라서 재난의 규모가 다양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복잡하다. 한 가지 유형의 

재난이 사회 전체의 다른 요소들에 파급되는 복합재난이 빈번히 일어남으로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의 

복잡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재난의 세 번째 특성은 “상호작용성”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비롯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생긴다.

[그림 1] 재난 규모의 발생확률과 임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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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재난의 규모가 임계점보다 크면 시스템은 재난을 견디지 못하며 이러한 재난 중에서 극단적으로 큰 사건들이 엑스 이벤트(X-event)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극한재난에 대응하는 엑스 이벤트(X-event, eXtreme 

event) 위주로 살펴보고 복잡계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문제를 살펴본다. 

많은 재난은 그 발생 규모의 분포함수를 구했을 때 멱법칙(power law)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김두환, 

이재우, 2014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그림 1]은 어떤 재난의 발생 규모와 그 발생확률을 그린 그림이

며 전형적인 멱법칙을 따라 감소한다[캐스티 2012]. 재난의 규모를 x 라고 하면 그 발생확률은 p(x) = Cµ /

가.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는 2019년 말에서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했지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재난의 규모가 한 사회나 국가의 대응 역량을 넘어서며 극한재난

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극한재난은 자연적 재난에 해당하는 전염병이지만, 사회 봉쇄(lockdown)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은 경제적 재난으로 파급되어 복합적 재난이 되고 있다[Gonzalez-Reichel et al 2020]. 

재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행정적, 정책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재난에 대한 완화,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복잡계 과학의 발전으로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을 재난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정지범외 2009, 김두환외 2014, 이종렬외 2014].

2) 연구목적

재난 발생 분포의 과학적 구조를 살펴보고 극한재난에 대해서 살펴본다.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을 

재난정책에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활용성을 제시해 본다.

3) 연구방법 

재난의 특성에 따라서 재난의 구조를 분류해 보고 복잡계 이론에 따라 재난분포 함수를 살펴보고 

극한재난을 정의하는 방법과 과거 사례를 살펴본다. 복잡계 이론 중에서 재난분석과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특징을 살펴보고 네트워크 이론을 실제 재난 발생에 활용한 예를 살펴본다.

극한재난과 복잡계 네트워크 분석

성명 : 이재우

소속기관명 : 인하대학교

이메일 : jaewlee@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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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가장 큰 사망자수를 나타낸 전염병은 1331년~1353년 사이에 발생한 Black Death로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제2차 페스트 팬데믹으로 약 137,500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유럽 

인구의 약 60%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진행 중인 Covid-19는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 전염성이 

강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발생함으로써 전세계적인 대유행을 불러오고 있다.

② 복잡계 네트워크와 재난

2005년 8월 29일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뉴올리언즈시를 강타하여 미시시피 강이 범람하여 

도시의 2/3 이상이 물에 잠겼으며 도시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켰다. 전화, 핸드폰, 전력선, 물공급 등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2005년 9월 4일 미국 연방군이 투입되어 군통신이 가능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통신이 마비되었다. 각 조직 간의 연락은 배를 타고 가는 인편, 구조 헬리콥더를 이용한 교신 등으로 이루어

졌다. 그림 4는 재난 기간동안 도시의 주요 251개 조직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상호작용은 

7개 정도의 소단위 네트워크(subnetwork) 사이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재난상태에서 만들어진 이 네트

워크는 긴급한 구조와 재난에 대응하려는 조직 간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소단위 네트워크 

사이에 연결선이 하나 또는 적은 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소단위 사이에 형성된 하나의 연결선은 

이 연결선이 매우 고비적인(critical) 상황이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이 연결선이 끊어지는 경우 소단위 

네트워크는 고립되게 되며 다른 우회 연결선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은 재난 

이후에 확인한 네트워크 구조이만 도시가 마비되는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재난을 예방하는 정책을 개발

하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 Katrina 당시(’05년) 상호작용 네트워크

※ 주:  2005년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허리케인 Katrina가 미국 New Orleans를 강타하여 미시시피강의 범람으로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을 때 251개 
조직이 상호작용한 네트워크.

x1+µ로 표현된다. 재난의 누적 발생확률(cumulative distribution probability)은 P(x) =  p(z)dz로 정의한다. 

발생확률이 멱법칙을 따르며 누적 발생확률은 P(x) = x-u의 멱법칙을 따른다. 누적 발생확률은 재난의 규모가 

x 이상인 재난이 발생할 확률에 해당한다. 확률변수 X 의 p -번째 모멘트는 p < µ 일 때, E(Xp) < ∝이 되어 

유한한 값을 갖는다. 반면 p ≥ µ 이면 모멘트들이 발산한다. 예를 들어, 지수 µ = 2 이면 두 번째 모멘트인 

E(X2) 는 유한하지 않으므로 변량 Var(X) = E(X2) - E(X)2 은 정의되지 않는다. 

규모가 큰 재난은 크고 작던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가 재난을 견딜 수 있는 탄력성이 

있으면 그러한 재난은 단시일 내에 극복된다. 그러나 재난의 규모가 사회가 견딜 수 있는 회복 탄력성

(resilience)을 넘어서게 되면 강하게 잡아 늘인 스프링이 다시 제자리로 복원되지 않듯이 그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2020년 7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Covid-19는 극한사건인 엑스 이벤트에 해당한다

[Comfort et al 2006, Reckhemmer et al 2016]. 엑스 이벤트는 규모가 가장 큰 값과 그 근처에서 발생하는 사건

들로써 발생확률은 극히 작지만 한 번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거나 새로운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사건들이다[Hikichi et al 2017]. 복합재난인 Covid-19는 전형적인 엑스 이벤트에 속한다[Nikolaou 2020]. 

사회적인 엑스 이벤트로 1929년에 발생한 대공항(Great Depression) 또한 엑스 이벤트에 속한다. 대공항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촉발되었으며 미국이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시스템의 견고성을 넘는 

규모의 재난도 넓은 의미의 엑스 이벤트라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임계점(critical point)은 한 국가가 재난을 

견딜 수 있는 한계이며, 이 한계를 넘어서면 시스템 전체의 변화가 초래되는 재난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인류 역사상 대규모 전염병의 사망자 수와 누적 확률분포함수의 로그-로그 스케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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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분포함수는 멱법칙을 따르며 가장 큰 사망자수를 낸 전염병인 Black Death(1331~1353)로써 1억 3천 7백 5십만명이 사망하였다.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Covid-19는 전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이 되었다. 

[그림 4]는 인류 역사상 1000명 이상 사망한 대규모 전염병 72개의 전염병 사망자의 누적 확률분포함수를 

나타낸 것이다[Cirillo and Taleb 2020]. 누적 확률분포함수는 멱법칙을 따르며 임계지수 µ=1.62 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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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난을 분류해 보고 재난 규모 분포함수를 이용하여 극한재난을 

정의하였다. 극한재난은 한 사회가 발생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재난을 의미하며 그러한 

재난은 규모분포함수의 꼬리 부분에서 일어난다. 재난의 규모를 분석하고 재난 속에서 사람, 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을 살펴보았다. 많은 경우 재난의 규모는 축척없는 

네트워크 구조를 따른다. 복잡계 네트워크의 응용 예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 고립된 조직 사이의 상호

작용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2) 정책 제언

초연결 사회와 사회의 복잡성 증가로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극한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날로 높아

지고 있다. 또한 한 재난이 다른 유형의 재난으로 전이하여 같이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 

극한재난은 발생하면 그 영향력이 막대하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함으로 극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복잡계 과학과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잡한 스마트 시티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신호와 센서들 사이의 상호작용 네트워크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시스템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선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시스템의 안정성과 리질리언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30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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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적 권위의 삶의 질 조사평가기관(Mercer)의 지표에 지역의 현황을 연계시켜 “시민 

삶의 질 향상” 달성과 함께 세대·계층별 균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세대·계층별 균형을 위해 부산시에서 “삶의 질” 부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을 분석하고 부산시의 종합적 시정 상황을 고려하여 세대·계층별 균형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다. 연구의 방법

1) 조사개요

항목 내용

조사목적

•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10개의 삶의 질 지표*에 대해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각 지표의 중요도와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해당 지표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는 욕구조사를 실시함
※ 10개 삶의 질 지표:  사회적 안전환경, 경제적환경, 복지적환경, 보건과 건강, 학교와 교육(보육), 공공서비스 교통, 

여가문화, 소비재상품, 주택, 사회적자본

•  해당 욕구조사를 토대로 세대ㆍ계층별로 어떠한 지표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를 확인하고 부산시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조사대상 • 부산시 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1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조사방법 • 설문조사원 면접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 수 • 총 2,821명

표집방법 • 층화표집방법(stratified sampling)

조사기간 • 2020년 6월 10일~ 2020년 8월 10일 (30일)

2) 분석틀

분야 측정지표 내용

1 사회적 안전 환경 • 화재, 범죄(발생 및 검거), 교통사고발생, 자연재난피해 등

2 경제적 환경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 개인소득, 소비자물가, 민간소비 지출액 등

3 복지적 환경 • 보육시설, 복지예산,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4 보건과 건강 • 의사 수, 병상 수, 약국 수, 생활폐기물 배출량, 전염병발생률,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도 등

5 학교와 교육 • 국제외국인학교 수, 교원 수, 전문대학 및 대학교 수, 사설학원 수 등

6 공공서비스와 교통
•  인터넷 이용률, 상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률, 자동차이용, 주차장 확보율, 도로포장률, 대중교통 이용률, 
신공항 건설 등

7 여가와 문화
•  문화기반시설수(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체육시설 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극장수, 공연시설수, 
도시공원, 생활권 도시림 등

8 소비재 상품 • 소매품구매(대형마트, 슈퍼), 전통시장수, 백화점수, 신선식품구매 등

9 주택 • 주택보급, 공공주택보급, 주거면적, 주택가격 등

10 사회적 자본 • 이웃주민에 대한 신뢰, 직장 조직구성원 간의 신뢰, 사회단체활동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접근성 등

가. 연구의 필요성

지방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대·계층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와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보건, 교육, 교통, 자연 등의 삶의 

질 생활환경에 따라 삶의 질의 기대수준이 상이하고 세대별과 계층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산시의 여건과 조건에 부합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세대·계층별에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삶의 질에 관한 다른 욕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대와 계층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분석 및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삶의 만족 수준이 연령에 따라 중·장년기에 최저점을 보이는 U자형이 나타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분석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는 

우하향 경향이 있는데, 만족도에 대한 연령대별 인구사회학적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김성아·정해식, 2019).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와 계층에 따른 상이한 가치, 기대, 관심들에서 다양한 삶의 질의 구성요소 

및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세대와 계층에 따른 삶의 질 요소를 여러 집단으로 구분하고, 세대와 

계층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한다.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고령층의 

연령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과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삶의 구성요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세대·계층별 비교를 통하여 삶의 질 구성요소 및 비교차이를 분석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제적·정책적 

세대·계층 간 균형을 통한 

부산형 휴먼뉴딜 실현

성명 : 윤은기

소속기관명 : 동아대학교

이메일 : eungeeyun@naver.co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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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대별 삶의 지표에 관한 만족도 결과

구분

세대별

청소년층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고령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안전환경 3.54 0.820 3.23 0.816 3.25 0.820 3.30 0.830 3.09 0.862

경제적환경 3.32 0.799 2.73 0.902 2.78 0.877 2.89 0.891 2.76 0.844

복지적환경 3.45 0.861 3.05 0.815 3.03 0.846 3.18 0.848 3.24 0.853

보건과 건강 3.53 0.891 3.32 0.892 3.15 0.893 3.24 0.830 3.26 0.870

학교와 교육 3.41 0.803 3.16 0.815 3.07 0.802 3.18 0.794 3.20 0.738

공공서비스와 교통 3.54 0.844 3.10 1.050 3.11 0.975 3.26 0.946 3.24 0.882

여가와 문화 3.55 0.991 2.89 1.041 2.93 0.937 3.09 0.900 3.18 0.872

소비재상품 3.82 0.903 3.63 0.832 3.45 0.830 3.43 0.789 3.42 0.737

주택 3.28 0.913 2.67 0.953 2.79 0.965 2.90 0.910 2.84 0.853

사회적자본 3.46 0.794 3.04 0.803 3.04 0.775 3.10 0.773 3.06 0.764

계층별(소득수준) 삶의 지표에 관한 만족도 결과 아래 [표 3]와 같이 경제적 환경과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하위층을 제외하고 모두 2점대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소득계층보다 

소득중하위(월평균소득 월100~200만원)의 경제적 환경 및 주택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 계층별(소득수준) 삶의 지표에 관한 만족도 결과

구분

계층별(소득수준)

소득하위

(100만원미만)
소득중하위

(100~200만원)
소득중상위

(201~400만원)
소득상위

(401만원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안전환경 3.35 0.890 3.22 0.813 3.26 0.811 3.27 0.824

경제적환경 3.03 0.913 2.69 0.923 2.83 0.884 2.83 0.854

복지적환경 3.23 0.890 3.06 0.843 3.13 0.833 3.08 0.845

보건과 건강 3.41 0.916 3.29 0.874 3.22 0.863 3.18 0.852

학교와 교육 3.29 0.856 3.16 0.770 3.14 0.776 3.10 0.830

공공서비스와 교통 3.37 1.004 3.17 1.029 3.18 0.946 3.12 0.972

여가와 문화 3.31 1.026 2.90 0.977 3.01 0.947 2.97 0.908

소비재상품 3.62 0.954 3.54 0.807 3.51 0.779 3.38 0.813

주택 3.06 0.927 2.63 0.954 2.81 0.943 2.85 0.929

사회적자본 3.26 0.868 3.02 0.801 3.09 0.774 3.02 0.726

라. 실증분석

1) 지표별 중요도 및 만족도

부산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0개의 지표에 관한 중요도 및 만족도의 평균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중요도는 사회적안전환경이, 만족도는 소비재상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 지표별 중요도 및 만족도 결과

구분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안전환경 4.22 0.948 3.27 0.828

경제적환경 4.21 0.915 2.85 0.893

복지적환경 4.08 0.891 3.12 0.848

보건과 건강 4.22 0.865 3.25 0.874

학교와 교육 3.80 0.940 3.16 0.803

공공서비스와 교통 4.20 0.867 3.20 0.977

여가와 문화 4.12 0.855 3.03 0.965

소비재상품 4.03 0.836 3.51 0.825

주택 4.20 0.895 2.84 0.946

사회적자본 3.95 0.884 3.09 0.788

2) 세대·계층별 삶의 지표에 관한 만족도 기술통계

10개 지표 중 세대·계층별 가장 만족하는 분야에 대한 응답은 소비재상품으로 모두 동일하게 나타

났으며, 불만족하는 분야에 대한 결과값 또한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경제적 환경과 주택으로 분석

되었다.

세대별 삶의 지표에 관한 만족도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경제적 환경과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층을 제외하고 모두 2점대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세대층보다 청년층의 경제적 

환경 및 주택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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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고, 변수 간 상관관계는 R=.469로 확인되었으며 공차(TOL)와 VIF 각각 0.1이상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학교와 교육(보육)과 여가와 문화를 제외한 8개의 지표 

모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적안전환경(p=.000), 경제적환경

(p=.005), 공공서비스와 교통(p=.001), 소비재상품(p=.000), 사회적자본(p=.000)은 p값이 0.01미만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복지적환경(p=.018), 보건과 건강(p=.016), 주택(p=.012)은 p값이 0.05미만의 결과가 도출됨

으로써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변수에 대한 비표준화계수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안전환경(B=.098), 경제적환경(B=.056), 

복지적환경(B=.051), 보건과건강(B=.049), 공공서비스와 교통(B=.059), 소비재상품(B=.107), 주택(B=.045), 

사회적자본(B=.104)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지표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계수의 β값을 비교한 

결과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소비재상품(β=.111), 사회적자본(베β=.103), 사회적안전환경(β=.102) 공공서비스

와 교통(β=.072), 경제적환경(β=.063), 보건과 건강(β=.054), 복지적환경(β=.054), 주택(β=.053) 순임을 알 수 

있었다. 

[표 5] 삶의 질 지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화 오류 β TOL VIF

삶의

만족도

(상수) 1.511 0.072 　 20.929 0.000 　 　

사회적안전환경 0.098 0.020 0.102 4.835 0.000 0.622 1.608

경제적환경 0.056 0.020 0.063 2.822 0.005 0.553 1.807

복지적환경 0.051 0.021 0.054 2.376 0.018 0.534 1.871

보건과 건강 0.049 0.020 0.054 2.412 0.016 0.549 1.821

학교와교육(보육) 0.027 0.022 0.027 1.226 0.220 0.563 1.777

공공서비스와 교통 0.059 0.017 0.072 3.418 0.001 0.622 1.607

여가와 문화 0.015 0.018 0.018 0.841 0.400 0.609 1.642

소비재상품 0.107 0.020 0.111 5.273 0.000 0.621 1.610

주택 0.045 0.018 0.053 2.502 0.012 0.608 1.645

사회적자본 0.104 0.022 0.103 4.652 0.000 0.565 1.769

R(.469) R2(.220), adj. R2(.217) F(p)79.180(p=.000***) Durbin-Watson(1.916)

※ p* < 0.1, p** < 0.05, p*** < 0.01

계층별(취약계층) 삶의 지표에 관한 만족도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경제적 환경과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다문화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2점대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환경 지표에서는 

장애인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주택지표에서는 1인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 계층별(취약계층) 삶의 지표에 관한 만족도 결과

구분

계층별(취약계층)

1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안전환경 3.18 0.880 3.03 0.941 3.34 0.780 3.26 1.085

경제적환경 2.77 0.902 2.75 0.873 2.93 0.932 3.15 1.017

복지적환경 3.07 0.881 2.87 0.978 3.25 0.822 3.24 0.970

보건과 건강 3.22 0.897 2.99 0.966 3.41 0.843 3.54 0.926

학교와 교육 3.15 0.799 3.15 0.831 3.27 0.792 3.35 1.067

공공서비스와 교통 3.09 1.015 2.92 1.055 3.33 0.935 3.56 1.076

여가와 문화 3.02 0.965 2.89 1.008 3.25 0.903 3.28 1.071

소비재상품 3.43 0.849 3.23 0.898 3.56 0.812 3.70 0.861

주택 2.67 0.958 2.82 1.001 2.92 0.911 3.07 1.025

사회적자본 2.97 0.857 3.08 0.906 3.20 0.764 3.30 1.039

3)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model) 결과

부산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사회적안전환경, 경제적환경, 복지적환경, 보건과 건강, 학교와 교육

(보육), 공공서비스와 교통, 여가와 문화, 소비재상품, 주택, 사회적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와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요인이 부산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model)에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사회적안전환경, 경제적환경, 복지적

환경, 보건과 건강, 학교와 교육(보육), 공공서비스와 교통, 여가와 문화, 소비재상품, 주택, 사회적자본

이며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로 한다.

10개의 삶의 질 지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은 .902로 신뢰할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아래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model) 결과, 전체 F=79.180(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유의확률은 .000(p<.001)으로 경로 중 한 가지 이상이 유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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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 제언

부산에서는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해 부산시민의 주거지가 소득계층별과 세대별로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재생이 세대별과 계층별 양극화를 완화 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대안

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정책의 양적, 질적 균형성을 중심으로 부산시의 도시 정책이 세대별, 계층별 정책 

대상 집단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제한된 정책자원을 활용해서 도시정책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책의 양적 균형과 질적 균형 모두 중요하지만, 외형상의 정책 수요 충족을 위한 

양적 균형보다는 정책 대상 집단의 실질적인 요구인 정책 소요를 충족시킬 질적 균형이 정책 실효성을 

제고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고령자층, 장애인 가구 등 일부 세대 및 계층에 대해 부산시의 도시정책이 정책의 양적 균형을 갖췄

지만, 다양한 정책수단을 백화점 식으로 늘어놓을 뿐, 해당 사회집단의 정책 소요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지 못해 정책의 질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겉치레만 화려한 전시성 정책

수단들을 정비하고, 정책 대상 집단의 절실한 요구, 즉 정책적 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책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여하는‘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된다.

민관협력형 사업 방식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기획 및 시행은 정책 

대상 집단의 관심과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 자원의 투자에 비해 그 실효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기회를 보장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와의 협력, 비정부기구·민간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을 

상설화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세대별, 사회취약계층별 유형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 환경과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고 정책 

소요가 커서, 정책의 질적 균형을 제고시킬 것이 요구된다. 경제적 환경과 주택은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의 토대라는 점에서,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경제여건 개선 및 주거빈곤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경제적 환경과 주택의 정책 소요가 크지만, 세대별, 계층별 정책 소요의 내용은 크게 상이하다. 고용 

불안, 경기 침체, 가계 경제의 위협, 주거 위기와 주거 불안 등으로 그 정책 소요의 전반적인 형태는 유사

하지만, 세대별로, 또 사회취약계층별로 그 불안과 위협의 원인, 전개 양상 및 결과는 제각각인데, 따라서 

세대별, 계층별 처지와 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수단의 발굴 및 시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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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론 

1) 개인정보보호 기법의 개념과 필요성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격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광고

문자나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Bakii et al., 2020).

① 그래프 기반 개인위치정보

경로 데이터에 대한 익명화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우기, 박순형, 2014). 예컨대, 

k-익명성(Peng et al., 2020), l-다양성(Li et al., 2017), t-근접성(Gao et al., 2020)등과 같은 관점에서 경로 

데이터 익명화 연구가 있다. 위 접근방식들은 포인트 기반 위치 정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경로 데이터 공개에 대한 정확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해당 연구들은 공격자가 공개된 

데이터에 접근하여 개인이 방문한 장소의 의미정보를 다루는 식의 정보 유출의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미 정보를 살펴보는 것은 공격자가 개인 행동을 파헤쳐 프라이버시 노출을 야기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더 강한 익명성 확보가 요구될 때, 작은 크기의 데이터는 데이터 효용성과 관련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벡터화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기법은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높은 데이터 효용성도 보장한다(Eom et al., 2020).

② COVID-19관련 확진자 개인정보 관리실태

한국의 COVID-19 관련 대응은 세계적 판데믹 상황에 비추어 매우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가장 

큰 요소는 스마트폰 접속 및 위치정보 분석을 통한 확진자 동선 파악에 있었다.

한편 확진자 정보공개 즉,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능을 포기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심지어 

‘환자의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예를 통해 이를 노출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 한국은 가장 많은 개인정보 공개하는 나라(WSJ, 2020)로 판정했으며, 

이는 현행방식, 즉, 가명정보 사용의 실패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례로 ‘확진자1’, ‘확진자2’ 등의 가명 및 

동선의 공개에 있어서, 막연히 특정 메타 데이터 자체를 공개대상이냐 아니냐는 우를 범하여, 네티즌들 

쉽게 확진자 정체 유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가.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기밀성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 컴퓨터 과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기여를 뒷받침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도시계획(Badii et al., 2020), 스마트 교통(Dziubinski 

and Bandai, 2020), 소셜 네트웍(Eagle et al., 2009) 및 사업목적(Cao et al., 2017)으로 타임 스탬프와 위치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용자들의 약 24%가 개인 데이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치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Gupta et al., 2019)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려는 악의적인 공격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경로 데이터가 적절한 형태로 공개되면, 공격자들은 의미있는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Peng et al., 2017).

2) 연구목적

스마트 사회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의 정보 보호 

기술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정리하고, 스마트 사회의 구성원의 개인 이동경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프라이

버시 보호라는 모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본다.

3) 연구방법 

스마트 사회의 구성원의 위치정보를 분석하는 다양한 모형을 살펴보며, 정책 및 해당 정보의 공개 

수준별 활용가능성과 보안성의 상호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모델, 프라이버시 보호 방식 등을 분석하고, 

데이터 거버넌스의 관점을 제안한다.

스마트지역사회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보호

성명 : 이우기

소속기관명 : 인하대학교

이메일 : trinity@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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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소기반 공격 및 연속적 LBS기반 해법

t1

t2

t2ʼ

t1ʼ
t3ʼ

t4ʼ
t3

t4

※ (a) Correlation attack in continuous LBSs ※ (b) Our solution to correlation attack in continuous LBSs

이 연구의 주목적은 경로 k-익명성을 따르는 경로 집합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익명성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경로의 유사성과 방향을 무시한다. 이 

연구는 경로의 유사성과 방향을 평가하기 위해 경로 각도를 사용하고, 경로의 거리를 기반으로 익명 지역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경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유틸리티의 비율에 대한 

다양한 선호도 설정을 고려하여 경로 k-익명성 집합을 선택하는 개인화 익명화 모델을 제안한다. 이 연구의 

실험 결과는 해당 방법이 다양한 비율로 설정된 경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유틸리티 요구 사항의 효과

적인 궤도 k-익명성을 제공 할 수 있음을 증명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 2] 두 가지 경로에 대한 원본 DB(T) 및 시각화 경로표현

d

e

c

a

b

t1 t2

id trajectory

t1 (d, a, c, e)

t2 (b, a, e, c)

t3 (a, d, e)

t4 (b, d, e, c)

t5 (d, c)

t6 (d, e)

※ (a) the original database T ※ (b) visual representation of trajectories t1 and t2

Li(2017)의 연구는 센서를 통한 경로 데이터는 교통 모니터링, 마케팅 분석 및 계획 수립과 같은 

여러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 및 발전에 중요하다. 기존 연구는 사용자의 사생활을 누설하고 공개된 경로 

데이터의 유틸리티를 위반하는 무작위적이고 무제한의 잡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분 프라이버시를 

달성할 수는 없다. 게다가, 기존의 경로 합병 방법은 입력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일부 경로를 제거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연구에서는 경계 잡음 생성 알고리즘과 경로 합병 알고리즘을 

[표 1] 국가별 공개하는 접촉자 정보 현황

공개하는 정보 한국 싱가폴 홍콩 영국 독일

1. 성별/나이 ◯ ◯ ◯ × ◯

2. 여행력 ◯ ◯ ◯ ◯ ×

3. 직장 주소 ◯ ◯ × × ×

4. 거주 지역(주소) ◯ ◯ ◯ × ×

5. 해외 유입의 경우 국적 ◯ ◯ × × ×

6. 치료받는 위치 ◯ ◯ ◯ ◯ ×

7. 발병 전 방문 장소 ◯ ◯ × × ×

8. 발병 확인 방법 ◯ × × × ×

9. 확인된 접촉자 ◯ × ◯ × ×

10. 확진자 지리적 정보 ◯ × ◯ × ◯

11. 이전 사례와 연계 × ◯ ◯ × ◯

[표 1]에서 국가별 공개하는 정보현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음 2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첫째, 한국은 11개 정보단위 중에서 10가지를 공개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유출하는 국가로 판명되었으며, 

실제로 공개된 내용보다 훨씬 과도한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둘째, 데이터 자체를 공개 가능한지 비공개

인지를 미리 정한 점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③ 클러스터 기반 개인위치정보 공개 접근법

사용자가 LBS에서 이익을 얻는 동안 다수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 및 궤적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스냅 샷 질의에 초점을 두지만, 연속 LBS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는 스냅 샷 질의보다 어렵다. 상대방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측하기 위해 사용자 궤적에 공간적 

및 시간적 상관관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Peng(2017)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 GPS 지원 장치 및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경로 데이터가 매우 많아졌다. 그러한 데이터의 배포는 사용자 행동의 분석, 연구 및 이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식별 정보를 제거한 후에도 이동이 경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개인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궤적 데이터 비식별화 접근법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만 높은 데이터 

유틸리티 비용으로, 정교한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 구성 요소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용하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배포된 데이터를 의미있는 분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 지정의 유틸리티 

요구 사항은 물론 위치 거리 및 의미 유사성을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 특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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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양한 개념 및 관리모델을 정리하였으며,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들 즉, 높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처리기법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를 변화

시키거나 일반화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기법을 살펴보았다.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비식별

화가 데이터의 활용성을 매우 저해한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한 산업 및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스마트 사회로 진입할수록 중요한 이슈가 

되므로 그 해법들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였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와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상호모순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모델을 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COVID-19 경우를 들어 데이터거버넌스 관점이 적용되어야할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현실에 벗어난 개인정보보호법, 사물위치정보보호법 등의 폐해에 대해 거론하였다.

추후 데이터 효용성을 보장하면서도 익명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방법론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

하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방법론들을 검증하고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 및 

데이터 공개정도의 상호 효용성에 관한 실증적 평가도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세계적인 메가 시티화 및 스마트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신상, 행적, 

취향, 재산, 건강, 이력, 선호 등의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 확인, 보관, 결합 관리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갖추어 데이터의 생성부터 소멸까지의 전과정을 장악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다. 우선 데이터의 생성에 있어서 IoT, 통신 및 각종 센서들의 사양과 범위를 인지

하고 특히 사람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적, 신뢰도 수준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빅데이터 자체가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며, 빅데이터가 신뢰성있는 인프라 

위에 저장 분석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관련 연구의 대상도 빅데이터이며 따라서 그 연구동향과 

분석 및 처리 능력과 한계를 인지하여 그 결과로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모든 기기 및 환경까지 디지털 트윈으로 분석, 예측, 지원되는 모델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한 안전한 프라이버시 보호체계 역시 공공기관에서 갖추어야할 기본적 요건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3081234)

이용한 차별적인 경로 데이터 배포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론적인 분석과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프라이

버시의 손실율은 기존 연구보다 적어도 69% 더 적다. 시간을 병합하는 평균 경로는 기존 연구보다 50% 적다.

[그림 3] 제시된 7가지 경로에 대한 차분 개인정보 공개기법

Original
Database No. t1 t2 t3 t4 Trajectry

T1 1 1 1 1 (I1, t1) → (I2, t2) → (I3, t3) → (I4, t4) 

T2 1 1 1 1 (I5, t1) → (I6, t2) → (I7, t3) → (I8, t4) 

T3 1 1 1 0 (I9, t1) → (I10, t2) → (I11, t3)

T4 0 1 1 1 (I12, t2) → (I13, t3) → (I14, t4)

T5 1 1 1 1 (I15, t1) → (I16, t2) → (I17, t3) → (I18, t4)

T6 0 0 1 1 (I19, t3) → (I20, t4)

T7 1 1 1 0 (I21, t1) → (I22, t2) → (I23, t3)

Step One.
Location

Generalization
/11 /31

/32

/41

/42

/21

/22/12

Step Two.
Trajectory Date 

Releasing

Original Tr. Generalized Tr. Real Count Noisy Count

T1 I11→ I21→ I31→ I41 1 2.46781

T2 I11→ I21→ I32→ I41 1 1.83188

NULL I11→ I22→ I31→ I42 0 0.705873

T3 I11→ I22→ I31 1 1.58152

T4, T6 I21→ I31→ I42 2 2.71865

NULL I11→ I21→ I31→ I42 0 1.92746

T5, T7 I12→ I22→ I31→ I42 2 2.82741

NULL I12→ I22→ I32→ I42 0 1.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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